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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and Strategies of Insurance Companies 

in Senior Housing Services

This report examines strategies for providing senior housing tailored to 

middle-income elderly individuals with mild care needs. Despite rising demand, 

supply remains insufficient due to operators’ land and building ownership 

requirements, financing and site acquisition challenges, the absence of viable 

business models, and ongoing institutional uncertainty.

A survey of middle-income seniors aged 65-79 found that 72% of those not 

eligible for long-term care insurance were open to senior housing, with 

willingness increasing after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insurance. 

Residential stability and cost wer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ir willingness to 

use such housing.

Japan’s experience highlights the role of private-sector participation in 

expanding diverse senior housing options at affordable prices. The integr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with housing facilities has facilitated access to care 

services, stabilized revenue streams, and ensured operational sustainability. Key 

success factors include the use of master lease systems, clear regulatory 

frameworks, and government support through subsidies and tax incentives.

Expanding supply of senior housing requires more than reducing costs; 

establishing stable and predictable revenue structures is essential. Strengthening 

integration between housing and care services could enhance sustainability. 

Additionally, senior housing can serve as a strategic platform for insurance 

companies to foster customer engagement a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Abstract





본 보고서는 중산층 경증요양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인구 증

가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히 중산층 경증요양자를 위

한 공급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 원인으로는 운영자의 토지･건물 소유 의무, 자금조달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부재, 제도적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

65~79세의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기요양 미인정 중산층 고령자

의 72%가 노인복지주택 이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의 한계를 인지

한 후 이용 의향이 더욱 증가했다. 노인복지주택 이용 의향은 거주 안정성과 비용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5%는 건강 악화 시 퇴소 조건이 있을 경

우, 입주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일본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중산층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가격대의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개호보험과 주거시설의 연계를 통해 입

주자의 개호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사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된다. 개호보험은 운영사의 공급 가능한 가격과 

입주자의 지불 가능한 금액 간의 격차를 보완하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 공급을 가

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외에도 마스터리스 방식의 활용, 명확한 규제 체

계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이러

한 성과를 뒷받침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양 및 주거사업은 단순한 분양 또는 임대 중심의 부동산 사업이라기보다는, 운영과 관

리에 중점을 둔 장기적이며 서비스 중심의 사업 형태에 가깝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 

절감이나 진입장벽 완화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운영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인 수입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서비스의 연계를 강

화하고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증요양자를 위한 별도의 급여 및 수가 체계 마련을 고

려할 수 있다. 고령자 주거사업은 주거 제공을 넘어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요 약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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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7월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 선진

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1)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에도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인

구 고령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는 2024년 약 400

만 명에서 2044년에는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Ⅰ-1> 참조).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안

부 확인, 생활 상담, 일상생활 지원, 가사 대행, 요양, 간호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75세 이후에는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

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 인정자 비율은 65~74세에서 2.8%에 불과하지만 75세 이상

에서는 22.2%에 이른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돌봄이 필요

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은 일정 부분 확충되었다. 그러나 장기요양등급

을 받을 정도로 중증 상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노화로 인해 독거 생활에 불안을 느끼거

나 장기요양등급이 낮은 경증요양자가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

지시설의 공급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시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고소

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적정한 주거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

이다. 예를 들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고령자복지주택 등은 대체로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전국에 40개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용료 역시 

1)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일본 

11년(1994년 → 2005년), 미국 16년(2014년 → 2030년), 프랑스 28년(1990년 → 2018년), 독일 36년(1972년 

→ 2008년), 영국 50년(1976년 → 2026년)임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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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2023년 기준 8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59%는 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 35.1%는 장기요양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인정자이며, 

50.6%는 1인 가구 또는 부부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85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서 2048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가 장기요양등급 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노화로 인해 단독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고령자, 혹은 장기요양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을 받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령자 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산층 고령자

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주택의 수요 특성을 파악한다. 나아가, 일본에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고령자 주거시설의 확충이 가능했던 제도적 배경을 분석함으로

써,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 좌축은 누적 인구수, 우축은 각 연령대의 인구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중위추계)

<그림 Ⅰ-1> 65세 이상 고령인구 장래추계
(단위: 백만 명)



4 연구보고서 2024-19

2. 연구 범위 및 내용

가. 연구 범위 

고령자 대상 주거서비스는 주택 개조, 재가서비스, 고령자용 시설 및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I-1> 참조).2) 노인이 지역사회 내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오랜 기간 건강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방식과 신체 기능의 변화에 맞춘 주

택 개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재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국한되

지 않으며, 식사 준비, 가사 돌봄, 위생 관리, 외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생활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고령자용 시설 및 주택은 무장애 설계 기반의 고령자 친화적 

주거공간에 고령자를 입소시켜, 식사 제공, 안부 확인, 생활 상담, 생활 지원, 긴급 상황 

대응, 요양 및 간호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

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고령자복지주택을 아우른다.3) 본 연구는 다양한 노인주거서비스 유형 가운데, 민간 

부문이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재원･공간 재가 시설･주택(고령자 주거시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외
(본인 또는 

국가･지자체 부담)

∙ 주택 개조
∙ 식사 배달
∙ 가사 대행 
∙ 동거 가족･반려 동식물 돌보기
∙ 물품 구매･배달
∙ 안부 확인 및 긴급 출동 
∙ 물리치료, 건강관리 
∙ 병원･외출 동행
∙ 여행 기획･예약 등

∙ 시설 비급여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
∙ 노인주거복지시설(공간+서비스), 고령

자복지주택

<표 Ⅰ-1> 노인주거서비스

2) 여러 법률에서 ‘노인’ 또는 ‘고령자’, ‘노령’, ‘고령’, ‘준고령자’ 등 유사 개념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용어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는 부재한 실정임.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노인’은 60세 이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고령자’를 의미상 구분하지 않고 동일

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함

3) 지난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를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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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향후 고령자 주거

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시설

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도출

한다. 

제3장에서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재 또는 미래 돌봄 필요에 대비한 노인복지주

택 이용 의향과 선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주거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는 ① 자산 4억 원 이

상(자산 기준 3분위~5분위), ② 65~79세, ③ 건강한 상태(장기요양 미인정자)의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노인복지주택 

입주 의향과 선택 기준 및 선호, 향후 장기요양등급별 희망 거주형태, 노후소득보장 수단

으로서 주택연금 또는 보험자산 활용 의향 등을 조사한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체계와 발전 과정, 그리고 공급 및 운영 현황을 고

찰한 후, 비교적 단기간에 민간 부문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

할 수 있었던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한다. 일본에서는 2000년 당시 영리법인이 제공할 수 

있었던 고령자 주거시설이 침실 수 기준 37,467호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약 100만 

호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후생연금 평균 수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시

설들이 존재하여 중산층을 포괄하는 공급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된 상태이다. 고

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이 40개소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을 고

려할 때, 일본의 사례에 대한 분석은 중산층 고령자 주거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의 일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활성

화 방안으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증요양자(장기요양 3~5등급)를 위한 별도의 장

기요양보험 급여 및 수가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보험회사 관점에서 고

령자 주거사업의 의의와 서비스 대상, 운영모델, 그리고 보험사업과 주거사업 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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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노인복지주택 비활성화의 원인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주택 이용 의향과 선호를 다룬 설문조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일본의 고령

자 주거시설에 관한 연구, 그리고 보험회사의 고령자 주거사업에 대한 연구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공급 및 운영주체로서 보험회사의 고령자 주거사업에 대

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먼저, 1993년에 민간 부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

지주택의 수가 두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활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었고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김종태 외 2007; 곽일훈 2013; 김은수 2014; 

변나향 외 2018; 구정한 외 2020; 김주영 2022; 김정하･이춘원 2023 등).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공급 측면의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공급, 사회복지법인 등에 저렴한 토

지 제공, 노인주택과 일반주택의 차별화, 시설과 주택의 개념 정립 명확화, 노인복지주택

의 입지･지역 여건･시설 규모･프로그램 운영방향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 적용 등이 있다. 

또한, 리츠(REITs)의 참여 및 수익성 보장을 위한 운영사의 지분참여 비율 확대, 건설비용 

융자 및 세제 지원 방안 입법화, 관리체계 재정비를 위한 관련 법률 통합 등의 방안을 제

안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생활관리비 중 의료서비스 관련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 혜

택, 입소보증금의 완전한 반환 보장 및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운영평가 시스

템 도입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 성인 자녀의 동반 입주가 가능

하도록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노인복지주택 입주 의사 및 선호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유병

선･홍형옥 2005; 김혜영 외 2011; 백승기 외 2016; 이수부･김미희 2020; 이인영 2022; 정

종환 2023 등).4) 각 연구는 조사 대상, 조사 시점, 표본 크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나, 조사 

4) 강은나 외(2019)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노인복지주택이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과 비교해 시설 및 인력 기준, 이용료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실태조사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함. 오영삼･정지혜(2017)는 서울연구원의 2016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입주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나, 해당 조사에서 노인전용주거시설은 ‘실버타운, 양로원 등’으로 범주화되어 있어 분석대상

이 노인복지주택(또는 실버타운) 또는 유료 고령자 주거시설로 한정되지 않음. 또한 김종태(2007), 조남연･문신용(2013), 

성금단･조남연(2017), 그리고 변나향 외(2018)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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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표 Ⅰ-2> 참조). 설문지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

았으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복지주택 입주 의향, 선호하는 노인복지주택의 특성 및 응

답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입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은 입지, 단지구성, 공간면적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 보

증금 및 이용료, 계약 방식(임대형, 회원권형, 종신형) 등의 경제적 특성, 그리고 식사, 의

료, 간호, 문화, 여가, 교육 등의 서비스 특성, 운영주체,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포함하여 조

사되었다. 김미희･문희정(2017)은 54~62세(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중산층 507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사에서 은퇴 후 거주하고 싶은 주거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9.8%가 은퇴 후에도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

였으며,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서영

(2010)은 고령화 추이에 따른 노인주거정책의 변화를 정리하였고 권순정･지준환(2014)과 

강은나 외(2019)는 고령자 주거시설의 체계, 공급 및 정책 동향을 개관하였다. 또한 고경

옥 외(2001), 안경온(2009), 권순정(2009), 유하라･노승한(2022)은 유료노인홈의 공급 현

황, 공간 규모의 특징, 입주자 특성, 서비스 실태, 임대료 결정 요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

였다. 권순정･지준환(2014), 견진현･장유경(2016), 도주은･유선종(2016), 도주은(2017), 

윤태영･송성민(2022), 유애정(2022), 이진아(2024) 등은 일본 고령자 주거시설 중 ‘서비스

제공고령자주택’의 제도, 운영 현황과 사례, 시설 특성, 월 납입금 특성 등을 조사 및 분석

하였다. 

조사 대상 조사 내용

∙ 유병선･홍형옥(2005): 서울 50대 498명
∙ 김혜영 외(2011): 지역 및 연령 불분명 260명
∙ 백승기 외(2016): 전국 41세 이상 499명
∙ 김미희･문희정(2017): 서울, 경기, 광역시 54~62세 중

산층 507명
∙ 이수부･김미희(2020): 서울, 경기, 광역시 40~59세 중

산층 308명
∙ 이인영(2022): 수도권 40대~60대 429명 
∙ 정종환(2023): 서울, 경기, 대도시 50~74세 300명

∙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 노인복지주택 입주 의향･관심도･인식
∙ 입주･기피 요인
∙ 선호하는 노인복지주택의 특성: 
  - 입지, 단지, 주거면적 등 물리적 특성
  - 보증금･이용료, 계약 방식(임대형, 회

원권형, 종신형) 등 경제적 특성 
  - 식사, 의료, 간호, 문화, 여가, 교육 

등 서비스 특성
  - 운영주체, 지역사회 연계 등

자료: 저자가 작성함

<표 Ⅰ-2> 선행연구: 노인복지주택 예비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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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핵심 질문 중 하나는 ‘민간이 중산층 자립~경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복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

에 일본 사례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체계,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고령

자주택에 대한 조사･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돌봄 필요도와 이용료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주거시설이 확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배경을 공급 구조 및 

정책적 유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복지주택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2015년 이전까지는 분양형 공급이 허용되면서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았던 유형이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대부분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을 상정하고 주로 

입지, 단지구성, 공간크기와 같은 물리적 특성이나 이용료, 그리고 서비스 특성 등에 집중

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고령자가 기존 주택을 떠나 고령자 주거시설로 이주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돌봄 수요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은 단순한 분양･임대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과 관리가 결합된 ‘서비스 기반 주거사

업’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구성과 제도 개선 방

향 도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

고, 고령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해당 주거시설에 대한 이용 의향을 확인하며, 나아가 장

기요양보험과 주거서비스 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물리적 특성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고령자의 

돌봄 필요도를 세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거시설과 장기요양보험 간의 통합적 접근 방

안을 탐색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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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고령자 주거시설의 운영 현황과 그에 내재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고령화와 돌봄주택

가. 고령자 주거실태

2023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39.7%(3,730,535명)가 경기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

고 있다(<표 Ⅱ-1> 참조). 고령화율은 지역별로 10~25%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다. 경기와 서울의 고령화율은 각각 15.1%와 18.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지만,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가 크다. 반면, 전남은 고령화율이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경북 또한 24.2%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한다. 이들 지역은 젊은 인구

의 유출과 고령인구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된 상태에 있다.

한편,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거주 비율이 

75.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임차 19.8%, 무상 5.2% 순으로 나타난다(국토교통부 2022).5) 

고령가구는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자가에 거주하여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는 비율

이 42.7%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19.8%에 그쳐 일반가구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8%로 일반가구(3.9%) 대비 낮은 편

이며, 1인당 주거면적 역시 45.7m²로, 일반가구(34.82m²)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난다.

5)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2022년 조사는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함

Ⅱ 고령자 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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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령인구 고령화율 지역 고령인구 고령화율

경기 2,047,964 15.1 충남 444,892 21.0

서울 1,682,571 18.0 전북 416,077 23.7

부산 726,692 22.1 강원 357,398 23.4

경남 652,765 20.1 충북 324,110 20.4

경북 618,300 24.2 대전 238,154 16.6

인천 478,317 16.1 광주 227,912 16.0

전남 463,626 25.7 울산 169,459 15.4

대구 455,069 19.2 세종 41,265 10.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주민등록연앙인구)

<표 Ⅱ-1>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고령화율(2023년)
(단위: 명,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유형 중 아파트 거주 비율(47%)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Ⅱ-2> 참조). 특히 65~69세 연령대, 이른바 신노년층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8%로 높아, 단독주택(33.2%)과 기타 주거형태(16%)를 크게 앞선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이 44.9%로 다소 낮지만, 여전히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대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

65~69세 50.8 33.2 16

70세 이상 44.9 40.8 14.3

65세 이상 47 38.1 14.9

주: 기타는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 주택 이외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가구부문 전수기본표: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표 Ⅱ-2> 65세 이상 고령자의 거처 유형(2023년)
(단위: %)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면, 경상소득은 평균 

4,054만 원, 자산 약 5억 원, 순자산은 약 4억 5,540만 원으로 나타난다(<표 Ⅱ-3> 참조). 

또한, 고령가구 자산의 84%가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물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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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구
비율

가구
원수

가구주
연령

경상
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금융
자산

실물
자산

소계

2013년 19.5 1.9 74.1 1,963 4,337 24,614 28,951 3,182 25,769

2023년 26.7 1.9 73.2
4,054
(2,693)

8,080
(2,716)

42,635
(26,000)

50,714
(23,031)

5,174
(3,839)

45,540
(21,100)

주: 평균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보유가구 중앙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표 Ⅱ-3>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제적 상태
(단위: %, 명, 세, 만 원)

나. 고령화와 돌봄 수요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는 2024년 약 400만 명에서 2044년에는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체적･
인지적 기능은 노화와 함께 70세 이후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질병 및 장애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2019년 기준 73.1세이

다. 이러한 기능 저하는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자의 증가로도 나타난다. 

실제로 75세 이상 인구에서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은 두 자릿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표 Ⅱ-4> 참조), 80~84세는 29.8%, 85세 이상은 41.4%에 달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능 

저하가 현저히 심화됨을 보여준다.6) 장기요양 인정자도 2014년에는 약 40만 명으로 의료

보장 적용인구의 약 6.2%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약 106만 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약 10.8%에 이른다(<표 Ⅱ-5> 참조). 

연령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65세 이상

인정자 비율 2.7 5.8 12.9 29.8 41.4 10.8

주: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은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수(인정지원등급 포함)의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24년)

<표 Ⅱ-4> 연령대별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2023년)
(단위: %)

6)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유병률도 급격히 증가함.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은 65~69세 1.4%, 

70~74세 3.9%, 75~79세 11.8%, 80~84세 20.9%, 85세 이상 38.8% 순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

원･중앙치매센터 2023)



12 연구보고서 2024-19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

1등급 33,174 38,760 38,495 48,696

2등급 68,185 75,949 82,749 94,044

3등급 160,124 185,778 227,024 286,514

4등급 127,452 215,293 365,760 486,506

5등급 10,148 40,928 89,846 121,112

인지지원등급 - - 18,560 24,773

소계(A) 399,083 556,708 822,434 1,061,645

적용인구(B) 6,462,740 7,310,835 8,480,208 9,858,810

비율(A/B) 6.2 7.6 9.7 10.8 

주: 적용인구는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Ⅱ-5>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자 수 및 비율
(단위: 명, %)

특히 고령화와 함께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제공 주거시설

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에

서 1인･부부 가구의 비율은 72.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부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1

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한다(<표 Ⅱ-6> 참조). 무엇보다도,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

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는 2024년 179만 가구에서 2039년 4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후기 고령 1인 및 부부 가구의 경우, 안부 확인, 생활 상담, 응급 

대응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고령 치매환자는 108만 

명에서 217만 명으로 향후 15년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치매센터 2021). 

치매환자의 경우, 자택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욕구가 있더라도 재가요양을 이용할 때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상시 돌봄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장기요

양 인정자의 54.4%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통계청 2022).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023년 48.9%로, 2020년 조사(56.5%)에 비해 감소하였다(<표 

Ⅱ-7>참조). 반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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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로, 2020년 대비 1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조사에서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전용주택을 구분하여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건강 악화 시 노인전용주택

에 입주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희망 거주형태로 노인전용주택을 선택

한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

였다.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65세 이상

1인 가구 33.5 34.7 36.9 42.8 52.2 37.4

부부 가구 35.5 39.2 37.3 31.4 21.2 34.8

소계 69 73.9 74.2 74.2 73.4 72.2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표 Ⅱ-6> 고령자 가구의 1인･부부 가구 비율(2024년)
(단위: %)

구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노인전용주택 
입주

노인요양시설 
입소

기타

2020년 소계 56.5 31.3 12.1

2023년

소계 48.9 16.5 27.7 6.9 

연
령
대

65~69세 47.1 19.9 26.0 7.1 

70~74세 48.2 17.1 27.4 7.3 

75~79세 46.8 16.7 30.1 6.4 

80~84세 53.9 10.6 28.2 7.3 

85세 이상 53.1 11.0 29.4 6.5

가구
소득

제1･2오분위 48.2 15.2 29.9 6.7

제3오분위 51.2 11.4 29.5 7.9 

제4･5오분위 48.4 20.4 24.6 6.6

주: 1) 2023년 설문에서는 이전의 ‘돌봄･식사･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이사’ 항목을 노인

전용주택으로 이사와 노인요양시설 입소로 구분하여 응답을 수집함  

2) 기타는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동거,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근거리로 이사, 기타를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Ⅱ-7> 노인실태조사 결과: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형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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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주거시설 관련 제도

가. 고령자 주거지원 법제

고령자 주거지원에 관한 주요 법령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거기본법’이 대표적이다

(<표 Ⅱ-8> 참조). 199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법의 내

용은 고령자 주거지원보다는 시설 생활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1993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경제행

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료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다. 노인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2장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의 제31조(노인복지

시설 종류),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서 규정한다. 

2005년에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

었으며,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노후생활

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 및 이용시설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을 국

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 관

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에

서는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규정한다. 2012년,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의 노후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를 통해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

다.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에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

로서, 주거복지 및 주거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에

서는 도심 등에서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의 확충과 공공부문

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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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소관부처 관련 내용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1981)

∙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
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 제45조(비용의 부담) ②
∙ 제49조(조세감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보건복지부
(2005)

∙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
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령친화 
산업진흥법

보건복지부
(2006)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을 고령친화산업
으로 정의하고 해당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규정함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2)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2015)
∙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표 Ⅱ-8> 고령자 주거지원 관련 법제

나.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

고령자 주거시설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

고 공공주택법에서 규정한 고령자복지주택이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

인들이 가정 대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다.

1)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은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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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제공

하면서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소 자격 조건으로는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자,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③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의 자,7) ④ 양로시설

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입소비용을 전액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자도 

입소할 수 있다.8) ①과 ③에 해당하는 입소 대상자의 경우 65세 미만의 배우자와 함께 입

소가 가능하며, ④의 경우에도 60세 미만의 배우자는 동반 입소가 허용된다. 입소비용은 

①과 ②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③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일부 

부담, ④의 경우 입소자가 전액 부담한다.

양로시설은 최소 10명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은 5~9명의 입소정원을 갖추고, 입소자 1

명당 최소 15.9m2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들 시설은 독신용, 합숙용, 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으며, 합숙용 침실의 경우 한 방에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 1

명당 침실 면적은 최소 5.0m2 이상이어야 한다. 입소자의 생활 의욕을 높이고, 신체적･정
신적 상태에 따른 기능 회복 또는 기능 감퇴 방지를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

울러, 교양･오락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 입소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9)

2)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최소 30세대 이상

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독신용 또는 동거용 침실을 갖추어야 한다. 침실은 

20m2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하며, 그 안에는 침실공간 외에도 취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목욕실, 화장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10)

단독으로 취사하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에 한해 입소할 수 있

7) 구체적으로,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

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자를 의미함

8) 서울 광진구 소재인 더클래식500은 정원 760명의 양로시설로, 학교법인이 운영하며 입소비용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함

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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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입소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전세와 유사한 

형태로, 입주자는 일정 금액의 입주보증금을 지불함으로써 주거 부분에 대한 거주권을 취

득하며,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서비스 제공비

와 주거비를 지불한다. 보통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2~5년).

2015년 이전까지는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임대형으로

만 운영되고 있다.11) 분양형은 199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인이 독립된 주거공간

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거주하는 형태로, 외형적으로는 아파트와 유사한 공동주

택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입소 자격 및 매매･임대는 만 

60세 이상의 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발업자들이 분양권을 매도한 후 시설 운영 및 관

리에 소홀함으로써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고, 60세 미만의 입주 금지 및 양도 금지 등의 조

건에 반하며 미자격자의 거주 사례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관리규약 및 관리비 사용 내역

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관리비 수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2015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다.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자는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순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① 생활지도 및 상담, ② 문안, ③ 긴급사태 시 대처, 

④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

도록 노인 보건 및 복지 관련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설치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

조). 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 시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운영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위탁 운영이 허용된다.

11) 지난 7월 23일, 정부는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89개소)에 한해 분양형 노인복지

주택을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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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10~29명

시설의 장 1 1 1 1

사무국장 1
1

- -

사회복지사 1

입소자 
4.5명당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 

1명 이상

1

(한)의사 1명 이상 - -

간호사･
간호조무사

50:1 1 -

요양보호사 12.5:1 12.5:1 -

사무원 1(1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영양사
1(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조리원 2(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 -

위생원 50:1 1 -

관리인 - - 1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표 Ⅱ-9>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배치 기준
(단위: 명)

3)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일

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요양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동일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

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급식과 요양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달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입소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인 자는 원칙적으로 시

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3~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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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12)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8%, 12%, 20%)를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

경률을 달리 적용한다. 식사재료비, 상급병실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최소 10명 이상이며, 입소자 1명당 최소 23.6m2 이상의 연면

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제한한다.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최소 6.6m2 이상이어야 하며, 합숙용 

침실의 경우 한 방에 최대 4명까지만 입실할 수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 인원

이 9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자 1명당 최소 20.5m2 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해야 한

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입소자 2.5명 당 1명이며 촉탁의와 물리치료

사 등 의료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 전문인력의 고용은 의무사항이 아니

다(<표 Ⅱ-10> 참조).

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나 기타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시

설 설치 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

가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입소비용 전액

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지역에서 입소자 30명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

접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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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시설의 장 1 1

1사무국장　 1(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1

사회복지사　 1(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의사 1명 이상 1 -

간호(조무)사 25:1　 1
1

물리(작업)치료사 1(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요양보호사
2.3:1

치매전담실 2:1　
2.3:1

치매전담실 2:1 
3:1 

치매전담형 2.5:1

사무원 1(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영양사 1(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

조리원 25:1 1 -　

위생원 1(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관리인 1(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표 Ⅱ-10>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 기준
(단위: 명)

4) 고령자복지주택

국토교통부는 기축 영구임대 단지에 별동을 증축하는 주거복지동 주택(2011~2016년), 공

공실버주택(2016~2017년)을 거쳐, 고령자복지주택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80곳에 8,098호가 선정되었고, 그중 3,956호가 준공되었다.13) 고령자복지

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

상 저소득 무주택 노인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하

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에게 건강관리･생활지

원･문화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사실, 무료식당, 물리치료실, 

헬스케어 시설, 체력단련실, 텃밭, 교양강좌실, 사우나실 등이 포함된다. 65세 이상으로 

13) 국토교통부(2024. 4. 15),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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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 유공자 중 자산요건 충족자 등이 입소할 

수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추진한다.14)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매년 지자체를 통해 후보지를 공모하고,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나 국･공
유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복지주

택은 시행자인 LH가, 주택 내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 

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부는 건설비

의 일부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3억 원을 지원한다.15) 

최근에는 공급 기준의 개편을 통해 기존의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적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중산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변화가 있었다. 또한, 무주택 노인

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량을 기존의 1천 호에서 3천 호로 3배 확대하고, 유형의 

다변화를 통해 도심 지역에서도 이러한 주택이 적극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다.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방식 다변화 방안은 신축형,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의 세 가

지 주요 공급체계로 구분된다. 신축형 공급방식은 주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건설을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형 공급방식은 도심 중심의 

입지특성을 가지며, 노후된 주택 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민간제안형 공급방식은 도심과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

문에서 공모를 통해 제안된 주택을 신축 후 공공이 매입하여 고령자복지주택으로 활용하

는 모델이다. 

14)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15)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각각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부대시설 측면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먼저 입주 자격 측면에서, 일반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

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함. 입주자 선정 방식에서도,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물

량의 60%를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일반공급 추첨제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함. 반면, 고령

자복지주택은 수급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부대시설 측면에서도,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지역 편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관리실, 식당, 헬스케어 공간 및 관련 프로그램, 상담실, 경보장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필수적으

로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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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버스테이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

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고령자 특화 민간임대)를 2024년에 도입할 계획이다.16) 실버스

테이는 고령자 전용 주택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식사, 가사, 건강관리, 안부 확인, 동호회 

운영, 자산관리,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

택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임대료와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

부는 공공택지 내 일부 민간 임대용지를 의료 및 복지시설 인접 지역에 배치하여 실버스

테이를 공급할 민간 건설사에 제공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자(리츠) 또는 융자지원

을 통해 건설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버스테이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건설 기

준 등 관련 규제의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노인복지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고령자복지 

주택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독립생활 가능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② 65세 이상 저소득자 
③ 60세이상 전액 본인부담자 

60세 이상 
단독취사 등 

독립생활 가능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인정자 

(원칙: 장기요양 1･2등급만)

65세 이상 
독립생활 

불가능 저소득 
노인

① 공공 전액부담 
② 공공 일부부담
③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요양급여의 8~20%,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병실료 본인부담

-

급식, 일상생활 
편의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급식, 
일상생활 편의

주거시설 임대, 
주거 및 일상생활 

편의
급식, 요양, 일상생활 편의

급식, 
사회복지시설, 
보건서비스

10명 이상 5~9인 30세대 이상 10인 이상 9인 이하 -

비영리법인과 개인(주식회사1개) 
- 양로시설: 175개소(9,653명)
- 노인공동생활가정: 82개소(710명)

민간 영리･비영리
- 주식회사 47.5%
- 40개소(9,006세대)

대부분 민간 영리 
- 개인:75.7%, 법인: 22.2%
- 노인요양시설 4,568개소 

(231,406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01개소(15,071명)

공공 공급
- 3,956세대 
(지자체+LH)

자료: 노인복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2023년)

<표 Ⅱ-11>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8. 30),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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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

가. 개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14년 443개소에서 2023년 297개소로 감소하였다(<표 Ⅱ-11> 참

조). 입소정원은 2014년 20,110명에서 2020년 20,497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3년

에는 19,369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로시설은 2014년 272개소

에서 2023년 175개소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입소정원도 2014년 13,903명에서 

2023년 9,653명으로 감소하였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역시 2014년 142개소에서 2023년 

82개소로 감소하였으며, 입소정원도 1,173명에서 710명으로 줄어들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재가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이 증

가한 데다, 생활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의 입소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강은나 2021).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시설 수는 2014

년 29개소에서 2023년 40개소로, 입소정원은 같은 기간 5,034명에서 9,006명으로 증가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및 전체 고령인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설별 입소율(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양

로시설은 61.4%, 노인공동생활가정은 56.2%, 노인복지주택은 91.9%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4년 4,871개소에서 2023년 6,269개소로 증가하였다(<표 Ⅱ-13> 

참조). 이에 따라 입소정원 또한 2014년 15만 명에서 2023년 24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은 2014년 2,707개소에서 2023년 4,568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

에 따른 입소정원 역시 약 13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은 같은 기간 동안 2,157개소에서 1,701개소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입소정원도 

1.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설립주체는 지자체, 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되며 기관 수와 입소정원 기준으로 개

인 설립 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개인 

설립 시설의 정원이 전체의 약 59.4%로 가장 높고, 법인 설립 시설은 약 36.5%를 차지한

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개인 설립 시설의 정원이 전체의 약 91.4%에 달하여 개

인 설립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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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시설 수 입소정원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443 404 352 297 20,110 19,652 20,497 19,369

양로시설 272 252 209 175 13,903 12,562 11,619 9,653

노인공동
생활가정

142 119 107 82 1,173 1,092 953 710

노인복지
주택

29 33 36 40 5,034 5,998 7,925 9,006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4,871 5,304 5,763 6,269 150,616 174,543 205,197 246,477

노인요양
시설

2,714 3,289 3,850 4,568 131,958 156,862 188,302 231,406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2,157 2,015 1,913 1,701 18,658 17,681 16,895 15,071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각 연도

<표 Ⅱ-12>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 수 정원

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 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

노인요양시설 115 1,254 3,190 9 9,126 84,507 137,376 397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7 135 1,554 5 62 1,194 13,770 45

계 122 1,389 4,744 14 9,188 85,701 151,146 44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24년)

<표 Ⅱ-13> 노인의료복지시설 설립주체(2023년)

(단위: 개소, 명)

나. 노인복지주택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40개의 노인복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100% 임대형 노인

복지주택이 20개로 가장 많고, 10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11개, 그리고 임대･분양 혼

합형이 9개 존재한다(<표 Ⅱ-14> 참조).17) 운영주체별로 보면,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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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택은 19개,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

는 노인복지주택이 21개로 주식회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

동생활가정의 경우 주로 개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으로 구성

되며, 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형태 운영주체

임대 분양 혼합 주식회사 사회복지법인 등

20개소 
(2,782세대)

11개소 
(3,999세대)

9개소 
(2,225세대)

19개소 
(5,569세대)

21개소 
(3,437세대)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2024년)

<표 Ⅱ-14> 노인복지주택 운영형태(2023년)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료는 임대료(임대형의 경우 월세 또는 보증금), 공동관리비, 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 식비, 세대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경기 지역 소재 노인복지주

택의 월 이용료는 노령연금 30년 이상 가입 수급자의 월 평균액(2014년 1월 기준 157만 

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다.18) 예를 들어, KB평창카운티의 노인복지주택은 입주보

증금 3천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월세와 피트니스, 스파 등 부대시설 이용료가 포함된 공

동관리비가 방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용면적 10.4평의 1인 거주 기준으로는 입

주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공동관리비, 식비(월 90식)를 모두 포함하면 월 총비용이 약 

380만 원이며, 여기에 세대별 전용관리비와 수도광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송파 위례 심

포니아의 경우 월세형과 전세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월세형은 보증금이 4억 원에서 5억 

7천만 원 수준이며, 월 이용료는 1인 기준 310만 원에서 360만 원, 2인 기준 390만 원에

서 440만 원 정도이다. 전세형의 경우 보증금은 5억 6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으로 설정

되고, 임대료가 제외된 월 이용료는 1인 기준 230만 원에서 260만 원, 2인 기준으로는 

310만 원에서 340만 원 수준이다.19)

17) 10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는 서울 정동삼림원(98세대), 시니어캐슬 클라시온(76세대), 상암카이저팰리스(240

세대), 후성누리움(51세대), 인천 마리스텔라(264세대), 수원 광교아르데코(261세대), 광교두산위브(547세대), 성

남 더헤리티지(390세대), 하남 벽산블루밍더클래식(220세대), 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1,345 세대), 전주 옥성노

인복지주택(446세대) 등이 있음

18)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특례연금

과 분할연금 제외)는 64만 3,377원,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 7,413원임

19) 비즈니스워치(2024. 6. 5), “‘1인 5.6억/230만원’ 위례 실버타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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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립 단계에서 경증 요양 단계에 이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형 주거시설의 공급은 미흡하다. 현재 운영 중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장기요양시설 등은 대부분 자립 가능한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 혹은 중증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다. 양로시

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고령자복지주택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하며, 노인복지주택은 경제적 여유가 있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고소득층 고령자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은 원칙적으로 요양 1･2등급의 중증요양자를 

위한 시설이며, 일부 경증요양자(3~5등급)가 예외적으로 입소할 수는 있으나, 고령화의 

심화로 후기 고령층과 중증요양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증요양자를 위한 주거시설

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립 또는 경증 요양 상태에 있

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형 주거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자료: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Ⅱ-1> 고령자 주거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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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복지주택의 비활성화 원인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시

설 소유에 관한 규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설치

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토지 매입과 시설 건설, 서비스 운영에 이

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20) 그러나 국내에는 시설의 건설 및 운

영 양쪽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이나 분양･임대사업보다는 입주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핵심인 서비스 산업

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국내 민간 사업자들은 이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과거 일부 건설업체가 시설 운영을 소홀히 하여 

입주자와의 갈등 및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2015년 분양형 노인복지주

택 제도의 폐지로 인해 단기 투자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민간 개발업자의 시장 참여 유인도 

크게 약화되었다. 운영 사업자 입장에서도 자본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과 운영을 동

시에 수행할 경우,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시설 

한 곳만을 운영하는 데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확대 역시 제한된다. 이는 시설 

공급의 확대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운영 역량을 축적한 전문 사업자의 시장 내 성장을 제

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역시 어렵게 한다. 

<그림 Ⅱ-2> 노인복지주택의 사업구조

20)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야 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다만,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 및 전담 조직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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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개발과 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약 요인을 안

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 친화적 설계 요건과 식당, 활동실, 간호사 스테이션 등 공용공

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일반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소요된다. 더불

어 노인복지주택은 돌봄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형 주거모델로, 자산 유동성이 

낮고 재판매 시장에서의 가치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증

가시키며,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운영 측면에서도 구조

적 제약이 뒤따른다.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운영모델의 특성상 입주율이 100%에 도달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인력과 서비스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고정비 

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비용이 수반

되는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상품이라는 특성상, 소비자는 일반주택에 비해 신중하게 

입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구매 결정 구조는 판매 속도의 지연과 초기 투자비 회

수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입지 확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도시 기

반의 AIP(Aging in Place,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지

역의 개발 가능 부지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으며,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

용성 또한 낮은 편이어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이처럼 노인

복지주택은 개발비, 유동성, 운영비, 수요 특성, 입지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제

약을 안고 있으며, 이는 민간 참여와 시장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이 부족하다. 노인복지주택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하는 주거 형태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수익 구조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임대료와 서비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일한 수익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는 물론, 중산층을 포괄하는 주거 모델로의 확산에

도 한계가 있다. 운영사의 수입원이 식비, 임대료 및 관리비, 서비스비 등으로 제한된 구

조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과 서비스의 고급화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복지주택이 고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강화하며, 중

산층을 포괄하는 주거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제한한다. 

넷째, 소비자인 고령자의 관점에서 볼 때,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높은 월 이용

료와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향후 요양 및 의료적 필요에 대한 

대응력이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돌봄과 생활지원 등 맞춤형 서

비스를 포함함으로써 단순 주거 기능을 넘어선 통합적 주거 모델로 운영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거주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Ⅱ. 고령자 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29

초래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고, 입주자가 외부 

재가서비스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다.21) 그러나 재가

급여는 수시로 발생하는 돌봄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일상생활 안전과 돌봄 연속성 확보에 취약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요양

등급이 없거나 낮은 고령자들이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고려할 경우, 향후 요양서비스가 필

요한 시점에도 시설 내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입주 결정을 주저하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노화에 따

른 돌봄 수요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거 선택을 고려하는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

면, 이는 실질적인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자립 

고령자의 현재 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돌봄 수요까지 포괄

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서비스 및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높은 평판 리스크가 존재한다. 노인

복지주택은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는 주거 형태

인 만큼, 입주자의 건강 악화, 낙상 사고, 응급상황 등 다양한 문제나 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영사는 심각한 평판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운영주체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운영사가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운영사와 입주자 간의 책임과 권한

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운영사가 법적･계약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입주자 및 보호자 간의 신뢰 저하로 이

어질 수 있다. 

종합하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은 자율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공급 확대

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2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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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65세 

이상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1. 설문조사 개요22)

가. 조사 목적

고령자를 위한 주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목표 수요층인 고령자의 노인복지주택 이

용 의향과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복지주택의 이용 의향

이나 선호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설문조사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 

형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며, 응답 항목으로는 “돌봄, 식사 및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

되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다”, “정부 지원이나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노

인전용주택(예: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한다”, 또는 “장기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다” 등이 제시된다(보건복지부, 2020; 2023). 경우에 따라

서는 “노인복지주택 또는 실버타운에 거주한다”는 보다 직접적인 응답 항목이 포함되기

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항이 제시되더라도 응답자가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이 전국적으로 40개소에 불과할 정도

로 공급이 미미하고, 해당 개념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현실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설문 응답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응답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과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

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주거 형태로 인식되는 경

향이 강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논의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본 

22) 설문지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람

Ⅲ 노인복지주택 이용 의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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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노인복지주택 이용 의향과 선호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 조사 대상

본 설문조사는 ① 자산 4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② 1인･부부 가구 ③ 65~79세 ④ 건강한 상

태(장기요양 미인정자)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을 최대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안부 확인 및 상황파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조

사 대상을 1인 가구와 부부 가구로 한정하였다. 총 표본 규모는 1,000명으로 설정되었으

며, 당초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할당되고, 자산 분포 또한 3, 4, 5분위에 

걸쳐 유사하게 배분되도록 설계하였다. 이처럼 설계 단계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비례할당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표본 선정 과정에서 동거인 유

무 및 자산 규모 등의 세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당초 설계를 수정하여 ② 1인･부부 가구 조건을 해제하고 자녀동거 가구도 포함하여 최종

적으로 1,000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23) 결과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이 이

루어지지 않아 전국 65~79세 고령자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표 

Ⅲ-1> 참조). 연구 결과의 해석 및 활용 시 이러한 표본 추출 방식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공간에서 

돌봄 및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입소 

대상은 노화로 인해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단독 생활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장기

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닌 고령자, 또는 장기요양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증요양자들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에서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

은 73.1세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75세 이상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또

는 인지적 기능 저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85세 이상의 인구 중 

약 60%는 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로, 이들 중 상당수가 향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층

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23) 자녀동거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38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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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연령을 65~79세로 설정하

여 향후 20년 이내에 노인복지주택 이용 의향 및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만약 조사 대

상 연령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 예컨대 50~60세로 설정할 경우, 응답자들이 설문 

내용을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먼 미래의 상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로 인해 수집된 정보가 실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책적 및 경영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신뢰할 만한 근거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중산층을 위한 노인

복지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자산 4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

령자로 제한된다.24) 

구분

모집단(쿼터표: 주민등록인구통계) 표본

65~69
세

70~74
세

75~79
세

소계
65~69

세
70~74

세
75~79

세
소계

서울
남 38 26 19 83 70 90 35 195

여 44 31 24 99 65 64 15 144

경기, 강원, 
인천

남 75 44 31 150 90 98 33 221

여 77 49 38 164 78 57 9 144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남 24 15 11 50 25 14 8 47

여 24 17 13 54 16 15 0 31

전북, 전남, 
광주, 제주

남 26 18 14 58 14 21 3 38

여 27 20 17 64 6 8 3 17

경북, 대구
남 24 16 11 51 18 17 3 38

여 25 19 14 58 7 11 1 19

경남, 부산, 
울산

남 38 25 17 80 34 27 8 69

여 40 28 21 89 18 15 4 37

소계
남 225 144 103 472 251 267 90 608

여 237 164 127 528 190 170 32 392

계 462 308 230 1,000 441 437 122 1,000

주: 표본은 1,000명으로 구성됨

<표 Ⅲ-1> 설문조사 표본설계
(단위: 명) 

24) OECD(2019)에서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로 정하고 있음. 고령자의 경우 은퇴한 경우가 많아 자

산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되, 자산수준을 중위층보다 높게 설정함.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자산 3분위는 3억 1,337만 원, 4분위는 5억 6,913만 원, 5분위는 16억 2,291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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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성별
남성 60.8

가구
형태

노인독거 7.0

여성 39.2 노인부부 70.7

연령

65~69세 44.1 자녀동거 22.3

70~74세 43.7

자산
수준

4~6억 원 미만 29.5

75세 이상 12.2 6~10억 원 미만 36.7

지역
서울･수도권 67.4

10억 원 이상 33.8
광역시･기타 32.6

주: 표본은 1,000명으로 구성됨

<표 Ⅲ-2> 설문조사 표본구성
(단위: %) 

다.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병행하였

다. 조사 대상은 65~79세의 중산층 고령자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태블릿PC를 활용

한 면접조사(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 TAPI)가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되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면접조사 방식 대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응

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질문의 난이도와 분량을 신중히 조정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은 사후 심층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이 중산층 고령자라는 점에서 인터넷 활용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은 온라

인 조사 방식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설문조사는 8월 16일부터 8

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라. 조사 내용

본 설문조사는 응답자 선정질문과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현재 거주환경

과 돌봄주택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향후 요양등급별 거주형태 선호 및 의향, 보험회

사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이용 의향,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과 활용 의

향,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표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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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먼저,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가사 활동 및 이동 능력 등을 조사하여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주거서비스의 필요성

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고령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고, 향후 주

거 선택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거주 중인 동네와 주택의 유형, 

입주 형태, 사용 면적, 거주기간 등 기본적인 주거 특성을 조사하여, 고령자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이사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와 유료 생활지

원 서비스 이용 의향, 노후 생활에 적합한 주거 지역 및 적절한 주택 규모에 대한 선호도

를 조사함으로써,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을 구체화한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

주택에 대한 필요성 인식, 입주 의향, 입주 이유, 월 비용 지불 의향, 건강상태 악화 시 이

용 지속 의향, 이용하지 않을 이유 등을 조사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방식과 선택 기준

에 대한 고령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향후 장기요양등급별 거주형태 선호 및 의향을 확인한다. 고령자의 향후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할 경우 선택할 의향이 있는 거주

형태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선호를 확인한다. 

넷째, 보험회사와 주거서비스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을 조사한다. 보험 가

입 여부, 보험금 수령 경험,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이용 의향을 측정하며, 보험의 본업

과 부수사업 간의 인식 관계도 분석한다. 또한, 사망보험 해지 또는 일부 선지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사망보험금을 노후소득 또는 주거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와 수요를 파악한다.

다섯째,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과 활용 의향을 분석한다.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활용 계

획,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고령자의 

자산 유동화 전략으로서의 주택연금의 실효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 및 생활비 조달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월평균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주거비･식비･기타 생활비 항목별 지출 수준, 생활비 조달 방법 및 월

평균 소득 수준을 조사하여, 고령자가 실제로 노인복지주택의 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있

는 재정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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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에 이어, 보다 심층적인 인식과 결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9월 25일, 심

층 인터뷰(FGI)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룹 1은 고령자돌봄주택 이용 의향자를 

대상으로 구성되며, 돌봄주택 선택 기준과 선호도, 운영주체의 중요성, 1인실･부부실에 대한 

선호, 시설 내 생활조건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그룹 2는 장기요양 3등급 판정 시 

일반주택 거주를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선택의 이유와 배경, 재가급여의 

한계, 방문요양 이용 의향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자택 거주 선호 요인을 분석한다.

항목 세부 항목

응답자의 기본 
정보 확인

∙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 동거 형태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여부 
∙ 자산 규모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 현재 건강상태
∙ 건강관리 및 운동관리 수준
∙ 가사활동(식사준비, 세탁, 청소)에서의 어려움
∙ 금전관리 및 물건구매의 어려움
∙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여부

현재 거주환경과 
돌봄주택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 만족도
∙ 현재 거주 주택 유형, 입주형태, 사용면적, 거주기간
∙ 현재 주택이 노인에게 편리한지, 안전한지 여부
∙ 이사 시 주요 고려사항
∙ 특정 유료서비스(식사 배달, 병원 동행 등) 이용 의향
∙ 노후 생활에 적합한 주거 지역 선호도
∙ 노인 가구에 적절한 주택 규모
∙ 고령자돌봄주택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고령자돌봄주택 입주 의향
∙ 고령자돌봄주택 입주 이유
∙ 고령자돌봄주택 이용 시 지불 의향이 있는 월 비용
∙ 건강상태 악화 시 고령자돌봄주택 이용 지속 의향
∙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
∙ 건강악화 시 고령자돌봄주택 이용 의향 변화
∙ 요양시설 또는 고령자돌봄주택 선택 시 결정 방법
∙ 요양시설 또는 고령자돌봄주택 선택 기준
∙ 요양시설 또는 고령자돌봄주택 운영주체의 중요성 인식
∙ 요양시설 또는 고령자돌봄주택의 선호 유형

향후 요양등급별 
거주형태 선호도 

및 의향

∙ 1등급 또는 2등급: 자택, 장기요양시설, 고령자돌봄주택 중 선호하는 거주형태
∙ 3등급: 자택, 장기요양시설, 고령자돌봄주택 중 선호하는 거주형태
∙ 4등급: 자택, 장기요양시설, 고령자돌봄주택 중 선호하는 거주형태
∙ 5등급: 자택, 장기요양시설, 고령자돌봄주택 중 선호하는 거주형태
∙ 인지지원등급(치매): 자택, 주야간보호센터, 고령자돌봄주택 중 선호하는 거주형태

<표 Ⅲ-3> 설문지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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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계속

항목 세부 항목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이용 의향

∙ 보험 가입 여부, 보험금 수령 경험, 보험서비스 만족도
∙ 사망보험 해지에 대한 의견
∙ 사망보험 해지 대신 일부 선지급에 대한 의견
∙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
∙ 보험회사의 각종 주거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향
∙ 보험회사의 고령자돌봄주택 운영 시 이용 의향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과 활용 

의향

∙ 주택연금 인지 여부
∙ 주택연금 이용 의향
∙ 노후소득 불충분 시 주택 임대에 대한 의견

인구･사회･
경제적 특성

∙ 자녀 수, 최종 학력, 은퇴 전 직업
∙ 월평균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되는 항목
∙ 월평균 주거비, 식비, 생활비
∙ 생활비 조달 방법, 월평균 소득

주: 상세는 <부록>의 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람

마. 설문 설계 시 고려사항

노인의 희망 거주형태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실태조사, 국민연금의 국민노후보장패널(9차, 2022년)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

루어졌다. 노인실태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 3년 주기로 건강 유지 시와 거

동 불편 시의 희망 거주형태를 조사한다(<표 Ⅲ-4> 참조).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형태를, 시설급여 수급자

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는 건강 호전 시 희망 거주형태를 조사한다(<표 Ⅲ-5> 참조). 국민

노후보장패널 9차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50세 이상 가구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희망 거주형태를 조사한다. 희망 거주형

태와 관련하여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에 들어간

다” 또는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들어간다”는 응

답 항목이 제시되며,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

택(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에 들어간다”는 항목이 제시된다.

기존 설문 문항과 응답 옵션만으로는 희망 거주형태에 대한 고령자의 다차원적인 요구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본 조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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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또는 ‘건강 악화’와 같은 표현의 추상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저하는 개개인마다 그 정도와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의 유형과 수준 역시 상이해진다.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건강상태를 추

상적인 표현으로 묘사할 경우, 응답자마다 상정하는 건강상태와 돌봄필요도가 다양한 방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상이한 응답을 초래하여, 응답의 일관성

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낮출 위험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비일관

적인 응답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모든 응답자를 아우르는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거동불편’ 또는 ‘건강

악화’를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체화하여, 요양등급별

로 선호하는 거주형태를 질문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응답을 유도하고자 한다.25) 요양등급

별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함께 건강상태가 악화됨

에 따라 희망하는 거주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

의 개별적 필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기 다른 노화 단계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

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희망 거주형태로 제시된 고령자 주거시설의 개념이 다양하면서도 모호한 점을 보완하

고자 한다.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공간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고령자복지

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주거시설은 입소 대상과 자격, 제공되는 시

설 및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 입소비용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

주택은 전국적으로 40개소에 불과하며, 이 시설은 고령자들에게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이용료가 높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알려져 있다. 반면, 노인복지

법상 양로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양로시설에서부터 더클래식500과 

같이 높은 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양로시설까지, 시설의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명칭은 실버타운, 실버하우스, 시니어 레지던스, 시

니어 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어 응답자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응답자가 노인복

지주택에 대해 일관된 이해를 갖기 어려워, 설문조사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의 일관

성을 저해할 수 있다. 명확한 정보 제공 없이 추상적인 주거시설 개념만을 제시할 경우, 

응답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응답하게 되어,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25) <부록>의 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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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법적으로 사용되는 ‘노인복

지주택’이라는 용어 대신,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령자돌봄주택’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고령자돌봄주택’의 정의, 규모, 구조,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응답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응답

자들이 해당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는 희망 거주형태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

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문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5등급의 경

우 방문요양의 1일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을 이용

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식 수준이 상이할 경우, 동일한 질문에 대해 서

로 다른 정보에 기반한 응답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돌봄주

택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사시는 곳 근처에 있는 고령자돌봄주택’이라는 조건을 

추가한다. 이 조건은 응답자들이 단순히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돌봄주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고령자들은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돌봄주택에 대한 수

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기존 생활권 내에서의 돌봄주택 이용 의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돌봄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돌봄 품질은 학술적･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며, 운영주체는 돌봄 품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에 본 조사에서

는 운영주체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 및 선호를 조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가 고령자

들의 주거 및 돌봄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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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 개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주기로 실시

조사 대상 65세 이상 10,097명

조사 방법 태블릿PC 면접조사(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 TAPI)

조사 내용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부양의 교환 실태,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기능상태와 요양보호 실태, 경제상태와 경제활동,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등

거주형태에 
대한 문항

(2020년 조사) 귀하께서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할 생각입니까?
①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56.5%)
②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산다. (7.2%)
③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근거리로 이사하여 산다. (4.9%)
④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들어간다. (31.3%)

(2023년 조사) 귀하께서는 만약 건강이 악화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어디에서 거주하실 생각입니까? 

① 현재 집(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계속 산다 (48.9%)
②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인척 포함)의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산다(동거) (2.5%)
③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인척 포함)의 집 근처로 이사하여 따로 산다 (4.3%)
④ 정부지원이나 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 시설이 아닌 노인전용주택(실버타운, 노인복지 

주택 등)으로 이사한다 (16.5%) 
⑤ 장기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다 (27.7%)

비고 주요 지자체에서 유사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함

<표 Ⅲ-4>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개요 2019년부터 3년마다 실시

조사 대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족) 4,500명, 장기요양기관 2,000개, 장기요양요원 4,500명 

조사 방법 면접조사

조사 내용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급여의 수준 만족도, 장기요양급여에 의한 변화 등

거주형태에 
대한 문항

재가
급여

이용자

(본인) 귀하께서는 건강상태가 지금보다 나빠진다면 거주지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 (49.8%) 
②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인척 포함)의 집으로 이사 (3.7%)
③ 노인요양시설 입소 (28.7%)
④ 요양병원 입원 (17.8%)

<표 Ⅲ-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실태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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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서 제시한 고령자돌봄주택의 개념

「고령자돌봄주택」 이란? (실버타운, 시니어 레지던스, 시니어 주택 이라고도 함)

어르신 홀로 또는 노부부만 사시는 경우, 건강이 악화되면 가사일도 어려워지고 응급상황이 생길까 불
안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돌봄주택」은 방, 거실, 욕실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건물로, 어르신들이 생
활하기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입니다. 임대료(월세 또는 보증금)를 납부하시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건강상태 및 안부 확인, 생활 상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식사
는 건물 내 별도 마련된 식당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와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요청 
시 빨래, 청소 등 가사지원 서비스나 병원 및 외출 동행, 심부름 대행을 유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비슷한 어르신들과 교우 활동은 물론 여가 취미 활동과 배움 활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조사 결과

가. 일반특성 

본 설문조사는 65~79세 사이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 고령자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고령층 중에서도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로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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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응답자의 65.2%가 자신이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65.4%

는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표 Ⅲ-6> 참조). 91.7%는 가사활동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96.6%는 금전 관리에, 94.2%는 물품구매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

하였다. 또한, 94.2%의 응답자가 이동 및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함으로

써, 고령자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자립 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건강한 편
건강관리 
잘하는 편

가사활동에 
어려움 없는 편

금전관리,
물품구매에

어려움 없는 편

이동 및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 없는 편

65.2 65.4 91.7 96.6 94.2

주: <부록> 항목 1의 설문지 Q1~Q5에 대한 답변임

<표 Ⅲ-6> 건강 및 기능 상태
(단위: %)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거주기간을 분석한 결과, 30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응답

자가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20~30년 이내 20.2%, 10~20년 

이내 19.2%, 5~10년 이내 15.7%, 5년 이내 12.7%로 나타났다. 또한, 87.8%의 응답자가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8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단독주택 11.0%, 빌라･연립주택 4.3%, 다세대주택 

2.1%, 오피스텔 및 기타 주택 유형이 각각 1.1%로 나타났다. 주택의 소유 형태로는 자가 

비율이 88.2%로 중산층 고령층은 주로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10~20년 이내 거주한 응답자가 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5년 이내 24.1%, 5~10년 이내 22.2%, 20~30년 이내 

21.3%, 30년 이상 6.7%로 나타났다. 80% 이상의 응답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노인에

게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사를 고려할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주변 공

원 및 녹지 등)이 30.3%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으며, 대중교통 편리성(20.6%), 병

원 접근성(19.6%), 생활편의시설 접근성(12.5%)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자녀 또는 지인

과의 가까운 거리(7.3%), 주거비용 수준(5.0%), 현재 거주지와의 근접성(1.9%)은 상대적

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는 고령자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환경적 요인과 접근

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족과의 근접성이나 주거비는 비교적 부차적인 요인으로 인

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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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할 경우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또

는 향후 거동 불편 시 유료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항목을 1점(전혀 불필요)에서 4

점(매우 필요)까지의 4점 척도로 평가한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은 <표 Ⅲ-7>에 제시

된다. 응급 호출 대응 서비스는 3.1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이며, 병의원 및 외출 동행 서

비스와 방문의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는 각각 2.95로 평가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2.96, 

가사지원 서비스는 2.91,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는 2.81로 나타난다. 반면, 물품구매 서

비스는 2.61, 재산관리 및 상담 서비스는 2.31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 응답자

들은 특히 응급상황 대응 및 의료 관련 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식사(반찬) 
배달

병의원 및 
외출동행

물품구매 건강관리
재산관리 
및 상담

가사지원
방문의료 
방문간호

응급 호출 
대응

2.81 2.95 2.61 2.96 2.31 2.91 2.95 3.1

주: 1) <부록> 항목 2의 “Q15. 현재 또는 향후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에 대한 답변임

  2) 표 안 숫자는 1(전혀 불필요)~4(매우 필요)의 평균임

<표 Ⅲ-7> 거동 불편 시 유료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점)

나. 현재 고령자돌봄주택 이용 의향 

설문조사 결과, 고령자의 94.8%가 노인에게 고령자돌봄주택과 같이 서비스가 포함된 고

령자용 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Ⅲ-7> 참조). 현재 사는 곳 근처에 고령자돌봄

주택이 있을 경우 ‘꼭 이용해 보고 싶다’ 또는 ‘여건이 맞으면 이용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2%로 나타났다. 돌봄주택 이용 의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령대, 

가구구조, 자산수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72.5%, 여성의 

71.2%가 이용 의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에서 74.4%, 70~74세에서 68.2%, 

75세 이상에서는 77.1%로, 연령에 따라 U자형 패턴을 나타냈다. 75세 이상 응답자는 신

체･인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돌봄주택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65~69세 응답자의 경우 연령효과보다는 세대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 가구의 73.3%가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1인가구는 68.6%, 자녀

동거가구는 69.1%로 나타난다. 부부 가구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주택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돌봄주택 이용 의향을 자산 수준별로 살펴보면, 자산이 4~10억 

원인 응답자의 73.8%가 이용 의향을 보인 반면, 1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응답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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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8.6%로 나타나 자산이 높을수록 돌봄주택 이용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주택

보다는 자가 주택 거주나 다른 형태의 노후 대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68.7%가 이용 의향을 보였고, 비서울 지역 응

답자의 경우 73.7%가 이용 의향을 나타내어, 비서울 지역에서의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돌봄주택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 중, 82.1%는 건강이 악화되거나 자녀와 함께 거

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

한, 비용 문제로 인해 돌봄주택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92.3%는 월 이용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거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고령자돌봄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경제적 부담과 가족 관계가 돌봄주택 이용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적절한 비용 조정과 지원책이 마련될 경우 돌봄주

택 이용 의향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① 꼭 이용
해보고 싶다

② 여건이 
맞으면 

이용할 것 
같다

③ 관심은 
있으나 

이용은 힘들 
것 같다

④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⑤ 잘 
모르겠다

①+②
이용하고 

싶다

전체 4.1 67.9 18.2 7.7 2.1 72

성별
여자 4.9 66.3 17.9 9.2 1.8 71.2 

남자 3.6 68.9 18.4 6.7 2.3 72.5 

연령대

65~69세 3.2 71.2 17.5 5.4 2.7 74.4 

70~74세 4.6 63.6 19.5 10.8 1.6 68.2 

75세 이상 5.7 71.3 16.4 4.9 1.6 77.1 

동거
가족

1인 7.1 61.4 20.0 11.4 - 68.6 

부부 3.5 69.7 17.3 7.5 2.0 73.3 

자녀 4.9 64.1 20.6 7.2 3.1 69.1 

자산
수준

4~6억 원 5.1 68.5 17.3 7.5 1.7 73.6 

6~10억 원 3.3 70.6 18.0 5.5 2.7 73.8 

10억 원 
이상

4.1 64.5 19.2 10.4 1.8 68.6 

지역
서울 4.1 64.6 18.9 10.0 2.4 68.7 

비서울 4.1 69.6 17.9 6.5 2.0 73.7 

주: <부록> 항목 2의 “Q19. 지금 사시는 곳 근처에 고령자돌봄주택이 있다고 하면 입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에 대한 답변임

<표 Ⅲ-8> 고령자돌봄주택 이용 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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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주택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 100~200만 원을, 응답자의 20% 이

상이 월 200만 원 이상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 28.3%가 월 100만 원 미만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0.6%는 월 

100~200만 원 미만을, 17.8%는 월 200~300만 원 미만, 3.3%는 월 300만 원 이상을 지불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응답자의 경우 지불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응답자의 경우, 월 100~200만 원 미만은 45.5%, 월 200만 원 이상은 27%

에 이른다. 

돌봄주택 이용 시 지불 의향은 자산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산이 4~6억 원인 

응답자 중 8.7%만이 월 200만 원 이상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자산이 6~10

억 원인 응답자에서는 그 비율이 22.5%로 증가하며,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응답자에서

는 3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Ⅲ-8> 참조). 즉, 자산 규모가 클수록 돌봄주택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돌봄주택의 가격대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자산별 맞춤형 옵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n=720명) 전체 서울
자산수준

4~6억 원 6~10억 원 10억 원 이상

 월 100만 원 미만 28.3 27.5 40.6 27.3 18.1

 월 100~200만 원 미만 50.6 45.5 50.7 50.2 50.7 

 월 200~300만 원 미만 17.8 22.3 7.8 19.6 25.0 

 월 300만 원 이상 3.3 4.7 0.9 2.9 6.1

주: <부록> 항목 2의 “Q21. 고령자돌봄시설 입주 시 월세, 관리비, 식사, 기본서비스 비용으로 최대 얼마를 지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임

<표 Ⅲ-9> 고령자돌봄주택 지불 의향 월 이용료
(단위: %)

돌봄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응답자 중, 51.5%는 ‘홀로 보행이 어려울 시 퇴소해야 한다’

는 조건이 있을 경우 입주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표 Ⅲ-10> 참조). 바꿔 말하면 고령자

돌봄주택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48.5%는 해당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러한 건강 유지 요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조건에 대한 민감성이 더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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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20명)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48.5 54.2 39.4 51.8 46 44.7

주: <부록> 항목 2의 “Q22. 만약 고령자돌봄주택에 입소한 후 건강상태가 나빠져 홀로 보행이 어려울 경우 퇴소해야 한다면, 

그래도 입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에 대한 답변임

<표 Ⅲ-10> 고령자돌봄 입주 후 홀로 보행 어려울 시 퇴소, 입주 의향
(단위: %)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하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순위 사유는 ‘자녀 등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로, 29.6%의 응답자가 이를 선택하였다(<표 Ⅲ-11> 참

조). 그 뒤를 이어 ‘응급상황 발생 시 안심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24.2%로 나타나, 고령

자들이 돌봄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족에 대한 부담 경감과 응급상황에서의 안전이 중

요한 고려 요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1순위로는 비용 문제가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건물에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싫어서’라는 응답

이 22.1%로 그 뒤를 이었다(<표 Ⅲ-12> 참조).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돌봄주택 이용 희망 사유로 꼽은 응답자가 75명인 반면, 동일한 요

소를 돌봄주택 기피 이유로 제시한 응답자가 62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같은 특성이 

돌봄주택 이용에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자들이 

사회적 교류에 대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선호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고령자돌봄주택의 설계와 운영에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n=720명) 1순위 2순위 1+2순위

자녀 등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29.6 19.7 24.7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어서 24.2 27.9 26.0 

생활이 편리할 것 같아서 23.5 20.8 22.2 

비슷한 연령의 노인들과 교류하며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10.4 14.3 12.4 

건강관리를 잘해줄 것 같아서 8.1 12.2 10.1 

지금 사는 곳 근처라니 멀리 갈 필요가 없어서 2.2 3.8 3.0 

도움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서 2.1 1.3 1.7 

주: <부록> 항목 2의 “Q20.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임

<표 Ⅲ-11>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하고 싶은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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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80명) 1순위 2순위 1+2순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25.0 16.8 20.9 

건물에 비슷한 연령의 노인들만 사는 것이 싫어서 22.1 19.6 20.9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21.4 13.6 17.5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싫어서 13.2 18.6 15.9 

타인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10.0 16.1 13.0 

노인시설은 왠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5.7 12.9 9.3 

자식들 반대가 클 것 같아서 2.1 1.8 2.0 

기타 0.4 0.7 0.5 

주: <부록> 항목 2의 “Q23.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하실 생각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임

<표 Ⅲ-12>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다. 향후 장기요양등급별 희망 거주형태 

노화로 인해 신체 및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돌봄 필요도가 높아지면, 돌봄주택 이용 의향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을 얻게 되면서, 거주형태에 대한 선택지가 확대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의 경우, 요양등급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재가급여에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

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단기보호 서비스도 제공되며, 시설급여의 경

우 장기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돌봄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돌봄 필요에 맞춰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자의 경우 미인정자에 비해 돌봄주택 선호가 낮을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요양필요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 재

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요양등급에 따라 월별 이용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해당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표 

Ⅲ-13> 참조). 방문요양의 경우 1･2등급은 하루 최대 4시간, 3~5등급은 하루 최대 3시간

까지 가능하며,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3~5등급자는 원

칙적으로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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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은 대개 요양등급을 받고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

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향후 장기요양등급별 거주 희망 형태

를 먼저 묻고, 재가급여를 선택한 응답자에게 방문요양의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을 안내한 

후 다시 희망 거주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을 선택한 3~5등급 응답

자에게는 해당 등급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함을 알린 후 다시 희망 거주형

태를 답하도록 하였다.

요양등급 월 이용한도
1일 이용 
가능시간

월 이용 
가능일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등급 207 4시간
(66,770원)

31 31

2등급 187 28 28

3등급 146 3시간
(54,320원)

27 21

4등급 134 25 20

5등급 115 2~3시간 21 17

인지지원등급 65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21 9.7

주: 1) 금액은 반올림한 값이고, 본인부담금은 일반 기준임

2) 등급에 따라 한 달에 4~8회까지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8시간까지 연장 가능함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표 Ⅲ-13> 재가급여 방문요양 이용한도 
(단위: 만 원, 일)

방문요양과 장기요양시설 이용 제한

1. 향후 귀하께서 장기요양 1･2･3･4･5 등급을 받게 되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2. (1에서 자택거주 선택 시) 귀하께서 장기요양등급 1･2･3･4･5 등급일 때,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을 하루에 최대 3시간(1･2등급은 4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3. (1과 2에서 장기요양시설 선택 시)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3･4･5 등급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장기요양 3･4･5 등급일 때,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거주하
시고 싶으십니까? 

26) 다만, 3~5등급 중에서도 주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또는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 

하에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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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고령자돌봄주택 이용 의향은 요양등급별로 26%에서 36.3% 사이에 

분포한다(<표 Ⅲ-14> 참조).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또는 요양시설 이용에 제약

이 있을 경우, 돌봄주택 이용 의향은 요양등급별로 28.3%에서 55.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가급여 이용이나 요양시설 입소가 제한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

돌봄주택이 대안적 선택지로 선호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고령자돌봄주택 입주 응답 비율은 5등급에서 36.3%로 

가장 높고, 요양시설 선택지가 없는 인지지원등급 32.5%, 3등급 30.6%, 1･2등급 27.8%, 

4등급 26% 순으로 높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재가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인지지원등급

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4등급 61.5%, 3등급 43.9%, 5등급 38.1%, 1･2등급 14.4% 순

으로 나타났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

설 선택지가 없으며, 이로 인해 재가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5등급은 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상시 돌봄이 필요

하기 때문에 3~4등급에 비해 재가 거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요양등급에서 방문요양 이용 한도를 인지한 후, 재가 선호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돌

봄주택 선호 비율은 소폭 증가한다. 3~5등급에서는 방문요양 이용한도를 인지한 후, 재가

를 포기한 응답자들이 요양시설보다는 돌봄주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

체적으로, 방문요양 이용 한도 인지 후 재가 선호 비율은 5등급에서 6.6%p, 4등급에서 

5.2%p, 3등급에서 3.3%p, 1･2등급에서 1.1%p 감소하며, 돌봄주택 선호 비율은 5등급에

서 3.1%p, 4등급에서 3.6%p, 3등급에서 2.3%p, 1･2등급에서 0.5%p 증가한다. 

3~5등급의 요양시설 입소 제한 원칙을 인지한 후, 재가와 돌봄주택을 대안적 거주형태로 

선택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5등급의 경우 재가 선

호 비율이 12.6%p 증가하는 반면, 돌봄주택 선호 비율은 15.8%p 증가하고, 4등급에서는 

재가 선호 비율이 6.8%p, 돌봄주택 선호 비율이 6.7%p 증가한다. 3등급의 경우에도 재가 

선호 비율이 12.8%p, 돌봄주택 선호 비율이 13.3%p 증가하여, 두 거주형태 간 선호 비율 

변화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5등급의 경우 초기에는 재가 거주와 고령자돌봄주택을 각각 38.1%, 36.3% 선택하지만, 

방문요양 이용 한도와 요양시설 입소 제한을 인지한 후에는 각각 44.1%, 55.2%로 증가한

다. 4등급에서는 초기 재가와 돌봄주택 선택 비율이 각각 61.5%, 26%였으나, 동일한 제한 

조건을 인지한 후에는 63.1%, 36.3%로 나타난다. 3등급의 경우에도 초기 재가 43.9%,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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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주택 30.6%에서 제한 인지 후 각각 53.4%, 46.2%로 증가한다. 이처럼 3~5등급에서는 

방문요양 이용 한도 인지 후 자가 거주 비율이 다소 감소하지만 요양시설 입소 희망자가 

제한을 확인한 후 재가를 선택함에 따라 재가 비율이 최초보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 1･2등급에서는 초기 재가, 요양시설, 돌봄주택 선택 비율이 각각 14.4%, 57%, 27.8%였

으며, 방문요양 이용 한도를 인지한 후에는 각각 13.3%, 57.6%, 28.3%로 큰 변동은 없다.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인정받아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대신 돌

봄주택을 향후 거주형태로 선택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돌봄주택 선택 기준(Q27)에서 ‘주거환경

의 쾌적성’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20.5%로, 요양시설을 선택한 응답자(15.4%)에 비해 높

은 수치를 보였다.

구분

일반주택 거주, 재가급여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돌봄
주택 입주

기타
가족돌봄

간병인 
고용

소계

5등급

최초 선택 38.1 - 38.1 25.0 36.3 0.06

방문요양 이용 한도 20.0 11.5 31.5 28.5 39.4 0.06

요양시설 입소 제한 23.6 20.5 44.1 - 55.2 0.07

4등급

최초 선택 61.5 - 61.5 12.1 26.0 0.04

방문요양 이용 한도 35.7 20.6 56.3 13.5 29.6 0.06

요양시설 입소 제한 37.0 26.1 63.1 - 36.3 0.06

3등급

최초 선택 43.9 - 43.9 25.2 30.6 0.03

방문요양 이용 한도 25.3 15.3 40.6 26.2 32.9 0.03

요양시설 입소 제한 28.3 25.1 53.4 - 46.2 0.04

1･2
등급

최초 선택 14.4 - 14.4 57.0 27.8 0.08

방문요양 이용 한도  7.9  5.4 13.3 57.6 28.3 0.08

주: 방문요양과 장기요양시설 이용 제한 질문에 대한 답변임

<표 Ⅲ-14> 향후 장기요양등급 인정 시 희망 거주형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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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본은 1,000명으로 구성됨

<그림 Ⅲ-1> 향후 요양등급별 희망 거주형태

(단위: 명)

라. 고령자돌봄주택 선택 기준 및 선호

고령자돌봄주택 선택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이용료’로 나타난다(<표 Ⅲ-15> 참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25.6%의 응답자가 이

용료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서비스의 내용(21.7%), 주

거환경의 쾌적성(15.1%), 병원과의 근접성(11.0%), 교통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

(11.2%)이 뒤따른다. 이외에도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 운영주체, 추천 여부 등이 선택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다. 이는 고령자들이 경제

적 요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서비스의 질과 생활 편의성, 건강관리와 관련된 주

거환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자돌봄주택 선택에 있어 성별, 연령대, 자산수준, 거주지역 등 인적 특성별 선호 기준

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표 Ⅲ-16> 참조). 여성은 서비스 내용과 운영주체를 더 중

요시하는 반면, 남성은 비용, 주거환경, 병원 근접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

로, 남자의 27.3%가 이용료를 가장 중요한 선택 요소로 선택한 반면, 여자의 28.8%는 서

비스 내용을 1순위로 선택한다. 또한, 병원 근접성을 1순위로 고려하는 비율은 남자가 

13.3%인 반면, 여성은 8%로 상대적으로 낮다. 운영주체와 관련해서는, 여자 응답자의 선

호도가 7.4%로, 남자(3.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여자가 시설의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74세 이하 응답자들은 비용과 서비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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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하는 비율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반면, 75세 이상 응답자들에서

는 병원 근접성과 교통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고령자돌봄주택 선택 시 비용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비용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은 비율은 자산이 4~6억 

원인 응답자에서 29.5%, 6~10억 원인 응답자에서 27.8%인 반면,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응답자에서는 18.9%에 불과하다. 반면, 서비스 내용을 가장 중시하는 비율은 자산 

규모별로 각각 16.6%, 24.5%, 27.8%로,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수도권 거주자는 비용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높은 반면, 비수

도권 거주자는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 

선택 기준 1순위 2순위 1+2순위

① 이용료는 얼마인가 25.3 25.8 25.6 

②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23.3 20.0 21.7 

③ 주거환경(주변공원 녹지 등)이 쾌적한가 17.6 12.5 15.1 

④ 병원과 가까운가 11.2 10.7 11.0 

⑤ 교통이 편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가  9.6 12.8 11.2 

⑥ 생활편의시설과 가까운가  5.5  8.4  7.0 

⑦ 누가 운영하는가  5.0  5.1  5.1 

⑧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한 곳인가  1.9  4.1  3.0 

⑨ 건물의 외관 규모 형태가 마음에 드는가  0.6  0.5  0.6 

⑩ 기타 -  0.1  0.1 

주: <부록> 항목 2의 “Q27. 귀하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주변에 

여러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임

<표 Ⅲ-15> 고령자돌봄주택 선택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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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

성별 연령 자산수준 지역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4~6
억 원

6~10
억 원

10억 원 
이상

수도권 비수도권

① 27.3 22.2 24.7 27.2 20.5 29.5 27.8 18.9 26.7 22.4 

② 19.7 28.8 26.5 21.5 18.0 16.6 24.5 27.8 22.9 24.2 

③ 18.8 15.8 18.1 16.7 18.9 20.0 15.0 18.3 15.9 21.2 

④ 13.3 7.9 10.7 11.2 13.1 11.5 10.1 12.1 12.3 8.9 

⑤ 9.5 9.7 8.2 10.3 12.3 9.5 10.4 8.9 9.9 8.9 

⑥ 5.4 5.6 5.7 5.0 6.6 5.1 6.0 5.3 4.9 6.8 

⑦ 3.5 7.4 4.1 5.5 6.6 4.4 4.1 6.5 5.0 4.9 

⑧ 1.5 2.6 1.6 2.1 2.5 2.4 1.6 1.8 1.8 2.2 

⑨ 1.0 - 0.5 0.5 1.6 1.0 0.5 0.3 0.6 0.6 

주: <부록> 항목 2의 설문지 “Q27. 귀하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

고 주변에 여러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임

<표 Ⅲ-16> 고령자돌봄주택 선택 기준 1순위 응답
(단위: %)

노후 생활에 적합한 장소로는 ‘도시’를 선택한 비율이 61.1%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교외지역’을 선호한 비율은 32.9%,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을 선호한 비

율은 1.1%로 나타났다. 고령자돌봄주택의 선호 장소 조사에서도 ‘도시’를 선호하는 비율

이 70.3%로, ‘교외의 한적한 곳’(29.7%)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인터뷰

에 따르면, 고령자들은 돌봄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외부

와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활 편의성, 사회적 

교류, 문화적 참여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령자들의 도시 지역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도시 환경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의 주요 거주지로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의 운영주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공

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보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더 선호한다(<표 Ⅲ-17> 참조).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은 82.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주
택을 선호하는 비율은 67.1%,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은 10.1%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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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 유형 ①의 비율

① 정부 및 지자체 운영 시설･주택 ②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 운영 시설･주택 82.2

① 비영리법인 운영 시설･주택 ②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 운영 시설･주택 67.1

① 개인 운영 시설･주택 ②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 운영 시설･주택 10.1

주: <부록> 항목 2의 “Q29. 귀하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유형의 시설에 입주하시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임

<표 Ⅲ-17>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 선택 시 선호 유형: 운영주체
(단위: %)

마. 노후소득보장 수단

주택연금에 대한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9%가 “자녀들과 상의 후 결

정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다(<표 Ⅲ-18> 참조). “향후 

이용할 생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9%,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5.1%로 나타

난다. 주택연금을 이미 이용 중이라는 응답자는 2.1%로 소수에 불과하다. 연령대별로 살

펴보면, 65~69세 응답자의 31.3%가 주택연금을 “향후 이용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하고 있

으며,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7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24.6%로 다소 낮다.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5세 이상에서 27.9%로 상대적으로 높

다. 자산 규모에 따라서는, 자산이 6~10억 원인 응답자 중 28.9%가 주택연금을 “향후 이

용할 생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응답자 중에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32.3%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주택연금 이용에 대

한 필요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적

어도 주택연금 이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자녀들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응답

이 가장 많다. 연령대와 자산 규모에 따라 이용 의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자산 규모

가 클수록 주택연금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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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연령대 자산수준

65~69
세

70~74
세

75세 
이상

4~6
억 원

6~10
억 원

10억 원 
이상

이미 이용 중이다  2.1  0.9  2.5  4.9  2.0  2.7  1.5 

향후 이용할 생각이다 27.9 31.3 25.4 24.6 30.5 28.9 24.6 

자녀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 44.9 44.0 46.5 42.6 48.5 45.0 41.7 

이용하지 않겠다 25.1 23.8 25.6 27.9 19.0 23.4 32.3 

주: <부록> 항목 2의 “Q48. 향후 소득이 줄거나 없을 경우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임

<표 Ⅲ-18> 주택연금 이용 의향
(단위: %)

주택연금을 제외한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방법은 ‘사망보험금 선불 수령’이었다(<표 Ⅲ-19> 참조). 응답자의 57.4%가 이를 

“괜찮은 방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사망보험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를 선불로 

받아 노후 생활비나 간병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

인다. ‘주택을 월세로 내놓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7.1%의 응답자가 이

를 괜찮은 방법이라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46.7%는 “좋은 방법은 아니나 대안이 없으면 

고려해 볼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주거 자산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 방식이 일정 부분 

수용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사망보험 계약 해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18.8%만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59.6%는 “좋은 방법은 

아니나 대안이 없으면 고려해 볼 만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망보험 해지가 노후 자금 

마련 수단으로서 그다지 선호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보험 해지를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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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망보험 

해지
사망보험금 
선불수령

주택 월세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18.8 57.4 37.1

좋은 방법은 아니나 대안이 없으면 고려해 볼 만하다 59.6 33.7 46.7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15.4  4.7 12.6

잘 모르겠다  6.2  4.2  3.6

주: 1) <부록> 항목 2의“Q41. 노후 간병비 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망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에 대한 답변임

2) <부록> 항목 2의 “Q43. 사망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불로 받아 본인의 노후 간병

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후에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임

3) <부록> 항목 2의 “Q49. 만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노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자녀 부양도 없을 경우 생활

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은 월세로 내놓고 그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임 

<표 Ⅲ-19>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
(단위: %)

3. 소결

본 설문조사는 돌봄주택에 대한 수요의 구조적 특성과 이용자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을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고령자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자립 능력을 보이긴 하나, 돌봄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

요는 높은 편이다. 장기요양 미인정 중산층 고령자의 94.8%가 고령자돌봄주택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으며, 72%는 여건이 맞는다면 입주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신

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돌봄주택 이용 의향은 요

양등급별로 26%에서 36.3%로 분포하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이 적절하지 않음

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돌봄주택 이용 의향이 28.3%에서 55.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다.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에도 여전히 돌봄주택이 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의 한계를 보완

하는 대안적 선택지로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가 돌봄주택 수요를 일부 대체한다. 장기요양 

미인정 고령자의 72%는 여건이 맞는다면 돌봄주택 입주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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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돌봄 필요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으로 인해 돌봄주택 선호는 이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장기요양급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고령자의 돌봄 요구

를 충족시키며, 돌봄주택에 대한 수요를 일부 대체한다. 

셋째, 돌봄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응답자 중, 51.5%는 홀로 보행이 어려울 시 퇴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돌봄주택 입주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령자

들이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거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주

택 운영 시, 입주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거주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고령자의 신체 상태에 맞춘 유연한 돌봄서비스와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자돌봄주택에 대해,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만 함께 사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

으로 동시에 인식되고 있음을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봄주택 이용에 긍정적인 

응답자 중 10.4%는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돌봄주택 이용의 장점

으로 꼽은 반면, 돌봄주택 이용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22.1%는 같은 이유로 돌봄주택 이용

을 꺼린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고령자들이 사회적 교류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

음을 시사하며,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돌봄주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돌봄주택 운영 시, 다양한 사회적 교류 방식과 개별적인 선택

지를 제공하여 이러한 상이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돌봄주택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비용 문제가 제기된다. 설문 결과, 

돌봄주택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용료가 꼽혔으며, 응답자의 25.6%가 이를 최우

선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비용 문제를 돌봄주택 이용을 꺼리는 주요 이유로 지목한 

응답자가 25%에 달하였는데, 이는 돌봄주택 선택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핵심적인 고려 

요인임을 시사한다. 돌봄주택에 입주할 경우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해 응답

자의 50.6%는 월 100~200만 원 미만을, 21%는 월 200만 원 이상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 주요 도시 지역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

료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 옵션을 공급하기 위

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고령자들은 노후 생활과 돌봄주택 입주 시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응

답자의 61.1%가 노후 생활에 적합한 장소로 도시를 선택했으며, 이는 돌봄주택 선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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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도 동일하게 70.3%가 도시를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도시 선호 경

향은 고령자들이 의료서비스 접근성, 생활 편의성, 교통 인프라 등 도시의 이점을 중시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곱째,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주택연금과 사망보험금 선지급 등에 대해 대

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9%가 주택

연금 이용 여부를 자녀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7.9%는 주택연금을 활용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사망보험금 선지급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7.4%가 이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돌봄 비용이나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적 수단들은 고령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

로 돌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러한 수단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설문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비례할당추출법을 통해 거주지역, 성별, 연령에 따

른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동거인 유무, 자산 규모 등의 세부 기준을 적용하는 과

정에서 대상자 선정 및 목표 표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최종적으

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1,000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해석 

및 활용 시, 표본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령자 대

상 설문조사에서는 TAPI 등 대면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방법에 상관없이,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고령자들이 실제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건강이 양호한 고령자나 기술 사용에 익숙한 고령자들만이 설문에 참여하게 되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층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면조사는 온라인 조사에 비해 응답자의 이해도 

증진, 응답 완성도 및 신뢰도 향상, 기술적 장벽 해소 등의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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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며, 특히 중산층 고

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는 데 기여한 제도 및 정책의 주요 내용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2000년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고령자 주거시설을 대폭 

확충하였다. 2000년 개호보험 도입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은 17.8%였으며, 당시 고령자 

주거시설의 총 정원은 814,253명이었다. 이 가운데 영리법인이 운영 가능한 유료노인홈

의 정원은 37,467명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2년에는 고령자 주거시설의 침실 수가 

236만 호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약 49%는 영리법인도 운영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시설

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2년 동안 전체 고령자 주거시설의 침실 수가 약 3배 증가한 데 

비해, 영리법인이 제공 가능한 시설의 침실 수는 30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고령자 주거시설을 양적으로 크게 확충한 점 외에도, 일본은 돌봄 필요

도와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였다. 이는 고령자 개인이 

경제적 능력과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

다. 요컨대, 단기간 내 민간 부문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

로 한 주거시설의 실질적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물론, 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주거시설 수요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

만, 2005년 일본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기를 전후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이 시

설 공급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산

층 고령자 대상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가능하게 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요양은 고령자 주거시설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호보험(介護保険)’이라 불리는 공공재정 기반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요양과 주거가 분절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 과정에서 개호보험과 주거시설의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Ⅳ 공급 확대 사례 분석: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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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30% 36%

한국 2000년 2018년 2025년 2036년 2043년

일본 1970년 1994년 2005년 2027년 2044년

자료: 통계청(2023);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3)

<표 Ⅳ-1>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화율 추이

주: 우축은 고령화율, 좌축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냄

자료: United Nations(2024)

<그림 Ⅳ-1> 국가별 고령화율 추이

(단위: %, 백만 명)

1. 고령자 주거시설 관련 제도

가. 고령자 주거시설 관련 법제

고령자가 복지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는 196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에서 비롯된다. 이 법의 제1조는 “이 법률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원리를 밝히고, 노인에 

대해 그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복지라는 개념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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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최초로 규정되었다.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 

체계가 형성되었다. 1950년 이전에는 구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양로원이 1950년 (신)

생활보호법에 따라 양로시설로 변경되었으며,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양호노인홈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61년 시설 정비의 일환으로 경비노인홈의 신설이 추진

되었고, 1963년에 정식으로 노인복지법상의 시설로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경비노

인홈이라는 3가지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마련된 이 3가지 

시설체계와 민간의 유료노인홈을 합쳐 4가지 형태로 정비되었으며, 이들 노인홈이 당시 

노인주거정책의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형태의 주거지원정책은 미비했다. 다른 노인

홈과는 달리 유료노인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나. 고령자 주거시설 발전 과정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정책은 1964년, 노인 세대를 위한 특정 목적의 공영주택 공급으로 시

작되었다. 1965년부터 1974년까지는 공단 및 공사 주택에서 고령자 동거 세대에 대한 입

주 우대 정책과 노인 동거형 주택 및 노인 이웃형 페어 주택의 건설과 공급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은 주로 중간 소득층 및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령자 자신

에 대한 주택 시책이라기보다는 고령자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는 고도 경제 성장기를 이끈 근로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독신 

고령자(노인) 세대를 위한 공영주택 입주 특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시책 역시 범주화

된 독신 고령자의 주택 문제에 국한된 접근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주택 건설 5개년 

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제3기 주택 건설 5개년 계획(1976~1980년)에서는 공적 기관의 주

택 공급 대상을 저소득자, 노인, 모자, 장애인 세대 및 도시 근로자 등 중간 소득 계층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기 주택 건설 5개년 계획(1981~1985년)에서도 공적 자금을 통한 주택 

공급에서 노인, 모자, 장애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언급되었다.

1985년부터 1994년까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고령화율은 1985년 10.3%에서 

1995년 14.6%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제5기 주택 건설 5개년 계획(1986~1990년)에서

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주택 건설 목표가 포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버하우징 프로젝트

(지역 고령자주택 계획) 제도(1986년)와 고령자주택 계획의 책정 사업(1987년)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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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86년 4월, 후생성･건설성의 고령자 복지와 주택에 관한 연구회는 중간 보고서‘실

버하우징 구상’에서 돌봄 포함 주택을 제안하였다. 연구회는 돌봄 포함 주택을 실제로 공

급하기 위해 입주 대상자의 선정, 케어의 수준, 입지와 규모,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간 보고서는 돌봄 포함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생성과 건설성이 협력하여 실버하우

징 구상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建設省･厚生省 1988).

1988년부터 각 지방정부는 공영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실버하

우징 사업(지역 고령자주택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버하우징 프로젝트

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대도시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어려웠고,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인해 공적 주택 정비에도 한계가 있었다.27) 

민간 임대시장에서 치매나 고독사에 대한 우려로 고령자의 입주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

하자, 국토교통성은 2001년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거주법’

이라 함)을 제정하여 고령자의 주택 확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28) 이 법률의 총칙에서는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임대 주택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양호한 거주환

경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거주환경을 확보하

여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신 건물 임대차 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고령자라는 이유로 입주나 갱신을 거부당하지 않는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다. 이 법률에 따라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이하 ‘고원임’이라 함)의 등록 제도가 시행되

었고, 법률 제10조에서는 “등록 주택의 임대인은 해당 등록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고령

자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거나 임대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고령자를 이유로 한 입주 거부를 금지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료 채무 보증 조항

도 마련되었다. 2005년에는 고령자만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 내용을 

추가하고,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령자전용임대주택(이하 ‘고전임’이라 함) 등록

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무장애 구조 등 고령자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갖춘 고령자용우량

임대주택(이하 ‘고우임’이라 함)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우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민

27) 200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219개 사업 주체가 821개 단지(21,994호)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실버하우징의 성장은 정체되었고, 2011년부터는 사코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버블 경제기 동안 대

도시권에서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형태의 유료노인홈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남

28) 199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14.7%였으며, 고령 1인가구의 경우 임대주택 거

주 비율은 34.6%로, 고령 부부 가구(15.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総務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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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업자에게 건설비 등을 보조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8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공영 주택인 실버하우징의 공급이 시작

되었으나,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적 주택 정비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고령자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고령자를 위

한 주택으로 고전임, 유료노인홈, 경비노인홈, 고우임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여 주택 정

책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2009년,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은 고령자 주거

문제를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건물과 생활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을 제시하였다(후생

노동성･국토교통성 2009). 같은 해 발표된 고령자의 거주 안정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2009년 8월 19일, 후생노동성･국토교통성 고시 제1호)에서는 “요양이 필요하거나 

혼자 사는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복지정책에서는 요양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용자의 관점에

서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10년 국토교통성 성장 전략 회의(2010년 5월 17일)에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가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령자가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거주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제공고

령자주택(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이하 ‘사코쥬’라 함)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다(馬場

康徳 2018).29) 기존의 고원임, 고우임, 고전임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고령자 주거

시설이 폐지되고, 시설의 유형이 사코쥬로 일원화된 것이다. 사코쥬는 무장애(Barrier-free) 

설계와 일정 면적 이상의 주거공간, 설비 등 고령자의 생활에 적합한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

해야 하며, 더불어 안부 확인, 생활 상담 등 고령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도심 내 

대규모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헬스케어 리츠의 구성을 위한 환경 정비

가 추진되었다. 과거에는 중증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29) 일본에서는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을 ‘사코쥬(サ高住)’라는 약칭으로 표기함. 본고에서는 가능한 한 ‘서비스제공고

령자주택’으로 표기하되, 의미 전달에 혼란이 없거나 긴 음절의 반복으로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사코쥬’로 간략

히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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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나, 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층에 들어서면서 자립적이거나 경증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대도시 내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30) 이러한 

수요 측면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가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독

립적인 생활부터 간호 및 요양서비스까지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주거 모델이 검토되었다. CCRC 모형은 단카이 세대가 후

기 고령자층에 진입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이

러한 모형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 운영사나 개인 지주들은 주로 수익과 자

기 자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간접 금융을 통해 

자금을 보충하는 방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일본판 CCRC와 같은 주거시설의 도심 공급에

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2013년, 금융청,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검토위원회는 

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양질의 대규모 고령자 주거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민간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헬스케어 리츠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 검토위원회는 리츠가 부동산 증권화 

방식 중에서도 ‘투자 신탁 및 투자 법인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높은 투명성을 지니며, 

일반 법인과 동일한 영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국토교통성 2013, 2015).31) 

2013년 6월 14일에 각의 결정된 일본재흥전략에서도 “자금 조달･운용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헬스케어 리츠의 구성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

성은 2014년 6월, 고령자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리츠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성 2014). 이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회사가 정비해야 할 조직 체제, 

헬스케어 시설 거래 시 유의 사항, 거래 일임 대리 등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업무 방법서 기

재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0) 단카이 세대(団塊の世代)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주로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

고 있음. 2024년까지 이 세대는 모두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층에 진입하게 되었음 

31) 반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정된 투자 기간 내에 투자 회수를 해야 하고, SPC에 매각된 자산이 약 5년 

후에 다시 매각되는 사례가 있어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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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고령화율 연도 주요 내용

1960
년대

5.7%
(1960년)

1962
1963

∙ 방문간호와 간병사업 도입
∙ 노인복지법 제정: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 

체계 형성

1970
년대

7.1%
(1970년)

1978
1979

∙ 단기입소생활 사업 도입
∙ 당일 귀가 간호와 간병서비스 도입

1980
년대

9.1%
(1980년)

1985
1986
1988

∙ 제5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에 고령화 대응 주택 시책 방향 제시
∙ 후생성･건설성 연구회, 돌봄 결합 주택(실버하우징 프로젝트) 제안
∙ 지방정부의 실버하우징(무장애 공영주택과 생활지원사의 생활 상담･ 

응급대응 서비스) 공급

1990
년대

12.0%
(1990년)

1991
1992
1994
1997

∙ 제6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 주택건설 목표에 고령화 대응 추가
∙ 경비노인홈 C형(케어하우스) 신설
∙ 후생성에 고령자개호대책본부 설치, 개호보험제도 검토
∙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 등장 

2000
년대

17.3%
(2000년)

2000
2001

2006
2009

∙ 개호보험제도 시행: 유료노인홈의 특정시설 지정 및 개호서비스 제공
∙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

택(고원임) 등록제, 고령자우량임대주택(고우임) 인증제, 고령자전용임
대주택(고전임) 등록제

∙ 특정시설 총량제 도입
∙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2010
년대

23%
(2010년)

2011

2011

2013

2014
2015

∙ 주거생활 기본계획: 2020년까지 고령자용 주택의 비율을 3~5%로 
하는 목표 제시

∙ 서비스 포함 고령자주택 도입: 고원임, 고우임, 고전임을 사코쥬로 일
원화

∙ 금융청･후생성･국토성, ‘헬스케어 시설 공급 촉진을 위한 부동산 증
권화 방법의 활용 및 안정 이용 확보에 관한 검토위원회’의 헬스케어 
리츠 검토

∙ 2014년 국토성, 헬스케어 리츠 활용 가이드라인(2022년 업데이트)
∙ 특별양호노인홈 입주요건 요개호3 이상으로 제한

자료: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금융청, 총무성 등 관계 부처의 자료와 법규를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Ⅳ-2> 일본 고령자 주거시설 발전 과정

다.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주거형태로 일반주택 외에도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

호의료원,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그리고 그룹홈이 

있다(<표 Ⅳ-3> 참조). 이 중 영리법인은 유료노인홈, 사코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Ⅲ. 노인복지주택 이용 의향 분석 65

2022년 정원 기준으로, 영리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유료노인홈, 사코쥬, 그룹홈은 전체 고

령자 주거시설의 49%를 차지한다. 

시설 유형 기본성격 시설 수 정원

영리
기관 
제공
불가

개호
보험
시설

특별양호
노인홈

요개호3 이상 고령자 대상 입소 시설 10,996 658,566

노인보건
시설

의료･생활 개호를 받아 재택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
건시설

4,273 370,739

개호의료
원 등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요개호1 이상을 위한 의료시설 1,030  8,986

양호노인홈*
환경적･경제적 이유로 자택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위
한 시설로 지자체의 심사를 받아 입소

932 61,518

경비 
노인홈*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고령 등으로 인해 독립적
인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60세 이상의 자를 입소시켜, 
식사 제공, 목욕 준비, 상담 및 지원, 건강관리, 사회적 
생활 편의 제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2,330 95,693

영리
기관
제공
가능

유료노인홈*
① 식사 ② 목욕, 배설 또는 식사 개호 ③ 세탁, 청소 
등의 가사 ④ 건강관리 중 하나를 제공하는 시설

17,327 661,490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

① 안부 확인과 ② 생활 상담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
하는 임대주택, 식사･개호･가사･건강관리서비스 중 
하나 제공 시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홈에 해당

8,165 280,384

그룹홈
고령 치매환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소인원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시설.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지정을 받아 개호서비스 제공

14,139 221,931

주: 1) 시설 수와 정원은 2022년 기준임 

2) *의 일부는 개호보험법상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정을 받아 개호보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

3) 영리법인 제공불가 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이 운영함

4) 이외에도 영리법인에서 제공하는 고령자용 분양맨션이 있음

자료: 厚生労働省, 介護サービス施設･事業所調査; 厚生労働省, 社会福祉施設等調査;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情

報提供 サービス

<표 Ⅳ-3> 일본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

(단위: 개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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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호보험시설 

개호보험시설은 개호보험법에 근거하여 개호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주 시설이다. 개

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은 개호보험시설로서 요

개호자만을 입소시켜 개호보험 시설급여를 제공한다. 

특별양호노인홈(特別養護老人ホーム)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중대한 

장애가 있어 상시 개호가 필요하고, 자택에서 이를 받기 어려운 자를 입소시켜 양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20조의 5). 특별양호노인홈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개호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될 수 있고(개호보험법 제86

조). 정원이 29명 이하인 시설은 지역 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32) 특

별양호노인홈은 가능한 한 재택생활로 복귀를 염두에 두고, 목욕(주 2회), 배설, 식사 등의 

요양, 상담 및 지원, 사회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일상생활 보조, 기능 훈련, 건강관리 

및 요양을 통해 입소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춰 자립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33) 특별양호노인홈의 서비스 내용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모든 시설에서 균일한 서비

스를 제공한다. 특별양호노인홈은 도도부현, 시정촌 및 지방독립행정법인, 사회복지법인

이 설치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15조).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의 요개호 3 이상으로 판정

된 고령자,34) 40세에서 64세 사이에 특정 질병이 있는 요개호3 이상자로 구분되며, 특례

에 따라 요개호 1･2로 판정된 자도 입주가 가능하다.35) 

특별양호노인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厚生労働省 2019a). 종래형 개인실은 

병원과 같이 1인 1실의 개인실이 복도에 면해 있는 유형, 유닛형 개인실은 10명 이하를 1

유닛(생활 단위)으로 하고 식당이나 거실 등 공용공간을 둘러싸도록 개인실이 배치되어 

32) 특별양호노인홈은 노인복지법 상의 명칭이며, 개호보험법에서는 개호노인복지시설로 불림. 29인 이하 특별양호노

인홈은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요개호자에 한해 입소할 수 있음

33) 指定介護老人福祉施設の人員、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34)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주 대기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입주 조건이 요개호1에서 요개호3 이상으로 변

경됨. 요개호1･2 인정자 또는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하지 못한 요개호3 이상의 대기자들이 후술할 유료노인홈과 

사코쥬 등에 유입되었음

35) 개호보험법은 수급자의 신체･인지 기능 저하 수준에 따라 개호등급을 요지원(要支援) 1･2등급, 요개호(要介護) 

1~5등급의 총 7개 등급으로 구분함. 이 중 요지원 1등급이 가장 경증이며, 요개호 5등급이 가장 중증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특별양호노인홈은 요개호 3등급 이상의 중증 수급자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나, 요개호 1･2등급 판

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가 허용됨: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나 의사소통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되는 경

우, 독거 중이거나 동거 가족이 고령 또는 병약으로 인해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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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형, 다인실은 넓은 방에 2~4명이 생활하는 타입으로 커튼 등의 간단한 칸막이로 

개인공간이 구분된 유형, 유닛형 개인실적 다인실은 완전한 개인실은 아니며 침대별로 파

티션 분할이 있는 유형을 의미한다. 침실의 정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에게 제공

되는 지정 개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인으로 할 수 있

다. 입소자 1인당 바닥 면적은 10.65m2 이상으로 한다. 

특별양호노인홈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개호지도를 위해 필요한 수만큼 의사를 배

치해야 한다.36) 개호직원 또는 간호사 및 준간호사(이하 ‘간호직원’이라 함)의 총 인원은 

상근 환산 방식을 적용하여, 입소자의 수가 3명 또는 그 이상의 단위마다 1명 이상 배치되

어야 한다. 간호직원의 경우 입소자의 수가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근 환산 방식으

로 1명 이상을 배치하며, 30명을 초과하고 5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2명 이상, 50명

을 초과하고 13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입소자의 수가 

1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근 환산 방식으로 3명에 더해, 130명을 초과할 때마다 50

명 단위로 1명씩 추가 배치한다. 그 외 생활상담원, 영양사 또는 관리영양사, 기능훈련지

도원, 개호지원전문원에 대한 최소 인력 기준이 있다. 

특별양호노인홈은 입주일시금과 같은 초기 비용은 없으며, 매달 이용료만 발생한다. 입주

자가 납부하는 매달 이용료는 거주비, 식비, 개호보험 본인부담금(개호서비스 가산 포함), 

개호보험 외 서비스(일상생활비 등)로 구성된다.37) 거주비는 집세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특별양호노인홈의 거주비와 식비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비용액에 근거하여 정하며 침실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특별양호노인홈의 식비와 거주비는 국가가 설정한 기준비용액에 

따라 산정되며, 입주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수준과 거주자가 이용하는 침실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4년 8월, 특별양호노인홈의 거주비 기준금액은 30일 기준 다인실 

27,450엔, 종래형 개인실 36,930엔, 유닛형 개인실적 다인실 51,690엔, 유닛형 개인실 

36) 개호노인복지시설에서 배치 의사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고용계약(촉탁 등)’이 6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며, 그다음으로 ‘배치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과의 계약’이 28.2%, ‘고용계약(정규직 직원)’이 4.2%로 나타

남(PwC 2023)

37) 개호보험 서비스 가산은 직원 배치 체계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기본요금에 추가되는 금액을 의미함. 

이는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인력 배치를 강화하거나 특수한 개호 케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됨. 예를 들어, 

입주자의 개별적 필요에 맞춰 기능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최소 1명 이상

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기능 훈련 가산이 적용됨. 또한, 야간 시간대에 가래 

흡인이나 욕창 관리가 가능한 개호 직원(인증된 특정 행위 업무 종사자)을 배치한 시설에는 야간 근무 직원 배치 

가산이 부과됨. 이러한 가산금액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은 기본 개호보험 서비스와 동일하게 10~30%가 적용됨. 일

상생활비는 의료비, 오락비, 이미용비, 교통비, 기호품 비용, 생활잡비 등을 의미함 



68 연구보고서 2024-19

61,980엔이며 식비 기준금액은 43,350엔이다.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는 개호서비스 비

용의 10%를 부담하되,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20% 또는 30%로 차등 

적용된다.

구분 다인실 종래형 다인실
유닛형

개인실적 다인실
유닛형 개인실

식비(a) 43,350(1,445)

거주비(b) 27,450(915) 36,930(1,231) 51,690(1,728) 61,980(2,066)

(a)+(b) 70,800 80,280 95,040 105,330

주: 2024년 8월 기준이며 괄호 안은 1일당 금액임

자료: 厚生労働省(2024c)

<표 Ⅳ-4> 일본 특별양호노인홈 식비와 거주비 기준금액
(단위: 엔)

개호노인보건시설(介護老人保健施設)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활과 일시적인 간호 및 

의료 케어를 목적으로 한다.38) 개호노인보건시설의 입주 조건은 요개호1 이상의 요개호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입주한다. 다만, 40~64세 이하의 사람

이라도 노화가 원인이 된 16종류의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요개호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하다. 개호노인보건시설은 기본적으로 재택 복귀를 목표로 하며, 

매달 필요한 비용은 거주비, 식비, 수도광열비, 세탁비, 오락비 등이 포함된다. 개호노인

보건시설은 지방공공단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자에 한

해 개설이 가능하다(개호보험법 제77조). 

개호의료원(介護医療院)은 장기간 의료 케어와 개호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요개호자에 대

해 시설 서비스 계획에 따라 요양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서의 개호 및 기능 훈련, 그 

외 필요한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한다.39) 개호의료원은 지방공공단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다(개호보험법 제77

조 제94조). 그 연원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자택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령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

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에 의료용 병상과는 별도로 고령자가 요양 

38) 指定介護老人福祉施設の人員、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39) 介護医療院の人員、施設及び設備並びに運営に関する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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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형 병상군을 도입하였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형 병상군은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인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요양병상)로 재편되었다. 요양병상은 의료 케어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보험이 적

용되는 의료요양병상과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개호요양병상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요양병상을 이용하게 할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새롭게 발

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개호보험 개정에 따라 의료요양병동과 개

호요양병동을 통합하여 일상적인 의학 관리와 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겸비한 개호의료원

이 신설되었다.40)

구분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기본성격 24시간 개호 재가복귀 위한 재택요양 지원 장기의료케어

요개호도
요개호3 이상

(평균 요개호도 3.9)
요개호1 이상

(평균 요개호도 3.2)
요개호1 이상

(평균 요개호도 4.2)

입주기간 종신이용 가능
3개월마다 

계속거주 여부 판단
종신이용 가능

서비스
개호와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규정)
의료, 재활, 

식사･배설 보조 등
의료, 개호, 생활지 원

이용료
입주일시금 없음, 

월액 이용료는 개호보험 본인부담금, 거주비, 식비, 개호보험외 서비스비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약 95%) 의료법인(약 75%)
의료법인(약 92%), 

대개 의료기관에 병설

거실타입
종래형 개인실, 다상실, 유닛형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다상실, 1인당 10.65m2 이상
다상실 대부분, 

1인당 8m2(6.4m2) 이상

의사 필요수(비상근 가능) 상근 1명, 100:1 Ⅰ형: 48:1, Ⅱ형: 100:1

개호･간호직
원

개호･간호직원 합계 3:1,
간호직원 100:3(야근 0)

개호･간호직원 합계 3:1,
간호직원은 개호직원의 2/7 

개호직원 3:1
간호사 6:1

주: 인력배치 기준에서 비율은 입소자 수당 해당 인력의 수를 의미함

자료: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指定介護老人福祉施設の人員、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介

護医療院の人員、施設及び設備並びに運営に関する基準; 指定地域密着型サービスの事業の人員、設備及び運営に

関する基準

<표 Ⅳ-5> 일본 개호보험법상 개호보험시설

40)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요양병상)은 2018년에 폐지가 결정되어, 앞으로 신설은 없고, 2024년 3월까지 개호의료원

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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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호노인홈･경비노인홈

양호노인홈(養護老人ホーム)은 환경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자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자를 시구정촌의 조치에 따라 입소시켜 양호함과 동시에, 그 자가 자립된 일상생

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 및 훈련 기타의 지원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20조의 4). 이용자의 자택 복귀를 목적으

로, 일시적인 입주를 상정하며, 최저 바닥면적은 10.65m2이다. 2023년 기준 전국에 944

개 시설이 있고 그 중 40%가 개호보험법상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 지정을 받아 시설

의 개호직원이 입주자에게 개호보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41) 양호노인홈은 지자체 및 

지방행정독립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15조). 

경비노인홈(軽費老人ホーム)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고령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

활에 불안을 느끼는 60세 이상의 자를 입소시켜, 식사 제공, 목욕 준비, 상담 및 지원, 건

강관리, 사회적 생활 편의 제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20조의 6, 사회복지법 제65조). 경비노인홈은 A형, B형, 그리

고 케어하우스(C형)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제공되는 서비스, 입소 대상, 시설 및 인력 기

준 등에 차이가 있다. A형과는 달리, B형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자취를 할 수 없는 정

도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인정되는 사람은 입소할 수 없다. 그러나 B형의 경우에도 일시적

인 질병 등으로 인해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입소자에게 급식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비노인홈은 1인실을 원칙

으로 하나, 필요 시 2인으로 할 수 있다. 침실의 최소 바닥 면적은 A형이 6.6m2(수납 설비 

제외), B형이 16.5m2 (부부실 24.8m2), C형이 21.6m2(부부 가구 31.9m2)이다.42) 경비노인

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A형과 B형의 신규 건립이 중단될 예정이며, 기존의 A형

과 B형 시설은 노후화될 때까지 유지되다가 재건축 시 케어하우스로 전환될 계획이다. 

경비노인홈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케어하우스에 대해서는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재단법인, 사단

법인), 농업협동조합, 전국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인 후생(의료)농업협동조합 연

합회 및 의료법인에 의한 설치･경영을 인정한다. 개호보험법상 경비노인홈은 재택으로 

간주되므로, 입주자 중 요지원･요개호자는 개호서비스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통해 개호보험 

41) https://www.sompocare.com/contents/service/living-care-for-residents-of-specified-facilities/ 

42)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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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케어하우스의 경우,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지정을 받을 

경우 시설 내에서 포괄적인 개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独立行政法人 福祉医療機構 2018).

3) 그룹홈

그룹홈은 개호보험법상 인지증대응형공동생활개호(認知症対応型共同生活介護) 시설로, 

치매 환자만을 위한 개호서비스를 포함하는 시설이다. 인지증대응형공동생활개호란, 요

개호자로서 인지증이 있는 사람(그 인지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급성 상태에 있는 사람

을 제외함)을 대상으로, 그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할 거주지에서 목욕, 배설, 식사 등

의 개호와 기타 일상생활 상의 돌봄 및 기능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개호보험법 

제8조 제20항). 즉, 그룹홈은 치매를 가진 요양 필요자가 공동생활 주택에서 가정적인 환

경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속에서, 개호 직원에 의한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와 기타 일

상생활 지원 및 기능 훈련을 통해 이용자가 보유한 능력에 따라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호보험법과 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指

定地域密着型サービス) 사업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운영된다.43)

그룹홈은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요지원 2 또는 요개호 1 이상의 인정을 받은 후, 

그룹홈이 위치한 시･구･정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집단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입소할 수 있다. 그룹홈의 운영주체는 주로 영리법인이나 NPO 법인 등이다(三井総合研
究所 2019b). 이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된 특별양호

노인홈이나 개호노인보건시설 등과는 달리, 비교적 쉽게 개설될 수 있다. 

그룹홈에서는 5~9명을 하나의 유닛(생활 단위)으로 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하나의 사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유닛은 최대 3개(최대 27명)로 제한된다. 또한, 주거시설에는 거

실, 식당, 주방, 욕실, 소화 설비, 재난 대비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개별 방의 정원은 

원칙적으로 1인으로 제한되지만, 부부 입주나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의 입주가 

허용될 수 있다. 거주공간의 면적 기준도 존재하여, 각 방의 바닥 면적은 최소 7.43m2 이

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용자가 가족이나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

는 지역에 시설이 위치해야 하는 등, 입지에 관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다. 개호 종사자는 

주간에는 이용자 3명당 1명, 야간에는 각 유닛마다 1명이 배치된다. 계획 작성 담당자는 

43) 介護保険法 第8条 第20項, 8条の2 第15項; 指定地域密着型サービス事業の人員、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第

89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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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마다 1명 이상 배치되며, 최소한 1명은 개호지원 전문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유닛 간의 겸임은 불가능하다. 관리자는 인지증 개호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연수를 수료한 자가 상근 전담으로 근무해야 한다.

4) 유료노인홈44)

유료노인홈은 노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로서, 노인을 입주시켜 목욕, 배설, 

식사의 개호, 식사 제공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이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치매 대응형 노인 공동 생활 지원 사업을 하는 주거시설, 또는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의미한다.45) 

유료노인홈의 설치자는 지방 공공 단체나 사회 복지 법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업을 안

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 기반과 사회적 신뢰를 갖춘 주체여야 한다. 또한, 공익 법

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 경영이나 소수 개인 주

주에 의한 독단적 경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개호실은 개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당 바닥 면적은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고 

최소 18m2 이상이어야 한다. 거실 내에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

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도의 폭은 최소 1.4m 이상이어야 한다. 단, 중앙 복도의 폭은 

1.8m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건물 설계 시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설계에 

관한 지침(高齢者が居住する住宅の設計に係る指針)’을 참고하여, 입주자의 신체 기능 저하

나 장애 발생 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유료노인홈의 인력 배치, 교육 및 위생 관리는 입주자의 수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에는 관리자, 생활 상담원, 영양사, 조리원이 필수

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호직원과 간호직원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표 Ⅳ-6> 참조).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

해 기능 훈련을 담당할 지도원이 필요하며,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야간 개호 및 긴급 상황

44) 厚生労働省(2022)와 全国有料老人ホーム協会(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45) 2006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유료노인홈의 정의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경됨. 이 개정은 유료노인홈의 공급

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일부 시설이 등장하고, 중도 퇴거 또는 사업자 

파산 시 입주일시금이 반환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였음. 개정 이전에는 유료노인

홈을 “10명 이상을 입소시켜 식사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복지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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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유료노인홈의 종류는 입주자의 건강, 개호 제공 방식 등에 따라 개호형, 주택형, 건강형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개호형 유료노인홈은 개호보험법상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

호의 지정을 받아 개호등급이 있는 입주자에게 유료노인홈 직원이 직접 개호서비스를 제

공한다.46) 개호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해당 유료노인홈이 제공하는 특정시설입소자생활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유료노인홈의 거실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이는 개호

보험법 제8조 제9항에서 정의된 특정시설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한 바에 따라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와 기능훈련, 요양을 포함한 일상생활 돌봄서비

스를 제공한다(厚生労働省 2019c).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 지정을 받지 않은 유료노

인홈은 개호형으로 표기할 수 없으며, 요개호자에 대한 개호직원의 비율을 명시해야 한

다. 주택형 유료노인홈은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거주시설로, 입주자

가 개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방문개호서비스와 같은 외부 개호서

비스를 이용하면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주로 케어매니저가 있는 거택개호지원 사업소

나 방문개호 사업소를 관내 혹은 부지 내에 병설하고 있기 때문에, 개호서비스 계약에서 

상담까지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47) 건강형 유료노인홈은 주로 식사 등의 기본적인 서비

스가 제공되는 거주시설이다. 그러나 개호가 필요해지면 입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해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병설되거나 제휴된 개호형 유료노인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유료노인홈에서는 거주공간과 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므로, 이용권 방식의 계약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용권 방식은 거주공간과 생활 지원 등 서비스 부분의 계약이 일체

화된 형태로, 거주자는 거주공간과 공용공간을 이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 서비스

를 제공받을 권리까지 보장받는 계약 방식이다. 이외에도 거주 부분과 서비스 부분의 계

약이 분리되어 있는 건물임대차방식이 있다. 

46) 흔하지는 않지만, 개호형 유료노인홈 중에는 외부 서비스 이용형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음. 이 방식은 유료노인홈의 직원이 입주자의 안부확인이나 개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개호서

비스는 외부 위탁 개호보험 사업소에서 제공받는 형태임(厚生労働省 2022). 그러나 개호형 유료노인홈의 96% 

이상은 입주자에게 직접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PwC 2024)

47) 케어매니저(개호지원전문원)는 요지원자 또는 요개호자의 상담을 바탕으로 심신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호보험 서비스 제공 계획(서비스의 종류, 빈도, 방법 등)을 수립하고, 서비스 사업자 및 시설과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임(개호보험법 제7조 제5항). 케어 매니저의 대부분은 거택개호지원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

으며, 거택개호지원 사업소는 개호보험 제도에 위치한 서비스 사업소 중 하나로서, 가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개

호서비스의 소개, 케어 플랜의 작성 및 서비스 조정, 그리고 서비스 급여비의 계산 및 청구 등을 이용자를 대신하

여 수행하는 역할을 함



74 연구보고서 2024-19

구분
유료노인홈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개호형 유료노인홈 주택형 유료노인홈

소관부처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인허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의한 지정

도도부현 등에 신고 도도부현 등에 등록

지도감독
권한 

개호보험법에 따른 권고, 
개선명령, 지정취소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개선 
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

고령자거주안정확보법률에 
따른 시정지시, 등록취소 등

필수
서비스

① 식사 
② 목욕, 배설 또는 식사 개호 
③ 세탁, 청소 등의 가사
④ 건강관리 중 하나

① 상황 파악과 
② 생활 상담 서비스

개호보험
서비스 
전달

노인홈 개호직원이 직접 
24시간 제공*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수가: 포괄수가)

외부 개호보험 사업소와 
입소자간 개별 계약 
(거택개호 수가)

외부 개호보험 사업소와 
입소자간 개별 계약 
(거택개호 수가)

계약 방식 주로 거주공간 및 서비스 이용권 방식(일부 임대차, 분양 방식) 주로 건물 임대차계약 

입소자 
납부금

입주일시금+월액 이용료
+개호보험 본인부담금 

입주일시금+월액 이용료 입주일시금+월액 이용료

인원
기준

∙ 관리자: 1명(겸임 가능)
∙ 요개호자: 생활상담원 = 

100:1
∙ 요지원자: 간호･개호 

직원 = 10:1
∙ 요개호자: 간호･개호 

직원 = 3:1
∙ 기능훈련지도원: 1명 

이상(겸임 가능)
∙ 케어매니저: 1명 이상 

(겸임 가능)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표준지도지침(국장통지)에서 
입소자의 수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 생활상담원, 영양사, 
조리원, 개호직원 등을 
배치할 것을 요구함

한 명 이상이 최소한 
주간에는 상주하며, 
상황파악 및 
생활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시설 기준
개인실 원칙, 사생활 보호와 
개호에 적합한 넓이, 지상층 
설치

개인실, 13m2 이상
25m2(공용공간이 충분한 
경우 18m2)

주: 1) 월액 이용료=월세+관리비+식비+개호보험외 서비스비

2)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 지정을 받은 유료노인홈중 해당 시설의 케어매니저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외부 서비스 

사업자가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자료: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Ⅳ-6> 일본 유료노인홈과 사코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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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고령의 1인 또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

한 개호 및 의료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

한 배경에서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공동으로 2011년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

비스제공고령자주택의 도도부현지사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령자주거안정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은 고령자용 임대주택 또는 노인복지법 제29조 제1

항에 규정된 유료노인홈으로, 거주용 전용공간을 보유한 시설에 고령자를 입주시켜, 상황

파악 서비스 및 생활상담 서비스 등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8) 식사, 개호, 가사, 건강관리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은 유료노인홈에 해당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도 및 감

독의 대상이 된다(노인복지법 제29조 제1항,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5조).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은 상황 파악 및 안부 확인 서비스와 생활 상담 서비스를 필수서비

스로 제공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소 등의 

직원 또는 의사, 간호사, 개호복지사, 사회복지사, 개호지원전문원, 헬퍼 2급 이상의 자격

을 소지한 자가 적어도 주간에는 상주하여 제공해야 한다.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긴

급 통보 시스템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의 등록기준은 규모･설비 측면과 서비스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전용 부분의 바닥 면적은 원칙적으로 25m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 식당, 주방 등 

주택의 일부가 고령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갖춘 경우에는 

18m2 이상으로도 가능하다. 각 침실은 부엌, 화장실, 수납 설비, 세면 설비, 욕실을 갖추어

야 한다. 단, 공용 부분에 공용으로 이용하기에 적절한 부엌, 수납 설비, 욕실을 갖추어, 전

용으로 갖춘 경우와 동등 이상의 거주환경이 확보된 경우에는 각 방에 부엌, 수납 설비, 

욕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단차 없는 마루, 손잡이 설치, 복도의 폭 확보 등 배리

어 프리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의 입주자는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같이 건물에 부속된 방문개호서

비스나 데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서비스 사업소나 입주 전 이용하던 개

48) 상황파악서비스는 입주자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그 상태에 따라 일시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활 상담 

서비스는 입주자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입주자의 상담에 응하여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

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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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보험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 또한 사코쥬에서

는 거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에 식사 제공, 가사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선택적으로 계약하는 형태를 취한다.49) 임대차 방식과 이용권 방식의 계약이 존재하

나, 어떤 경우에도 장기 입원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거주의 안정이 보장된 계약이어야 한다.

2.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50)

가. 운영주체

2022년 기준 특별양호노인홈은 95.4%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개호노인보건시설은 

75.4%, 개호의료원과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은 각각 89.2%와 78.9%의 비율로 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51) 그룹홈은 영리법인이 54.4%, 사회복지법인이 24.9%, 의료법인이 

15.5%를 차지한다.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의 경우 어느 시설 유형에서도 주식회사가 가장 많으

며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개호형 유료노인홈에서는 주식회사가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형의 62.8%, 사코쥬의 66.1%와 비교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

다(PwC 2024). 그 외에 주택형 유료노인홈에서는 유한회사와 합동회사･합자회사가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에서는 의료법인의 비율이 11.4%로 상

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특정시설의 6.2%, 주택형 유료노인

홈의 5%,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의 9.6%를 운영한다. 

49)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고령자거주법 제7조 6항에서 규정함.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제도의 상세, 등록주택에 관한 정보 등은 https://www.satsuki-jutaku.jp/system.html을 참고하기 바람 

50) 이하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PwC(2024)를 참고함. 후생노동성은 유료노인

홈과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의 운영 실태와 그 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 기반의 연구용

역을 진행하는데 2023년에는 PwC가 이를 시행함. PwC(2024)는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신고된 유료노

인홈과 7월 1일 시점에서 준공된 사코쥬를 표본추출 대상으로 설정함. 표본 크기는 총 7,500개의 시설로, 이는 

전체 모집단의 약 31.1%에 해당함.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정시

설(개호형 유료노인홈), 주택형 유료노인홈, 그리고 특정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사코쥬 등 세 가지 범주에서 각각 

2,500개씩 추출함

51) 厚生労働省, 介護サービス施設･事業所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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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등 영리법인이 제공 가능한 고령자 주거시설의 경우 

2015년 상위 200개 업체의 점유율은 시설 기준 19%, 정원 기준 33%에 해당하며, 비교적 

소규모의 단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三井住友基礎研究所 

2015). 최근 고령자 주거시설 분야에서 활발한 인수합병(M&A)이 진행되면서 이업종 대기

업과 투자 펀드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M&A를 통해 보험업, 건

설업, 경비보안업, 의약품업 등 다양한 업종의 대규모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한 반면, 개호 

사업 초기의 주요 사업자였던 콤슨, 메시지, 와타미, 니치이 등은 M&A에 따라 경영자가 

교체되었다. 현재 영리법인이 참여 가능한 고령자 시설 및 주택 시장은 솜포저팬과 닛폰

생명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52) 솜포저팬은 2015년 인수합병(M&A)을 통해 개호 

자회사인 솜포케어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침실 수 기준으로 일본 요양산업에서 업계 1위

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솜포저팬은 당시 업계 2위의 개호서비스 제공업체인 ㈜메시지 

및 업계 7위의 와타미간병을 인수하였다. 이후, 2016년 개호사업 부문을 본격화하며 솜포

케어를 설립하고, 2018년에는 간병용품 렌탈 기업인 라이프 메세지를 인수하여 기존의 

개호사업 자회사들과 통합하고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닛폰생명은 2024년 6월, 니

치이홀딩스의 주식 99.6%를 사모펀드 베인 캐피털(Bain Capital)이 간접적으로 보유한 

펀드로부터 인수하였다. 니치이홀딩스는 2019년 창업자의 사망 이후 2020년에 경영권 

인수(MBO)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니치이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체제를 도

입하여 운영하였다(닛폰생명 2024). 닛폰생명과 니치이홀딩스는 오랫동안 제휴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투자 출구 전략을 모색하던 베인 캐피털로부

터 인수 제안을 받아 2023년 11월 니치이홀딩스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나. 입주자의 요개호도

고령자 주거시설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입소자가 개호보험 수급자이며, 요개호

도를 기준으로 뚜렷한 이원화 현상이 나타난다.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

의료원 등 개호보험시설에서는 평균 요개호도가 3이상인 증증요양자로, 그 외 영리법인 

제공 가능 유료노인홈과 사코쥬에서는 평균 요개호도가 3미만인 경증요양자로 구성된다. 

52) 익명의 심사자에 따르면, 일본 보험회사의 개호관련 사업의 진출형태나 사업방식은 개호시설 사업체나 개호관련 

사업그룹을 투자자로서 M&A방식으로 인수하여 참여하는 방식(솜포저팬)과, 재단설립이나 개호사업 운영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사업에 진출하는 방식(닛폰생명, 명치안전생명), 개호관련 보험상품 제공으로 소극적 역할을 하는 

보험회사(조일생명, 주우생명 등)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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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의 평균 요개호도는 2022년 기준 특별양호노인홈 3.9, 개호노인보건시설 3.2, 개호

의료원 4.2로 증증요양자이다. 개호형 유료노인홈, 주택형 유료노인홈, 사코쥬(비특정)의 

요개호3 이상은 사코쥬 31.5%, 주택형 53.7%, 개호형 42.2%이고 평균 요개호도는 각각 

2.3, 2.7, 1.8로 3개 개호보험시설에 비해 낮다.53) 개호형 유료노인홈의 48.4%, 주택형 유

료노인홈의 30.2%, 사코쥬의 65.9%가 별도의 건강 요건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들 시설의 

자립 가능 입소자 비율은 각각 6.1%, 5.7%, 15.6%로 나타난다.54) 그룹홈 입소자는 모두 

요지원･요개호자로, 평균 요개호도는 2.7이다.

주: 1) 개호형 60,597명, 주택형 21,421명, 사코쥬 31,010명을 대상으로 함

        2) 특별양호노인홈과 그룹홈은 후생노동성의 2022년 개호서비스 시설･사업소 조사 개요를, 나머지 시설은 PwC(20

24)를 참고함

자료: 厚生労働省(2022); Pwc(2024)

<그림 Ⅳ-2> 일본 시설유형별 입소자의 요개호도

(단위: %) 

53) 후생노동성의 개호급여비 등 실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특정시설 입주자의 평균 요개호도 

분포는 요개호3이 16.6%, 요개호4가 17.5%, 요개호5가 11.1%로, 요개호3 이상의 비율이 45.2%에 이름. 이

는 PwC(2024)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

54) 입주 대상을 요지원자 및 요개호자로 제한한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이 49.8%, 주택형 유료노인홈이 68%, 서

비스제공고령자주택이 31%를 차지하며, 자립 가능자로 제한한 비율은 모든 시설에서 1% 미만임. 드물지만 개호

형 유료노인홈 중 입주자격을 입주시점 건강한 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익명의 심사자에 따르면, 닛폰생명이 

운영하는 개호형 유료노인홈인 나라닛세이에덴동산의 경우, 입주자격은 입주 시점에 건강한 자로서 개호등급에 해

당되지 않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명치안전생명의 자회사인 선비너스다치카와(주)가 운영하는 개호형 유료

노인홈은 개호전용동뿐만 아니라 자립 가능한 입주자를 위한 별도 건물(본관동)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

라 입주 조건은 자립 가능자, 요지원 1~2, 요개호 1~5, 인지증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인지증 및 개호가 필요한 

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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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료

유료노인홈, 사코쥬의 입주자가 시설 운영사에 납부하는 이용료는 크게 입주일시금, 개호

보험 본인부담금, 거주비(월세, 관리비), 식비, 그리고 개호보험 외 서비스비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Ⅳ-3> 참조). 특별양호노인홈의 경우 입주일시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유료노

인홈 및 사코쥬에서도 시설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입주일시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율이 점

차 증가하고 있다. PwC(2024) 조사에 따르면, 개호형 유료노인홈의 47.3%, 주택형 유료

노인홈의 57.6%, 사코쥬의 68.2%가 선불금 형태의 입주일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주자가 시설에 납부해야 하는 이용료는 특별양호노인홈에서 <그림 Ⅳ-3>의 

③+④+⑤+⑥, 개호형 유료노인홈에서 ①+③+④+⑤+⑥,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사코쥬에서 

①+④+⑤+⑥이다. 

자료: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Ⅳ-3> 일본 특별양호노인홈, 유료노인홈, 사코쥬의 이용료 구성

고령자 주거시설의 이용료는 시설별로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시설 유형에 따라 평균 연금 

수급액(2020년 기준 약 20만 엔)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이 존재한다. 입주일시

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월액 이용료가 20만 엔 미만인 시설의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이 

32.9%, 주택형 유료노인홈이 49.1%, 사코쥬가 50.9%를 차지한다(<그림 Ⅳ-4> 참조). 입주

일시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경우, 시설 유형별 월 거주 및 이용료의 평균은 개호형 유료노

인홈이 26만 엔, 주택형 유료노인홈이 12만 엔, 사코쥬가 16만 엔이다(<표 Ⅳ-7> 참조). 특

별양호노인홈의 식비와 거주비는 종래형 개인실이 월 80,280엔, 유니트 개인실이 월 

105,330엔으로 여기에 일상생활비 10,000엔을 추가하더라도 월 총비용은 90,280~



80 연구보고서 2024-19

115,330엔(개호보험 본인부담금 제외)이다. 특별양호노인홈보다 저렴한 유료노인홈이나 

사코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특별양호노인홈의 가격 접근성이 더 높다. 

주: 1) 개호형 1,165개소, 주택형 835개소, 사코쥬 955개소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에 근거함

2) 입주일시금을 월액으로 환산하여 월세와 더한 값(거주비용)에 식비, 관리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비, 개호 보험외 

서비스비(개호보험 본인부담금 불포함) 등을 포함함

자료: PwC(2024)

<그림 Ⅳ-4> 일본 시설유형별 평균 월 이용료(입주일시금 월액 환산)

(단위: 만 엔) 

구분
개호형 유료노인홈

(특정시설)
주택형 유료노인홈 사코쥬

거주비용(a) 125,548 44,444 63,439

월액 이용료(b) 132,060 76,331 90,864

총액 비용(a+b) 264,507 120,972 158,163

주: 거주비용(a)은 입주일시금을 월액으로 환산하여 월세와 더한 값이며, 월액 이용료(b)는 식비, 관리비, 일상생활지원서

비스비, 개호보험 외 서비스비(개호보험 본인부담금 불포함) 등을 포함함 

자료: PwC(2024)

<표 Ⅳ-7> 일본 유료노인홈과 사코쥬 평균 월 이용료(입주일시금 월액 환산)
(단위: 엔) 

라. 평가

일본에는 적어도 외형적으로 돌봄 필요도와 이용료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이 

존재한다. 후생연금 수급액 수준에서도 입주 가능한 주거시설이 유형별로 마련되어 있어, 

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 기준 고령자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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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원은 236만 명으로, 이는 요개호 3 이상 수급자 수와 유사한 수준이며, 양적인 측면

에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한 수준에 도달하였다.55)

자료: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Ⅳ-5>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현황

3. 민간 공급 유인 제도 및 정책

2022년 기준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236만 명에 이르며, 그 중 유료노인홈, 사코쥬, 

그룹홈 등 영리법인의 참여가 허용되는 영역이 전체의 약 49%를 차지한다. 민간에 의한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처음부터 이처럼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개호보험 도

입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은 1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

은 총 814,253명에 불과했고, 이 중 영리법인이 운영 가능한 유료노인홈은 37,467명에 

그쳤다. 또한, 현재와 달리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유료노인홈은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중산층 자립 노인이나 경증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는 2024년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55) 2021년 기준으로 개호보험 요지원･요개호자는 총 690만 명이며, 이 중 238만 명이 요개호3 이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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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厚生労働省, 介護サービス施設･事業所調査; 厚生労働省, 社会福祉施設等調査;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情

報提供 サービス

<그림 Ⅳ-6> 일본 2000~2022년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추이

(단위: 십만 명) 

일본이 불과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의 고령자 주거시설을 대거 확충하

고, 돌봄 필요도와 이용료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요층을 포섭할 수 있는 고령자 주거시설

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제도적 및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

석된다.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 요인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개호보험과 주거시설의 연계를 통해 입주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한 점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개

호서비스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둘째,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방식의 도입을 통해 신속한 시설 공급과 대규

모 시설 운영자로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 방식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민간 사업자의 시설 개발 의지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주거시장 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토지 

및 건물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 입주자와 사업자 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

장의 신뢰도를 높였다. 넷째, 보조금, 세제 혜택, 융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활성

화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 사업자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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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정
책적 요인들이 각각 고령자 주거시설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다 상세히 고찰하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개호보험과 주거시설 연계

2000년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은 고령자 주거시설의 입주자와 운영사 모두에게 재정적 안정

성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 확대와 접근성 개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에서 직간접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개호보험 도입 

이전에는 종신 개호서비스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이 유료노인홈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운영사들은 개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입주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에 따라 유료노인홈은 고액의 입주일시금과 월 이용료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부

유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사업 모델로 이어졌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입

주자의 개호서비스 비용 부담이 해소되었을뿐만 아니라, 개호보험 서비스가 운영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공급이 가능해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료노인홈과 사코쥬의 개호보험 서비스 전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정 시설로서 개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

식이며, 다른 하나는 입주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외부 사업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이다. 개호보험 서비스 전달 방식에 따라 급여 및 수가 체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운영 

사업소의 사업모형도 달라짐에 따라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1) 개호형 유료노인홈의 24시간 개호

유료노인홈과 사코쥬의 일부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정을 받아, 입주자에게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뿐만 아니라 기능 훈련 및 요양을 포함한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직

접 제공하고 개호보험으로부터 개호등급별 1일당 정액 수가를 지급받는다(국가 및 지자

체 70~90%, 수급자 10~30% 부담).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정을 받은 개호형 유료노

인홈은 입주자에게 개호보험법 제8조 제9항에 규정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와 더불

어 기능 훈련 및 요양을 포함한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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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형 유료노인홈의 수입은 <그림 Ⅳ-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① 입주일시금, ② 개호보

험 수입, ③ 개호보험 본인부담금, ④ 거주비, ⑤ 식비, ⑥ 개호보험 외 서비스비로 구성된

다. 반면, 동 시설에 입주한 요개호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① 입주일시금, ③ 

개호보험 본인부담금, ④ 거주비, ⑤ 식비, ⑥ 개호보험 외 서비스비로 제한된다. 즉, 운영

사가 입주자에게서 거두는 총수입이 입주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보다 크기 때문에 개호보

험 수입을 통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호형 유료노인홈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개호보험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된다는 점

에서 개호보험법상 개호노인복지시설인 특별양호노인홈과 역할 및 위상이 유사하다. 특

히, 개호등급이 있는 입주자에게 24시간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또는 미래에 

요양을 염두에 둔 입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개호형 

유료노인홈의 개호등급별 1일당 정액수가 단위수는 542~813으로 특별양호노인홈의 종

래형 개인실(589~871단위)과 유사하다(<표 Ⅳ-8> 참조).56) 두 시설 모두 개호보험 급여

비, 거주비, 식비, 개호보험 외 서비스비로 구성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정적 운영 

방식 또한 유사하다. 다만, 특별양호노인홈의 식비와 거주비는 국가가 정한 기준비용액에 

따라 산정되며, 입주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수준과 거주자가 이용하는 침실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57) 반면 개호형 유료노인홈에서는 시설, 인력, 식사, 서비스 질 등을 차별

화하여 이를 이용료에 반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별양호노인홈은 저소득 중증요양자가 

24시간 케어를 위해 입주하고, 개호형 유료노인홈은 중산층 이상 자립 가능한 고령자 또

는 경증요양자가 24시간 개호를 위해 입주하는 시설로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58) 

56) 개호보수는 법적으로 사업소가 위치한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평균적인 비용을 감안해 설정하

도록 되어 있음(개호보험법 제41조 제4항 등). 이용자에게 직접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임금은 지역마

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 차이를 개호보수에 반영하기 위해 ‘단위’ 제도를 채택하고, 서비스별, 지역별로 1

단위의 단가를 설정하고 있음

57) 2024년 10월 기준 특별양호노인홈의 거주비 기준금액은 1일당 다인실이 915엔, 종래형 개인실이 1,231엔, 유

닛형 개인실 다인실이 1,728엔, 유닛형 개인실이 2,066엔임. 이를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27,450엔, 

36,930엔, 51,690엔, 61,980엔임. 식비 기준금액은 1일당 1,445엔으로, 30일 기준으로는 43,350엔임 

58)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특별양호노인홈(개호보험법상 개호노인복지시설)과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정 시설

(개호형 유료노인홈)의 입주자는 거주비를 지급해야 함. 즉,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는 최소한의 요양서비스만 제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비를 비롯한 식비, 기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

는 시설 운영자가 요양 이외의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허용함. 반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

험은 요양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도 지원하는 포괄적인 노인복지제도로 접근하고 있어, 비급여 서비스 제공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일반실(3~4인실) 거주비가 급여에 포함되지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거주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고령자 주거시설이 장기요양시설과 주거시설로 이원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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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형 유료노인홈]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사코쥬]

자료: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Ⅳ-7> 일본 유료노인홈 및 사코쥬의 개호보험 서비스 전달방식

구분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1형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종래형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유닛형 개인실

요개호1 589 670 802 850 542

요개호2 659 740 848 960 609

요개호3 732 815 913 1,199 679

요개호4 802 886 968 1,300 744

요개호5 871 955 1,018 1,392 813

주: 1) 2024년 4월 1일 기준임 

2) 1단위당 적용되는 금액은 지역별로 1급지 10.9엔, 2급지 10.72엔, 3급지 10.68엔, 4급지 10.54엔, 5급지 10.45엔, 

6급지 10.27엔, 7급지 10.14엔, 8급지 10엔임

자료: 厚生労働省(2024b)

<표 Ⅳ-8> 일본 시설유형별 개호보험의 기본보수 단위

간 상호 대체가능성이 낮음. 일본의 경우, 특별양호노인홈과 유료노인홈은 개호서비스 전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뿐, 모든 시설에서 입주자가 거주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상호 수요대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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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설 개호보험 사업소 운영

개호보험법에 따라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정을 받아 시설 내에서 직접 개호보험 급

여를 제공하는 개호형 유료노인홈과는 달리,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사코쥬에서는 개호등

급을 가진 입주자가 거택개호 사업소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호보험 급여를 이

용한다. 이에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사코쥬는 동일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 관련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개호, 통소개호 등 거택개호 사업소를 설치･운영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거주자에게 거택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자는 개호보험 사업

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병설된 사업소 대신 제3의 사업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내에 거택개호 사업소가 위치할 경우 편리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져,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해당 사업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일 

법인이나 관련 법인에서 운영되는 경우, 융통성이 증대되고 긴급 호출이 방문개호 또는 

통소개호 사업소와 연결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59) 이러한 외부 서비스

형 고령자 주거는 개호형 유료노인홈에 비해 저렴한 시설이 많고, 입주금이 없는 결제 방

식도 있어 저소득층이나 퇴원 후 자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주택형 유료노인홈의 68.9%와 사코쥬의 75.4%가 병설 

또는 인접 거택개호 사업소를 갖추고 있다(<그림 IV-8> 참조). 주택형 유료노인홈의 병설･
인접 개호서비스 사업소는 방문개호 49%, 통소개호 43.2%, 거택개호 지원 25%로 가장 많

고, 사코쥬의 경우도 방문개호 58.5%, 통소개호 43.9%, 거택개호 지원 31.2% 순으로 많

다. 병설･인접 사업소가 개호보험 서비스 사업소인 경우, 그 운영주체의 약 89%가 ‘관련 

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개호형 유료노인홈 중 병설･인접 개호서비스 사업소가 있

는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59) 일반주택 거주자에 비해 고령자주택 입주자가 거택개호서비스 이용 회수와 단위수가 더 많으며(野村総合研究所 

2018), 동일 건물 감산이 적용된 케어플랜과 적용되지 않은 케어플랜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동일 건물 감산

을 적용받은 케어플랜의 서비스 이용 단위수가 더 많음(PwC 2020). 이는 병설된 서비스 제공 시설의 근접성 및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짧은 시간 동안의 빈번한 이용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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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wC(2024)

<그림 Ⅳ-8> 일본 주거시설 유형별 병설･인접 개호보험 사업소 현황

주택형 유료노인홈 또는 사코쥬에 입주한 개호보험 수급자는 병설사업소 또는 제3의 사

업소로부터 방문개호, 방문입욕, 통소개호 등 거택개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거택개호에 

대한 개호보험 수가는 개호등급에 따라 월 이용한도액이 정해지고 수급자는 한도액 내에

서 방문개호, 방문입욕 등 거택개호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60) 거택개호에 대

한 개호보험 수가(이하 ‘구분지급한도액’이라 함)는 개호형 유료노인홈에 적용되는 특정

시설입주자생활개호에 비해 높으며 그 차이는 요개호도가 높을수록 커진다.61) 요개호1~

요개호5의 구분지급한도액은 30일 기준으로 16,765~36,217단위이며, 1급지인 도쿄 기

준으로는 182,739~394,765엔이다. 반면,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 수가는 177,234~ 

265,851엔이다(<표 Ⅳ-9> 참조).62) 이러한 차이로 인해 주택형 유료노인홈 또는 사코쥬 

운영사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병설 사업소를 통해 개호보험으

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구분지급한도액이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

60) 의료서비스는 침습적 처치 등으로 인해 이용의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엄격히 통제되는 반면, 개호서비스는 일상생

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용 제한이 어렵고, 동일한 개호등급 내에서도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거택개호서비스 및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대해 개호등급별로 구분지급한도 기준액을 

설정하고, 일정한 제약을 두는 동시에 그 범위 내에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厚生労
働省 2014) 

61) 구분지급한도액은 원래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개호보수 체계로, 개호 인력이 개별 가구를 방

문하여 배변 보조, 목욕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발생함. 이에 반해, 특정시설

입주자생활개호는 집합주택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요구되지 않음. 이러한 차이로 인

해 거택개호와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간 보수 차이가 발생함

62) 거택개호 사업소가 동일 건물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보수에 대해서는 이동 시간 및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반영하여 일정 비율의 감산이 적용됨. 구체적으로, 사업소와 동일 건물 또는 그 외 동일 건물에 거주하

는 20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정 단위수에서 10%가 감산되며, 동

일 건물에 거주하는 50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5%가 감산됨. 이러한 감산 제도는 효

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간병 보험 급여의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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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가보다 높기 때문에, 개호형 유료노인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존재

한다. 그러나 구분지급한도액은 어디까지나 이용 상한액일 뿐이며, 방문개호나 통소개호

와 같은 서비스는 입주자가 실제로 이용한 만큼 개호서비스 사업자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주택형 유료노인홈 또는 사코쥬 운영자는 집세, 식비, 생활지원 서비

스 등의 시설 이용료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63) 동

시에 방문개호나 통소개호 사업소를 병설하여 개호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고, 이

를 통해 총수입을 보충하는 사업모형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Ⅳ-9> 참조). 요컨대, 

고령자주택사업과 개호보험 서비스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운영사는 입주자가 지불하는 비

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모델이 가능해진다.

구분 요개호1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

주택형, 사코쥬 
(구분지급한도 기준액)

16,765 19,705 27,048 30,938 36,217

개호형 유료노인홈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16,260 18,270 20,370 22,320 24,390 

특별양호
노인홈

종래형 개인실 17,670 19,770 21,960 24,060 26,130

유닛형 개인실 20,100 22,200 24,450 26,580 28,650

주: 2024년 기준이며, 1단위당 적용되는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함. 1급지 10.9엔, 2급지 10.72엔, 3급지 10.68엔, 4급

지 10.54엔, 5급지 10.45엔, 6급지 10.27엔, 7급지 10.14엔, 8급지 10엔임 

자료: 厚生労働省(2024a, 2024b)

<표 Ⅳ-9> 일본 시설유형별 개호보험 보수 단위수(30일 기준)
(단위: 엔) 

63) 병설 또는 인접한 개호서비스 사업소로부터 재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형 고령자 주거시설(주택형 유료

노인홈, 서비스 포함 고령자주택)의 케어플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이용 상황을 개호등급별

로 분석한 결과, 주택형 유료노인홈 또는 사코쥬의 임대료나 이용료가 저렴할수록 입주자의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 

단위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Pw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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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수입 부재 시 개호보험 수입 발생 시

식비 식비

관리비 관리비

집세+개호보험 외 서비스비

개호보험 급여비 
국가･지자체 부담금

개호보험 급여비 본인부담금

집세+개호보험 외 서비스비

자료: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Ⅳ-9> 일본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사코쥬 사업자의 수입구조

3) 소결

일본의 상위 운영사들은 주로 개호형 유료노인홈을 중심으로 고령자 주거사업을 전개하

고 있으며, 일부는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거택개호 사업소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솜포케어, 베네세스타일케어, 니치이홀딩스와 같은 대

형 운영사의 고령자 주거시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침실 수 기준으로 개호형 유료노인

홈이 전체 시설의 60% 이상을 차지한다(<표 Ⅳ-10>와 <표 Ⅳ-11> 참조). 이는 민간이 운영

하는 고령자 주거사업이 기본적으로 개호보험 수입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개호보험 급여는 운영사가 설정 가능한 공급가격과 입주자가 감당할 수 있

는 지불가격 간의 차이를 보완함으로써,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공급을 가

능하게 하는 재정적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형 유료노인홈이나 사코쥬와 

달리 개호형 유료노인홈은 개호 공백 없이 포괄적인 개호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입주자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돌봄 제공이 가능한 시설 유형으로 선호

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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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운영업체 합계
개호형 

유료노인홈
주택형 

유료노인홈
사코쥬 그룹홈 기타

1 솜포케어 27,085 17,605 136 8,859 405 80

2 베네세스타일케어 18,567 13,887 4,503 109 18 50

3 학연그룹 14,631 857 220 8,119 5,435 -

4 니치이홀딩스 14,533 8,839  304  273 5,057 60 

5 창생회그룹 12,635 4,616 2,883 1,508 462 3,166

6 베스트라이프 11,147 8,284 2,812 51 - -

7 HITOWA 케어서비스 7,498 4,162 2,789 493 54 -

8 키노시타의 개호 7,298 6,130 796 210 162 -

9 후지어매니티서비스 6,737 - - 6,737 - -

10 사와야카클럽 5,479 4,320 824 103 232 -

11 바티 5,411 1,782 136 3,493 - -

자료: 綜合ユニコム(2022)

<표 Ⅳ-10> 일본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별 현황: 침실 수 기준
(단위: 호)

순위 운영업체
개호형 

유료노인홈
주택형 

유료노인홈
사코쥬 그룹홈 기타

1 솜포케어 65.0 0.5 32.7 1.5 0.3

2 베네세스타일케어 74.8 24.3 0.6 0.1 0.3

3 학연그룹 5.9 1.5 55.5 37.1 -

4 니치이홀딩스 60.8 2.1 1.9 34.8 0.4

5 창생회그룹 36.5 22.8 11.9 3.7 25.1

6 베스트라이프 74.3 25.2 0.5 - -

7 HITOWA 케어서비스 55.5 37.2 6.6 0.7 -

8 키노시타의 개호 84.0 10.9 2.9 2.2 -

9 후지어매니티서비스 - - 100.0 - -

10 사와야카클럽 78.8 15.0 1.9 4.2 -

11 바티 32.9 2.5 64.6 - -

자료: 綜合ユニコム(2022)

<표 Ⅳ-11> 일본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별 현황: 침실 수 구성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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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방식

고령자 주거시설의 운영사는 대체로 토지･건물의 임대차를 통해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

장에 진입한다. 2015년 기준으로 개호형 유료노인홈 운영사의 토지 소유 비율은 25.9%, 

주택형 유료노인홈은 44.4%, 사코쥬는 40.6%에 불과하다(野村総合研究所 2017). 건물 소

유 비율 또한 개호형 유료노인홈이 36.1%, 주택형 유료노인홈이 57.5%, 사코쥬가 55.4%

로, 임대차를 통한 운영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령자 주거시설 소유에서는 개인 지주의 비

율이 가장 높다.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3대 도시권 내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권 분포

를 살펴보면, 개인이 5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일반 법인

(22.2%), 운영사(6.2%), 공적 주체(2.4%), 증권화(3.5%)가 뒤를 잇는다(三井住友基礎研究所 

2015).

나아가 2015년에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도심 내 대규모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을 촉진하고자 헬스케어 리츠의 구성에 필요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였다. 헬스케어 & 메디컬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HCM)은 보유 시설에 

대해 대형 운영사와 마스터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53개 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 대상 시설 중 유료노인홈이 전체의 7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사코쥬가 6.7%, 의료기관이 2.5%를 차지하고 있

다.64) 최근 고령자 주거시설의 대형화 및 양질화,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경쟁 심화 등의 

동향은 리츠 활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65) 운영사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임

대를 통해 운영 물건을 늘리거나,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신규 물건을 개

발･취득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경쟁 증가로 인해 입주일시금이 하락하면서 시

설 취득 비용 회수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보유 자산을 매각하려는 동기가 점차 강해지

고 있다.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헬스케

어 리츠를 통한 고령자 주거시설의 확장 및 활성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64) HCM의 포트폴리오 리스트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https://hcm3455.co.jp/en/portfolio/list.html). 2022년 

J-REITs의 보유 자산 총액은 약 21.9조 엔이며, 이 중 헬스케어 시설의 자산 총액은 약 2,973억 엔으로 전체의 

약 1.4%를 차지함(国土交通省 2023). 

65) 최근 인수합병(M&A)을 통해 보험업, 건설업, 경비보안업, 의약품업 등 다양한 업종의 대규모 기업들이 시장에 진

입한 반면, 개호 사업 초창기의 대표적인 사업자였던 콤슨, 메시지, 와타미, 니치이 등의 경우 인수합병에 따라 경

영자가 교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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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령자 주거시설에서 임대차 방식이 가능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시설 공급을 확

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운영사 입장에서는 다수의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함으로

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에서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해진다. 

다. 제도적 불확실성 완화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거래를 안정화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관계 법령과 그 하위 지침을 통해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별 인력 및 시설 기준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범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책임 규정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

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자 주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를 인정하고, 임차한 토지 또는 건물에 유료노인홈

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관계에서 일정 요건

을 충족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운영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주자에게 안정적

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입주자와 운영자 간의 계약 안정성을 높이

고, 불확실한 소유권 관계로 인한 입주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

해, 유료노인홈에서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임차 구조에서도 안정된 거주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른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헬스케어 리츠의 등장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시장참여자는 기존의 입주자, 토지･
건물 소유자, 운영사에 더해, 리츠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추가되었다. 국토교통성은 

2014년 6월, 고령자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리츠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

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회사가 정비해야 할 조직 체제, 헬스케어 시설 거래 시 유

의 사항, 거래 일임 대리 시 인가 신청을 위한 업무 방법서 기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国土交通省 2014, 2023). 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고령자주택 및 헬스케어 

관련 자산의 거래와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 리츠를 통한 고령자 주거 및 관련 시설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

하는 데 있다.



Ⅲ. 노인복지주택 이용 의향 분석 93

구분 지침 내용

공통

∙ 유료노인홈 사업을 위한 임차 토지(또는 건물)임을 명시하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유
료노인홈 사업의 지속에 협력할 것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 장기간 동안 임대료 조정 방법이 확정되어야 한다.
∙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금지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 상속, 양도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계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될 것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임차토지의 
경우

∙ 입주자와의 입주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최소 30
년 이상으로 하고 자동 갱신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 법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건물 등기를 해야 한다.
∙ 설치자의 증축 금지 특약이 없거나, 증축에 대해 협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증축을 승인할 것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없어야 한다.

임차건물의 
경우

∙ 입주자와의 입주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최초 계약의 계약 기간은 최소 
20년 이상으로 하고, 갱신 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도록 자동 갱신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 건물 임차인인 설치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없어야 한다.
∙ 입주자와의 입주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건물의 우선 매수권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厚生労働省(2022)

<표 Ⅳ-12> 일본 유료노인홈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침

라. 각종 지원

2011년,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은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하여 고원임, 고전임, 고우임을 사코쥬로 일원화하고 민간 부문의 사코쥬 공급을 촉진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제공, 융자 우대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

하였다. 사코쥬의 공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융자 지원 등의 지원이 시행되고 있

다.66) 사코쥬로 등록된 주택 등의 건설 및 개조 비용에 대해, 국가는 민간 사업자, 사회복지법

인, 의료법인 등을 대상으로 건설비의 1/10, 개조비의 1/3을 직접 보조한다(고령자 거주법 제

45조).67) 또한, 신축하거나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세의 감액 및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조치가 

66) 국토교통성 웹페이지(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3_000005.html) 

67) 상한액 등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정비사업’의 홈페이지(http://www.koreisha.jp/service/)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보조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음(고령자 거주법 제45조): ① 고령자 주거법에 따라 10년 이상 서

비스제공고령자주택으로 등록할 것 ② 입주자의 임대료가 인근 유사 주택의 임대료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정할 것 

③ 입주자로부터 임대료 등의 징수 방법이 선불로만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시정촌의 도시 개발 방침과 일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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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의 건설, 개량, 구입에 필

요한 자금을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고령자 거주법 제

41조). 융자 대상 주택은 에너지 절약 대책 등급 3 이상, 연면적 200m2 이상, 대지면적 165m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으며, 

최대 35년의 상환 기간과 15년 또는 35년의 고정금리 옵션이 제공된다(국토교통성 2024).

구분 지원내용

보조금
∙ 주택: 신축 1/10, 개축 1/3(상한 100만 엔/호)
∙ (요건)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으로 10년 이상 등록할 것, 월세가 주변 동종주택과 균형 

이룰 것, 월세 등의 징수방법이 선불방식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

세제
우대

고정
자산세

가구당 120m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5년 동안 
세액의 2/3를 기준으로, 1/2 이상 5/6 이하 범
위 내에서 시정촌이 조례로 정한 비율을 경감(일
반 신축 특례의 경우는 1/2 경감)

(요건)
① 바닥면적: 1세대당 30m2 이

상 160m2 이하(공용 부분 포
함. 일반 신축 특례는 40m2 
이상 280m2 이하/세대)

② 세대수: 10세대 이상
③ 보조: 국토교통부로부터 서

비스제공고령자주택에 대한 
건설비 보조를 받고 있을 것

④ 구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준내화 구조일 
것 등

부동산
취득세

∙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1,200만 엔 공제(일
반 신축 특례와 동일)

∙ 토지의 경우,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세액에서 공
제(일반 신축 특례와 동일)

① 45,000엔(150만 엔×3%)
② 토지의 평가액/m2×1/2(특례부담조정조치)× 

주택의 바닥면적의 2배(최대 200m2)×3%

융자

(용처) 사코쥬 건설자금 개량자금 
(차입금) 사업비의 100% 이내
(차입금리･변제기간) 35년 고정금리 또는 15년 고정금리, 35년 이내
(보증) 일반주택형의 경우 연대보증 필요, 시설 공용형의 경우 연대보증 불필요

주: 적용 기한은 2025년 3월 31일임

자료: 국토교통성 웹페이지(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3_000005.html)

<표 Ⅳ-13> 일본 사코쥬 건축주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것 ⑤ 운영 정보를 제공할 것 ⑥ 입주자가 임의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호(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⑦ 신축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위치가 원칙적으로 토사 재해 특별 경계 구역 및 침수 피해 방지 구역

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⑧ 신축 및 개조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응급 가설 주택 

또는 복지 대피소로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 체결 등의 협의에 응할 것. 또한, 재난 발생 시 운영에 지장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배려가 필요한 자(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수용할 것 ⑨ 임대료의 상한액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구정촌에 따라 설정된 금액(월 

11.2만 엔~24.0만 엔)으로 할 것 ⑩ 신축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은 원칙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할 

것 ⑪ 시정촌 지역 방재 계획에 포함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 대해, 피난 계획을 작성하고 피난 훈련을 

실시할 것



Ⅴ. 보험회사의 노인복지주택 운영 방안 95

제3장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산층 고령자 계층에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이 고령자 주거시

설을 단기간 내에 확충할 수 있었던 제도적･정책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보험

회사가 공급 및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최근 노인복지주택 공급 정책과 과제

지난 7월 23일, 정부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경제관계장관회의 

2024). 이 방안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제4장에서 분석한 일본 사례에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했던 

정책들이 대거 반영되었다(<표 Ⅴ-1> 참조). 먼저, 요양과 주거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주 후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장기요양 3~5등급)에도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68) 또한,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을 함께 

건립할 경우 인력 배치 및 시설 기준 등 인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특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조 주거형 노인복지주택의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셋째, 주거 안정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임대기간과 

계약 자동 갱신 등을 포함한 임대계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할 경우 부실한 서비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노인복지주택 정보 

공개, 품질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부지 확보, 융자, 보증 및 

68)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 및 사업자의 운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입주자에 한해 거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입주 기준을 기존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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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노인복지주택 조성을 위해 유

휴 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및 밀도 규제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에 활용 

가능한 유휴 국공유지(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를 발굴･개발하여 민간 사업

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

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시니어 레지던스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화에 맞추어 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 지원

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조

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장 
일본 사례
분석 결과 

7･23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내용

요양･주거 
연계강화

∙ 입주 이후에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 3~5등급)에도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기준 마련

∙ 실버타운과 요양시설 함께 건립 시, 인력배치 및 시설 기준 등 인허가 기준 완화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장기요양 3~5등급) 대상 특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 허용

토지･건물
소유 

규제 완화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노인복지주택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 관련 규
정 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 리츠의 개발 및 운영에 참여 가능하도록 위탁운영요건 폐지 

거래
안정성
제고

∙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임대기간과 계약 자동 갱신 등을 포함하
는 임대계약 지침 마련

∙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시 부실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표준계약
서 마련, 노인복지주택 정보공개, 품질인증제 도입 등)

각종
지원

∙ 부지 확보 지원(용적률 완화, 용도변경, 유휴시설 및 국유지 활용)
∙ 건설자금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과 주택금융공사 대출

보증 지원,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노인복지주택 조성 지원 등
∙ 리츠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 신탁하여 운영 시 지방세 감면 적용

자료: 경제관계장관회의(2024. 7. 23),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표 Ⅴ-1> 7･23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상기 요양･주거 연계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증요양자(장기요양 3~5등급)를 위한 별도의 급여 및 수가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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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는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 외부 장기요양보험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의 재

가급여 월 한도액은 1,151,600~1,455,800원으로,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요양보

험 서비스 체계는, 특히 경증요양자를 위한 생활보조형 주거형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재가급여 서비스는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증요양자의 수시･틈새 요양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는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급여와 달리, 재

가급여 서비스에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자택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가족이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한 요양 요구에 대응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

주택에서는 이러한 돌봄을 가족이 제공하지 못하므로, 유료 서비스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

아져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 배변, 목욕 등은 시간 단위로 끊

어서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지만, 휠체어 이동, 자세 변경 등 짧은 시간 내에 수시로 요

구되는 요양 필요에 대해서는 현행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인

지지원등급 또는 5등급 치매환자와 같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외부 위탁 방식의 

재가급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돌봄이 수시로 

필요하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연속적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재가급여로는 이러한 특수한 요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다. 결국, 경증요양자 및 

인지지원등급 인정자가 밀집해 있는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연속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틈새 돌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급여 체계 마련이 고려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노인복지주택의 주요 대상인 가족 수발이 어려운 경증요양자는 노인요양시설에 비

해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할 유인이 낮다.69) 노인요양시설은 24시간 포괄적인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돌봄 환경이 조성된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외부 장기요양

보험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통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수시로 발생하는 

돌봄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에 거주

하는 경증요양자가 외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수시 요양이나 틈새 요양에 대

69) 장기요양 3~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또는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

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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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외의 추가 요양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 비

용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주자는 식비, 상급병실료, 이미용비 등의 비급

여 비용과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만을 부담하면 되며, 일반실 이용료(거주비)는 이미 장기

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과 비교했을 때 추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전술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

하고,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대비해 이주를 고려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요양의 접근

성, 안정성, 그리고 비용 부담 측면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다.70) 경증

요양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양 관련 추가 비용 부담을 완

화하고 연속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수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

하다.

셋째, 노인복지주택과 월 이용한도액 방식의 수가 체계 결합은 장기요양급여의 부적절한 

이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특정시설입주자생

활개호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형 유료노인홈이나 사코쥬에 거주하는 요개호자는 구분지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외부 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거택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운영사가 병설･인접한 개호보험 사업소를 통해 입주자에게 거택개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주택형 유료노인홈이나 사코쥬 운영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

해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이용하도록 입주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권장할 유인을 갖는다. 일본에서는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서비스제공고

령자주택(사코쥬)이 임대료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 등에서 개호보험이 적용되지 않

는 비용을 실제보다 저렴하게 설정하고, 그 대신 개호보험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여 

수익을 보전하는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野村総合研究所 2018; PwC 2019; PwC 2020). 노무라종합연구소(2018)는 

개호등급별 평균치에서 고령자주택 입주자의 서비스 이용 단위수가 일반 거택개호 이용

자보다 약 1.1배에서 1.2배 높으며, 구분지급한도액의 90% 이상을 이용하는 사례 비율도 

고령자주택 입주자에서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PwC(2020)는 2019년 4월에 제출된 케어

플랜 데이터 4,551건을 이용하여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사코쥬의 이용료와 거택개호서비

스 이용 단위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대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합한 총액 이용

70) 현재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요양등급은 2023년 기준 1등급 9.1%, 2등급 18.9%, 3등급 36.7%, 4등급 

32.8%, 5등급 2.4%로, 3~5등급이 약 72%를 차지함(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Ⅴ. 보험회사의 노인복지주택 운영 방안 99

료가 전국 평균(13.2만 엔)보다 저렴한 주택이 평균보다 높은 주택에 비해 거택개호서비

스 이용 단위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요개호1･2의 경증자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요개호1에서는 1,537단위, 요개호2에서는 2,893단위의 차이가 나

타났다.71) 또한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개호도가 높을수록 구분지급한도액이 커

지고 특별생활입주자생활개호 수가와의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개호형 유료노인홈보다 

주택형 유료노인홈과 사코쥬에서 요개호도가 높은 중증요양자를 입주시키려는 전략이 나

타난다. 이에 따라, 요개호3 이상의 비율이 주택형 유료노인홈에서 53.7%로, 개호형 유료

노인홈(42.2%)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Ⅳ-2>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복지주택 거주 경증요양자에 월 이용한도액 방식의 수가 체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72) 

넷째, 재가급여 서비스는 개별 계약에 의한 1:1 돌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노인복지주택

과 같은 집단 거주환경에서는 돌봄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재가급여 수

가는 개별 주택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보상체계

로, 다수의 경증요양자가 밀집해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재가

급여의 경우 요양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한 명의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해진 

요양 내용과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경증요양자 특화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입주자 

대부분이 경증요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1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각 입주자에

게 별도의 요양직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60명의 경증요양자가 거주하는 노인

복지주택에서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동일한 시간대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이

를 위해 60명의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돌봄 

인력과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한다. 

종합하면, 경증요양자 특화 노인복지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중 요양등급 인정자 

71) 다만, PwC(2020)는 거택개호지원 사업소가 병설･인접되지 않은 시설이 병설･인접된 시설에 비해 전반적으로 서

비스 이용 단위수가 더 높음을 확인함으로써, 병설･인접된 경우에도 동일 법인 또는 관련 법인이 운영하는 개호보

험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거택개호지원 사업

소는 개호등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생활 환경, 희망 등을 고려하여 어떤 개호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케어 매니저가 중심이 되어 개호서비스 제공자, 의료기관, 지자체와

의 연락 및 조정을 수행함

72) 고령자 주거사업은 단순한 분양･임대 사업이라기보다는, 운영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서비스’ 중심의 

사업에 가까워, 운영사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된다. 따라서 다양한 세제 혜택, 융자 

지원, 부지 제공 등의 혜택과 더불어 시설 임차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에 진입하고 확장할 경우, 인접한 지역에 장

기요양 재가급여 사업소를 설치할 유인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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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에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포괄적으로 제

공하고 별도의 수가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경증요양자는 돌봄의 난이도

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인력 배치 기준이 낮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가 거주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낮은 수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증요양자가 밀집해 있는 노인복지주택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

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포괄적인 급여 

제공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와 시설 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

하는 동시에, 돌봄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구분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노인요양시설 2,160,000 2,343,600 2,527,200

재가급여 1,151,600 1,341,800 1,455,800 1,869,600 2,069,900

주: 2024년 기준, 재가급여는 월 이용한도액임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표 Ⅴ-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유형별 수가(30일 기준)
(단위: 원)

2. 경영전략 측면 제언

보험회사는 자본력, 운영 경험, 서비스 제공 역량, 고객층의 특성 등에서 상이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일한 최적 전

략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고령자 주거사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참여 

전략은 각 회사의 특성과 경영 방향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보험

회사가 고령자 주거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 전략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어서 서비스 제공 

대상의 범위, 운영방식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업과 고령자 주거사

업 간의 연계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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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령자 주거사업의 의의

고령자 주거사업은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주요 수요자로 하는 주택 기

반의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일상적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입주자의 건강 악화, 낙상 사고, 응급 상황 등 예기치 못

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체의 평판 리스크가 급격히 증대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사회

적 취약계층에 속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사고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난과 여론의 파급력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해당 사업

의 운영주체가 공공성과 윤리성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받는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보험회

사는 본질적으로 보장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기반으로 고객 신뢰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브

랜드 신뢰도가 핵심 자산이다. 따라서 고령자 주거사업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이러한 리

스크 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신중한 사업 검토와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 실패나 사고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손상

될 경우, 이는 단지 개별 사업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의 전체 브랜드 가치와 장

기적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의 고령자 주

거사업 진출은 단순한 신규 사업 확대가 아니라, 고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역량을 전제

로 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보험회사가 평판리스크에 민감하다는 특성은 오히려 타 산업과 차별화되

는 고유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자 주거사업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돌봄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이며, 이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안

정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직결된다. 보험업은 본질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 관계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이며, 그만큼 평판의 유지와 관리가 경영

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품질

에 대한 내재적 감수성이 높고, 이로 인해 리스크 관리 체계나 고객 응대 역량이 상대적으

로 고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평판리스크 관리 역량은 보험회사가 고령자 주거사업에 진출

할 경우,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고객과의 장

기적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특성은, 돌봄이 일시적 서비스가 아니라 삶

의 말기까지 이어지는 지속적 지원으로 기능해야 하는 고령자 주거사업의 특성과도 정합

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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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주거사업은 서비스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

력을 지닌다. 특히 보험회사의 고령자 주거사업 진출은 단순한 수익성 확보 차원을 넘어,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보험서비스의 유형화 및 실물 기반 서

비스로의 확장, 상호보완적 수익모델 구축, 그리고 ESG와 같은 사회적 책임 실현 등 다양

한 전략적 목적에서 접근할 수 있다. 고령자 주거사업이 본질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

하거나, 보험회사가 타 산업에 비해 명확한 경쟁우위를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기존의 산업 분석 틀에 근거한 수익성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의 본업과

의 유기적 연결성 및 고객 생애주기 기반의 통합적 가치 제공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 사업

의 전략적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 주거사업은 보험회사의 

핵심 역량인 위험관리, 장기 고객관계, 서비스 신뢰성을 바탕으로 본업과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구조적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시설을 거점으로 한 헬스

케어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연계 상품, 사망보험과 간병보험의 통합 설계, 가족돌봄자 대

상 부가서비스 등은 주거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층적인 보험서비스가 구체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 보험회사들의 고령자 주거사업 참여 사례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의 

실례를 보여준다. 주요 보험회사들은 고령자 복합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보험계약자의 노

후 보장, 건강관리, 실물서비스 제공을 통합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단순 투자 수익을 넘어 장기 고객 관리와 브랜드 신뢰도 강화라는 전략적 효과를 동시

에 달성하고 있다.73)

73) 중국은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2020년 기준 49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임. 중국의 

고령자 돌봄 체계는 고령자의 90%가 가정에서, 7%가 지역사회에서, 3%가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이른바 

‘9073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 체계에서 요양시설 부문은 주로 보험회사와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요 사업자로

서 역할을 하고 있음. 중국 보험회사의 고령자 주거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Bocom International(2021)과 海通

证券(2024)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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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회사의 고령자 주거사업 활용 사례

중국 태강보험(泰康保险)은 200만 위안(약 3.8억 원) 이상의 보험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자사 운영 

은퇴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 입주 자격을 보장한다. 평안보험

(中国平安保险)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본인 또는 자녀가 특정 보험상품을 100만 위안 이상 구

매할 경우 가정 내 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고령자 주거사업과 보험사업 간 연계는 

다음과 같이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한다. 

① (부유층 고객 확보 수단으로서의 CCRC) CCRC는 보험회사가 부유층 고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중국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가 5만 위안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200

만 위안 이상의 고액 보험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만 CCRC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는 고소득층

을 타깃으로 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기능한다. 태강보험은 지식인, 기업 경영진, 정부 관료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10만 명 

이상의 고액 자산가 고객을 확보한 바 있다.

② (CCRC 입주율 제고 및 보험상품 판매 확대) 보험회사는 기존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CCRC의 

입주율을 높일 수 있으며, 입주 대상 고객에게 사전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상품 판매 증진

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험 기반 마케팅은 고객의 서비스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에 대

한 신뢰 형성과 보험상품 구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③ (보험료의 인프라 투자 재원화) 고객이 납부한 고액 보험료는 CCRC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보험상품과 CCRC 입주 자격을 연계함으로써, 보험료는 단순한 

리스크 보장 기능을 넘어 물리적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④ (연금보험과 노후생활비 충당의 통합 운용) 연금보험 상품은 수령 시점에 도달하면 CCRC에서의 거

주 기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자체 운영하는 고령자 거주시설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자료: BOCOM International(2021); 海通证券(2024)

나. 서비스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의 입주 대상은 입주자의 기능 수준 및 돌봄 필요도에 따라 다음의 네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자립 고령자만을 입주 대상으로 설정하고, 요양이 필요해

질 경우 퇴거를 전제로 하는 모델은 주거 안정성만을 제공하며, 돌봄 기능은 포함하지 않

는 순수 자립형 구조이다. ② 자립 고령자 및 경증 요양 필요 고령자까지를 포함하는 부분 

통합형 모델은 일상생활 지원과 경증 돌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③ 

중증 요양 필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 특화형 모델은 의료 및 간호 인력이 상주

하며,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유형은 주로 장기요양시설이나 전문 요

양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④ 자립 고령자부터 중증 요양 필요 고령자까지 전 범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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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통합형 모델은 입주자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동일 시설 내에서 돌봄 수준

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자립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은 주로 주거서비스(월세 및 이용료)를 주요 수

입원으로 삼기 때문에, 고급화된 주거공간과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차별화 요소

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입주 대상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층으로 한정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고령자 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특히, ‘요양 필요 시 퇴거’를 전제로 하는 모델은 장기적 관점에서 돌봄

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고령자의 미래 돌봄 필요를 고려한 조기 이주 수요

를 충족시키는 데 제약이 있다.74) 고령자가 일반주택에서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로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요양 필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

는 점에서, 해당 시설이 요양서비스에 대한 연계나 보장 기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입주 결

정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는 시설 선택 시 단순

한 생활 편의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돌봄 연속성을 기대하며, 요양이 필요해질 경우에도 

해당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돌봄 시스템의 준비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요양 연계가 미비하거나 돌봄 불안 해소 기능이 부

족한 주거시설은 근본적인 수요 충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시장 내 지속

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고령자 주거시설의 입주 대상을 자립 고령자에서 중증 요양 필요 고령자까지 확장할 경

우, 입주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수요가 매우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며, 이에 따라 시

설 설비와 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다각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복합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공간 설계와 인력 배치, 의료 및 생활지원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

수적으로 수반되며, 결과적으로 상품의 고급화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

74)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주로 자립 가능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

요 수입원은 고급화된 주거공간과 프로그램에서 창출됨. 이들 주거시설은 분양 맨션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각 방

에 주방과 욕실을 갖추고, 화려한 입구, 다실, 가라오케 룸 등 고급스러운 공동공간이 완비되어 있었음. 이러한 

시설에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추구하는 70대 고령자들이 주로 입주하였고, 상각 기간도 15년으로 비교적 길어 

입주일시금은 3천만 엔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유료노인홈은 요개호자를 받아들

이기 시작하면서 개호보험 서비스 제공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게 됨. 이에 따라 주거공간과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키고, 월세 및 이용료를 낮추어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함. 주거형태는 주로 20m2 내외의 원룸 타

입으로 축소되었고, 공용 욕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취미･오락실과 같은 화려한 공용공간을 제거함

으로써 1인당 전용면적과 건축비용이 절감됨. 이에 따라 상각기간은 5~8년으로 단축되었고, 입주일시금도 300

만~500만 엔으로 크게 감소함. 이러한 일본의 과거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도 고령자 주거시설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자립 가능한 고소득층에 한정된 것은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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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자립 고령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수년이 지나면 자립도가 높은 입주

자, 경증 치매 환자, 중증 치매 환자, 경증 신체기능 저하자, 중증 신체기능 저하자 등이 

혼재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처럼 요양 필요 수준의 다양화는 시설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를 복잡하게 만들며, 서비스 체계의 유연

성과 공간의 범용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자립형 요양형

식비 식비

관리비 관리비

집세 + 이용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비
(보험외 요양서비스 이용료)

집세 + 이용료

자료: 저자가 작성함

<그림 Ⅴ-1> 자립형 vs. 요양형 고령자 주거시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주거시설은 자립에서 경증 요양 또는 중증 요양에 이르는 

입주 대상을 선별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가변성과 범용성을 최소화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고령

자의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인력, 서비스 내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에 기반하며, 자립~경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과 중증 요양 고령자를 위한 

시설은 상품기획 및 사업구조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 전반에

서 도움이 필요한 90대 중증 요양 고령자의 경우, 돌봄 필요 상태가 이미 고정되어 있어 그

에 맞춘 생활환경만을 조성하면 되므로 설비 및 운영계획 수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반면, 70대 자립 고령자는 입주 이후 치매 발병, 신체기능 저하 등 요양 필요 

상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유연한 대응 체계 및 추가 

인프라 고려가 필요하다. 자립~경증 요양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서 요양 필요도가 증가해 해당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입주자의 주거 연속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동일 법인이 운

영하는 중증 요양시설로의 연계 이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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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또는 이전 결정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사전에 설정된 공정하고 명확한 기

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주 계약 체결 시 해당 기준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

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일 커뮤니티 내에 경증 요양 고령자와 중증 요양 고령자

를 위한 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요양 

상태의 변화에 따라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

도 시설별 서비스 운영의 명확한 분리와 비용 구조의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다. 운영모델

고령자 주거시설은 독립경영, 마스터리스, 위탁경영, 프랜차이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가능하다. 독립경영(Independent management)은 시설 소유자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

유와 운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영 방식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은 이러한 

독립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에서는 고령자주택 시장에 사

모펀드나 리츠 등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면서 전문 운영사가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사

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국에서는 2007년 이후 전문 운영사가 위탁경영 방식

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었다. 

1)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마스터리스는 운영사가 시설 소유자로부터 해당 시설 전체를 일괄 임대받아, 소유자의 직

접적인 운영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자율 운영하는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이 구조에서 운

영사는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임차하여 시설의 수익과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운영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운영사에 귀속된다. 마스터리스는 자산 소유와 운영을 명

확히 분리하면서도, 운영사에게 실질적인 운영 재량권과 수익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주택 및 요양시설과 같이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사업에 활용되는 계약 형태 중 

하나이다. 마스터리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 형태로 체결되며, 소유자는 고정 임

대료 또는 연간 상승 조건이 반영된 임대료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운영사는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운영사 입장에서 마스터리스 계약은 몇 가지 이점을 가진다. 우선, 단일 계약을 통해 전체 

자산을 장기적으로 임차함으로써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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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운영사는 고령자주택의 브랜드 전략, 서비스 구성, 마케팅 활동 등을 독자적으

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복수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인력, 구매, 재무 

및 관리 시스템 등에서 규모의 경제와 운영 표준화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마스터

리스 구조에서는 운영 실적이 향상될 경우 그 이익이 온전히 운영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입주율 제고, 부가서비스 확대, 비용 절감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동인이 크다. 반면, 마스터리스는 운영사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과 경영 리스크를 

전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계약상 고정 임대료 지급이 전제되기 

때문에, 입주율 저하, 인건비 상승,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충격에 따른 수익성 악화 상황에

서도 임대료는 계약대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주택처럼 운영비 비중이 높은 자산에

서는 수익 마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비효율이나 수요 둔화가 즉각적인 재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마스터리스는 운영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반면, 시설 노

후화에 따른 개보수, 장기적 자본 투자 결정, 법적 책임 분담 등의 이슈에서는 자산 소유

자와의 이해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운영사에 없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나 리모델링, 서비스 혁신 등의 필요성이 있어도 소유자의 승인이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운영 전략이 제약되고, 결과적으로 입주자 만

족도 저하나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한다.

마스터리스 계약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의 고령자 주거시설 사업에서 일반적으

로 활용되고 있는 임대 구조로, 특히 리츠나 사모펀드가 시설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사에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산되어 왔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고령자 주거시설의 

상당수가 개인 지주나 중소 사업자에 의해 소유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헬스케어 

리츠의 활성화와 함께 마스터리스 구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3년 이후, 

미국계 헬스케어 리츠들이 자국의 요양시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미국식 마스

터리스 모델이 도입되고 확산되었다. 특히 미국의 대형 리츠가 영국 내 시설을 인수한 후, 

현지 운영사에게 장기 마스터리스 형태로 자산을 일괄 임대하고, 일정 임대료 수익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미국의 고령자 주거시설 사업에서는 삼중순

수임대(Triple-Net Lease; NNN Lease)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정착되어 있다

(Chilton Capital Management, 2023). 이 구조에서 자산 소유자인 리츠는 운영사(임차

인)에게 시설을 임대하고, 운영사는 부동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대신, 리츠는 계약된 고정 임대료만을 수취한다. NNN 임대 구조는 단일 자산을 

대상으로 개별 임대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인 반면, 마스터리스는 복수의 자산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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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통합하여 단일 운영사에게 일괄 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나, 양자는 

모두 유사한 수익 분배 원리에 기반한다. 

마스터리스를 통해 단일 법인이 다수의 요양시설 또는 고령자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서 활용되는 운영 방식으로, 주로 사모펀드나 리츠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참여한다.75) 마스터리스를 통한 체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체인 방식은 운영, 마케팅, 관리에 대한 중앙 통제를 통해 일관된 서

비스 제공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시설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정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일관된 품질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체인 운영은  규모의 경제 실현에 유리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대량 구매, 통합 물류, 관

리 시스템의 일원화 등을 통해 독립 운영 시설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자원 효율화가 가능하

며, 결과적으로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대형 체인은 교육 

프로그램, 첨단 기술, 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자원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독립 시설 대비 체계적이고 지속가

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넷째, 체인 내 시설 간의 모범사례 공유와 비용 절감을 

통해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화된 돌봄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적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체인의 표준화된 접근 방식은 거주자에게 개인화된 지원 및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한

계를 가질 수 있다. 표준화된 절차와 정책은 모든 시설에서의 서비스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 대가로 지역별 특수성이나 개별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

조를 형성하게 된다.76) 또한, 체인 운영은 복잡한 법인 구조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 

및 운영 구조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설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 마스터리스 기반의 무리한 확장은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일정 수준 

75) 미국의 메디케어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SNF)에서는 체인 운영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적 특징

이 나타남(Welch et al. 2022). 2022년 기준, 체인에 의해 운영되는 SNF는 전체 병상의 67.4%를 차지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SNF는 32.6%에 불과함. 주요 체인 운영 SNF는 비영리 법인, 주식회사, 사모펀드 소유 법

인 등 다양한 소유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됨. 영국에서는 2020년 기준, 전체 요양시설 중 37.7%가 체인 소유 형

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62.3%는 독립형 사업자에 의해 운영됨(Morciano et al., 2021). 주요 체인 운영 

법인으로는 HC-One, Four Seasons Health Care, Barchester Healthcare, Care UK, Bupa 등이 있음

76) 반면, 단일 법인이 개별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독립운영 방식은 지역 밀착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에서 차별화됨. 이와 같은 구조는 지역적 특수성과 개별 거주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화된 돌봄 제공에 있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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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서, 입주율 하락이나 수익 감소가 발생

할 경우, 운영사는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며, 인력 감축 등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서비스

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77) 

영국 최대 요양시설 운영사였던 Southern Cross Healthcare의 파산 사례는 마스터리스 

기반의 경영 전략에 내재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Southern Cross Healthcare는 

1996년 설립 이후 급속한 확장을 추구하며, 2002년 140개였던 요양시설 수를 2011년까

지 750개 이상(총 37,000개 침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확장은 주로 매각 후 임대

(Sale-and-leaseback) 전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1년 기준, Southern Cross Healthcare의 연간 임대료 부담

은 약 2억 4천만 파운드에 달하였으며, 대부분의 임대계약에는 임대료 인하를 허용하지 

않는 ‘상승만 허용(Upwards Only)’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운영사의 재정적 

부담을 점차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공

공 부문 의뢰의 감소는 Southern Cross Healthcare의 입주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입주율

은 기존 92%에서 84%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연간 약 5,200만 파운드의 수익 손실을 초래

하였다. 이와 동시에 운영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7~2008년 Blackstone

의 경영진이 회사를 떠난 이후,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관리비

가 11% 상승하는 등 경영상의 부담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

해 Southern Cross Healthcare의 시장 가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8% 하락하였으

며, 주가는 11억 파운드에서 1,200만 파운드로 급락하였다. 위기 상황에서 회사는 임대료 

감면을 위한 협상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결국 2011년 6월 

임대료의 30%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77)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및 리츠가 SNF,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독립형 고령자주택(Independent living facility), 지

원형 고령자주택(Assisted living facility) 등 요양 및 고령자 주거사업에 참여함.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

치며, 사모펀드 및 리츠가 소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배치 감소와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2024년 1월 16일부터 전문요양시설(SNF) 및 메디케

이드 요양시설에 대해 등록, 갱신, 소유권 변경 및 등록 정보 변경 시 특정 소유구조 및 경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

도록 의무화함. CMS는 해당 규정을 요양시설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참여 및 지불 자격 조건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조치는 요양시설의 소유 및 관리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시설 선택 시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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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Cross Healthcare의 파산은 외형 중심의 확장, 부동산 유동화 전략의 부작용, 

고정비 중심의 취약한 재무 구조, 그리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미국의 HCR ManorCare 사례 역시 마스터리스 기반의 체인 운영이 초래할 수 있는 재무

적 취약성과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HCR ManorCare는 1982년 설립된 요양

시설 체인으로, 미국 전역에 약 500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7년 사모펀드 Carlyle Group에 인수된 이후, Carlyle은 부동산 자산과 운영 부

문을 분리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이에 따라 HCR ManorCare의 부동산 자산은 리츠인 

HCP, Inc.(현 HealthPeak Properties)에 매각되었고, 이후 HCR ManorCare는 이들 부동

산을 HCP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HCR ManorCare는 

자산을 보유한 소유자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전환되었으며, 계약상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

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대료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영사의 재무 부담을 심

화시켰고, 결국 HCR ManorCare는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리츠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배

당해야 하므로, 임대료의 지속적인 인상이 수익성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일

반적으로 연 2~3% 수준의 임대료 인상률이 적용되며, 일부 계약에는 소비자물가지수

(CPI) 연동 방식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차인에게 점증

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곧 인건비나 서비스 품질 유지에 필요한 운영 자원의 부

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임대료 부담은 시설 운영의 질적 저하 또는 

폐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 돌봄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리츠 및 사모펀드가 요양시설 부문에 참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운

영사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위탁경영계약(Management contract)

위탁경영계약은 자산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구조로, 자산 소유자가 부동산이나 시설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채,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제3자 운영사에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운영사는 소유자로부터 자산의 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 운용 등을 위임받아, 기본 수수료와 성과보상 수수료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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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본 수수료는 총수익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성과보상 수수료는 일정 수익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지급된다. 고령자주택의 경우, 주거와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며, 이로 인해 운영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높다. 이러한 이

유로 위탁경영계약은 고령자주택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운영사의 입장에서 위탁경영계약은 초기 자본 투자 없이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

업 모델을 제공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브랜드 확장 및 운영 실적 축적을 통해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복수

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으

며, 이는 향후 단독 투자 또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

다. 반면, 위탁경영계약은 운영사에게 일정한 한계와 리스크도 수반한다. 운영사는 고정 임

대계약이 아닌 수수료 기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실적 부진 시 수익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특히 입주율 하락이나 외부 경제 요인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상황에서 기본 수수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시설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자산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 시설 개선이나 재투자에 있어서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운영사가 시설 품질이나 고객 서비스 개

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가 오히려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을 유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기적인 브랜드 구축이나 고객 신뢰보다는 단기 수익 실현에 집중하는 경영 전략이 강화

될 경우,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탁경영계약은 자산 소유와 운영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마스터리스와 유사하지만 수익 

구조와 위험 분담, 운영권의 범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표 Ⅴ-3>참조). 마스터리

스 방식에서는 운영사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자산을 임차해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안

정적인 시설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운영 리스크와 비용(세금, 보험, 유지보수 포함)

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운영사는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외 발생

하는 수익 또는 손실은 모두 운영사의 책임이다. 이에 따라 입주율 하락, 인건비 상승, 규

제 강화 등의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

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미국 고령자주택 시장에서는 입주율 하락과 운영

비 증가로 인해 NNN 임대 계약을 체결한 운영사들이 재정적 압박을 크게 받았고, 임대료 

재협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반면, 위탁경영계약은 운영사

가 자산을 임차하지 않고, 수수료 기반의 계약에 따라 운영 업무만을 수행한다. 고정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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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없이 운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유연성이 크며, 자산 리스크로부터 자유롭

다. 그러나 수익은 전적으로 성과에 기반한 수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입주율이 낮거나 

수익성이 저조한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 외에 별도 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영

사는 자사의 재무 여건, 시장 상황, 리스크 수용 능력에 따라 어떤 구조가 전략적으로 유

리한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두 구조의 혼합적 활용 또는 단계별 전환 전략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고령자주택 시장에서는 2007년 리츠 투자 다각화 및 활성화 법(REIT Investment 

Diversification and Empowerment Act; RIDEA)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NNN 임대 구조에서 벗어난 제3자 위탁경영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기

존에는 리츠가 고령자주택의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독립된 제3자 운영사에게 NNN 임대 

방식으로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1960년대 초 미국 리츠 관련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헬스케어 리츠 또는 호텔 리

츠가 소유한 자산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78) 그 결과, 리츠는 자산의 물리

적 소유에만 관여하고, 운영은 독립된 운영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7년 

RIDEA의 도입 이후, 리츠는 위탁경영 모델을 통해 자산의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

익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리츠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

령자주택 자산을 자사의 과세 대상 자회사(Taxable REIT Subsidiary; TRS)에 NNN 임대 

방식으로 이전하고, TRS는 다시 제3자 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이때 운영사는 기존의 임차인 역할이 아니라, 운영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관리 주체로 기능한다.

78) 2007년 RIDEA 도입 이전까지, 미국의 리츠는 세제 혜택 유지 요건에 따라 보유한 부동산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임대

하고, 부동산 임대료 수익만을 수취할 수 있는 구조로 제한됨. 이는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

856조(d)(2)(B항)에 근거한 규정으로, 리츠가 임차인의 주식 또는 의결권, 기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해

당 임차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아, 리츠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 항

목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리츠는 직접적인 운영 수익에 관여할 수 없으며, 순수 임대업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해

야 했음. 그러나 RIDEA 제정 이후, 위 조항은 완화되었으며, 리츠가 보유한 적격 헬스케어 부동산(병원, 요양시설, 

고령자주택 등)을 과세 대상 자회사(Taxable REIT Subsidiary; TRS)에 임대하고, TRS가 제3의 독립된 운영 사업

자를 통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됨. 이 구조는 리츠가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TRS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 수익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원래 이 조항은 호텔 산업의 Qualified Lodging 

Facility 구조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으나, RIDEA의 도입을 계기로 헬스케어 부동산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됨. 이로 

인해 리츠는 기존의 단순 임대 수익 모델을 넘어,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운영 수익 일부를 TRS 구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헬스케어 리츠의 사업 모델 다변화와 투자 유인 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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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스터리스 위탁경영

법적 관계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운영사) 관계 위탁자(소유자)와 관리수탁자(운영사) 관계 

수익구조
소유자는 고정 임대료 수입, 
운영수익은 운영사에 귀속

운영수익은 소유자에 귀속, 
운영사는 기본수수료과 성과보상 수수료 수취 

지불구조 운영사는 소유자에 임차료 납부 소유자는 운영사에 수수료 지급

자산통제력 운영사 일부 보유 소유자 보유 

자료: 저자가 작성함

<표 Ⅴ-3> 마스터리스와 위탁경영 비교

미국 고령자주택

미국 전역 다수의 연속형돌봄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는 요양
시설(Nursing facility),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ies, SNF), 고령자주택(Senior 
housing)을 포함한다. 요양시설과 SNF 모두 24시간 의료 돌봄을 제공하지만, SNF는 대체로 단기 재
활 또는 회복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요양시설은 장기적 또는 영구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다. 미국 전체 요양시설 비용의 약 45%에서 65%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부담하고 있지만, 메디
케이드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중산층 이상 가구는 요양시설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고령자주택은 독립생활시설(Independent Living; IL)에서 시작해 점차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원생활시설(Assisted Living; AL), 그리고 치매나 기타 인지적 제약이 있는 거주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인 치매전문시설(Memory Care; MC)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고령자주택 시장
에서 IL이 43%, AL이 42%, MC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MC는 주로 더 큰 고령자 주거시설의 
일부로서 AL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거주자의 필요 변화에 따라 IL에서 AL 또는 MC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고령자주택 이용 비용은 모두 거주자 본인이 부담한다.

고령자주택은 미국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National Investment Center(NIC)에 따르면 미국에는 
IL, AL, MC 시설을 포함한 약 114만 개의 고령자주택 유닛이 존재한다. 이 중 상위 25개 기관이 보
유한 포트폴리오는 약 44,500 유닛으로, 전체의 약 39%를 차지한다. 리츠는 약 23만 개의 고령자주
택 유닛을 보유하고 있다. Welltower는 미국 내 93,000개의 유닛을 보유한 최대 소유주이며, Ventas
는 미국 내 66,000개를 포함해 총 82,000개의 유닛을 소유한 두 번째로 큰 소유주이다. 이 두 리츠는 
전체 리츠 소유 고령자주택 자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단위: 달러, %, 세, 년)

구분 IL AL MC
월 평균비용 3,900 6,100 7,800
NOI 마진 37 25 20

평균 입주연령 78 80 83
평균 거주기간 2.5 2 2

서비스
주거, 식사, 가사, 

이동, 커뮤니티 활동
IL서비스+

일상생활지원
AL서비스+치매치료

주: NOI 마진(Net Operating Income Margin)은 총수익 대비 영업순수익의 비율임

자료: Resolution Capital(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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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랜차이징(Franchising)

프랜차이징은 체인 본사와 개별 소유주 간의 계약에 따라, 본사가 브랜드 사용권과 다양

한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유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프랜차이즈 비용을 지불하

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비용에는 체인의 이름, 로고, 이미지, 영업권, 표준화된 운영 절

차, 마케팅 시스템, 예약 플랫폼 등의 사용권이 포함되며, 이는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한 

수익 창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체인 본사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징은 자본 투입 없이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효

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본사의 통

제력이 약할 경우 서비스 품질의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브랜

드 가치가 훼손될 위험도 존재한다. 시설 소유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활용함

으로써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 매뉴얼, 직원 교육, 마케팅 지원 등 본사의 체계적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경우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구조상 본사와의 재무적 이해관계가 제한적이기 때

문에 사업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프랜차이징은 고령자 요양시설이

나 주거시설에서는 진입 장벽과 규제 부담, 초기 투자 비용 등의 이유로 그 활용이 제한적

이다. 그러나 재가서비스(Home care) 분야에서는 비교적 진입이 용이하고, 서비스 표준

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징 모델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79) 

한편, 프랜차이징과 위탁경영은 모두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외부 주체

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두 방식은 

운영 구조와 통제력, 이해관계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랜차이징은 독립 사업자가 본

사의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인 반면, 위탁경영은 위

탁자가 본사의 지침에 따라 구조적 틀과 운영 체계를 따르며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또한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사용료 및 로열티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가지는 반면, 위탁경영

은 운영 수수료 혹은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79) 대표적으로 Home Instead Senior Care, Right at Home, Interim HealthCare와 같은 기업들은 미국을 비롯

해 여러 국가에서 재가돌봄서비스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알츠하이머 및 치매 케어, 만성질환 관리, 간호사 기반 케어, 호스피스, 수술 후 회복 지원, 이동 지원, 가족돌봄자 

휴식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화된 케어 시스템을 운영함



Ⅴ. 보험회사의 노인복지주택 운영 방안 115

라. 보험사업과 고령자 주거사업의 연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고령자 주거사업을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고령자의 요양 및 주거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요양･주거서비스 

이용 비용을 보장하는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돌봄 관련 경제

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주거서비스 이용

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를 통

해, 기존 계약자가 요양･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서도 실질적 이용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의 기능을 

실물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와 보험상품의 실효성 강

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다.

1) 현물급부방식과 직접지불방식에 대한 고려

주거사업을 운영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보험상품 설계 시 ‘현물급부형’과 ‘직접

지불형’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현물급부형 보험은 보험회사가 미리 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계약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요양･주거 서비스에 한정된 선택권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서비스 제공의 표준화

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낮다. 반면, 직접지불형 보험은 보험회사가 정해진 보험금을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보험회사가 계약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제한하거나 독점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선택의 실질적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前田 由美子 

2013; 野村 真美 2013). 또한 두 방식은 가격변동리스크에 대한 부담 주체가 다르다는 점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현물급부형의 경우, 보험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물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서비스 단가 상승 등의 가격변동리스크는 보험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구조에 압박이 될 수 있다. 반면, 직접지불형 

보험은 정해진 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서비스 비용이 보험

금보다 높아질 경우 그 차액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서비스 비용이 보험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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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을 경우, 보험회사는 잔여 금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정산이 필요

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보험회사가 요양 및 주거사업을 운영하면서 현물급부형 보험상품 개발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참고할 만하

다. 일본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보험회사의 현물급부형 보험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험회

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 방식은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

서도 과거 1963년 6월, 협영생명이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추가 부담 없이 

자사의 연금홈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홈 특약을 출시한 사례가 있다(金融審議会 2012). 이 

특약은 고객이 일시납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그 연금 급여를 연금홈의 입주료로 충당

하는 구조로, 계약자는 평생 연금홈에서 추가 비용 없이 식사, 의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종신토록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는 현물의 가격 상승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점

에서 실질적인 현물급부형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현물급부를 인

정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불 방식을 인

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985년 금융청 보험심의회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 및 의료보험의 

구조에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2007년 법무부 법제심의회 보험법 부서

에서 제안된 현물급여 방식은 2008년 금융청 금융심의회에서 도입이 보류되었다. 2010

년 4월에 시행된 보험법 심의 과정에서 금융심의회 금융분과회 제2부회 ‘보험의 기본 문

제에 관한 워킹 그룹’은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장례 서비스 제공 등 현물급부 보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감독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제화는 보류되었

다(野村 真美 2013). 생명보험 등 정액보험에서의 현물급부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부정되

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자 보호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규제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는 이

유로 현물급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처럼 현물급부형 보험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으나, 2012년 6

월부터 금융청 금융심의회에서 다시금 생명보험의 현물급부형 보험에 대한 논의가 부각

되었다.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은 의료, 요양, 보육, 장례, 종합건강검진 등과 같은 현물

급부형 보험상품 개발을 제안하며,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보육 및 요양서비스 제공 사업장

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융심의회는 가격변동 리스크와 서비스 품질에 

관한 경영 리스크를 주요 이유로 현물급부형 요양 보험의 도입을 보류하였다. 특히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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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품질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할 예정인 시설 및 요양서비스 거점을 전국적으

로 일관되게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확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급부형 보험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렸

다. 대형 생명보험회사가 제휴하고 있는 시설 및 요양서비스의 사업 거점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설령 도입이 허용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서비스 거점을 쉽게 확대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또한, 과거 보험금 미지급 사건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의문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현물급부형 상품의 제공에는 여전히 많

은 과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피보험자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놓

이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요양이나 장례와 같은 재

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현행 법에서 금지되지 않은 ‘제휴 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요컨

대, 직접지불 서비스는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현행 법령상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다

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현물급부의 허용 여부는 향후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이에 

대해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현물급부와 더불어 금전급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보험 기간을 단기화하여 제도 변경이나 서비스 가치 변동

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또한, 현물의 금전적 가치를 보

험금액 한도 내에서 설정함으로써, 보험료 산정 및 적립금 관리를 기존의 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 보험자산을 통한 요양･주거서비스 이용 지원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을 

활용한 월 이용료 마련 방안을 제공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7월 

23일 정부는 실버타운 입주 이후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 대

출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령

자주택 이용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기준시가 12억 원 이

하의 주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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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보유한 자산 중에는 부동산 외에도 연금(보험) 및 사망보험금이 있으며, 이는 고

령자 주거시설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종신보험 가입자

는 2019년 기준 약 1,200만 명으로, 이는 인구의 25.5%에 해당한다. 종신보험 가입률은 

연령에 따라 역U자 형태를 보이며, 계약자의 연령이 40~44세일 때 39.4%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표 V-4> 참조). 2019년 기준으로 55~64세

(2024년 기준 60~69세)의 보험가입률은 24.7~29.8%에 이른다. 

신규 종신보험 가입자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이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명급부특약은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판단될 경우,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50% 또는 80%)를 선지급하는 구조

로, 말기 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대응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활동(ADL) 중 2가지 이상 수행이 어렵거나, 의사

가 생존기간을 24개월 이하로 진단한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Accelerated Death Benefits(ADB) 특약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생존 중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활용 사례로서 참고할 만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실버널싱케어특

약이 주목할 만한 제도로,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60세 이후 장기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최대 80%까지 장기 간병 선지급금으로 지급된다. 이 특

약은 2005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제도로, 장기 간병인의 생존기간이 평균 여명을 

초과할 것을 전제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주계약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액을 산정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보험계약 역모기지 특약은 종신보험에 부가되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생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종신에 걸쳐 지급하는 구조를 

갖는다. 가입 시 성별과 개시 연령에 따라 확정된 역모기지 지급액이 설정되며, 지급 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누적된 역모기지 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후 원리금 정산이 완료되면, 최초의 사망보장금액으로 복구되는 구조로 설계

되어 있다. 이 특약은 2022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제도로, 고령자의 자산 유동화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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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계약건수 
(2019년)

가입자수
(2019년)

가입률
(2019년)

평균 가입금액
(2016년)

15~19세 251,650 238,203  8.7 73,072

20~24세 772,509 651,885 19.4 69,737

25~29세 1,171,534 967,584 28.2 65,510

30~34세 1,293,387 1,039,239 33.0 62,679

35~39세 1,812,989 1,420,126 35.9 61,626

40~44세 2,034,272 1,519,889 39.4 61,650

45~49세 2,380,261 1,714,436 38.3 61,854

50~54세 2,139,200 1,525,992 35.8 58,649

55~59세 1,735,458 1,270,634 29.8 50,583

60~64세 1,160,541 888,719 24.7 41,078

65~69세 549,939 450,604 18.4 31,369

70~74세 261,743 225,491 11.9 22,189

75세 이상 137,507 125,818  2.1 12,595

합계 15,700,990 12,038,620 25.5 59,663

주: 1) 가입률은 가입자수 대비 주인등록연앙인구의 비율임

2) 평균 가입금액은 계약건당 보험가입금액으로, 2016년 남자(계약자) 기준으로 작성함. 여자 계약자의 평균가 입금

액은 50,457천 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남자보다 다소 낮음

자료: 보험개발원(2017, 2020)

<표 Ⅴ-4> 연령별 종신보험 보유계약 현황과 가입률
(단위: 건, 명, %, 천 원)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지, 약관대출, 중도인출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들 모두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표 V-5> 참조). 

2019년 기준 종신보험의 5년 유지율은 46.7%에 불과하여, 절반 이상의 계약이 5년 이내

에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상황이다(<표 V-6> 참조).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적립된 보험

료의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약관대출을 선택할 경우 대출이율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의 재정 안정성과 보장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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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약
약관대출 

(Policy loans)

중도인출 
(Cash value 
withdrawal)

생명보험 지불유예 
(Accelerated 

death benefits)

정산거래 
(Viatical 

settlements)

기본 
개념

보험계약을 
종료하고 

현금가치를 
지급받음

생명보험의 
현금가치

(Cash value)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를 
직접 인출

만성질환, 
중대질환, 

말기질환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음

생명보험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 확보

주요
조건

계약을 해지하고 
현금가치를 수령

보험의 현금가치가 
있을 경우

일정 현금가치가 
축적된 경우

중병이나 
말기질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병이나
 말기질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향
보험계약 종료, 
사망보험금 없음

미상환 시 
현금가치와 

사망보험금 감소

인출금액만큼 
현금가치와 

사망보험금 감소

미리 지급받은 
금액만큼 

사망보험금 감소

전체 사망보험금이 
제3자에게 

양도됨

보험료 
납부

납부 중지 계속 납부 계속 납부
혜택기간동안
 면제 가능

제3자 납부

자료: 저자가 작성함

<표 Ⅴ-5> 긴급 자금 필요 시 기존 계약자의 사망보험금 활용 옵션

연도 13회차 25회차 37회차 49회차 61회차

2017년 81.7 66.1 58.1 52.5 48.7

2018년 80.5 63.4 57.8 52.1 48

2019년 81.2 60.4 53.8 50.8 46.7

자료: 보험개발원(2020)

<표 Ⅴ-6> 종신보험 유지율
(단위: %)

2014년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노후소득으로 활용하기 위

한 방안으로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

로는 사망보험금을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

의 '연금전환 종신보험'이 주로 판매되었다.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

한 후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망보장 기능은 상실

되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 역시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에는 기

존 종신보험에 연금선지급 옵션을 부가한 ‘연금선지급 종신보험’이 출시되었다. 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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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망보험금 감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확정기간형 연금을 지급하도록 설

계되었으나, 역시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최경진 외 2021).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기존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금선지급 종신보험은 해당 상품

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고령자의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소득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향후 사망보험

계약 전매 제도 및 사망보험 역모기지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계약 전매 제도는 2009년 상법 일부 개정안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도덕적 해이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미국의 Life Settlement 

Model Act에 따르면, 사망보험계약 전매는 유상으로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이정원 2023). 사망보험 역

모기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사망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형태의 대출을 수령하고, 정부 또는 공

공기관이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홍콩의 사례는 구체적 참고가 될 수 있다. 홍콩

은 2019년 5월부터 홍콩모기지유한공사(HKMC)를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

로 연금을 선지급하는 ‘생명보험 역담보대출제도(Policy Reverse Mortgage Programme)’

를 시행하고 있다(최경진 외 2021). 이 제도는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대출잔액이 사망보험금을 초과하면 유족의 상환 책임은 사망보험금 한도로 제한되

며,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상속된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고령자의 자산을 유

동화하여 노후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에서도 사망보험금 담보부 대출 또는 역모기지형 특약 제도의 도입에 대한 보험회사의 선

제적 검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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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중산층 경증요양자를 위한 보험회사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고령자 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설문조사

를 통해 중산층 고령자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어 4장

에서는 일본에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의 

확충이 가능했던 제도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자립에서 경증 요양 단계에 있는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되었으나,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노화로 인해 단독 생활

에 불안을 느끼는 고령자나 장기요양등급이 낮은 경증요양자가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

활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저소

득층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고

령자복지주택 등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40개소에 불

과하고 그 이용료는 중산층이 접근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2023년 기준으로 

8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약 59%는 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 35.1%는 장기요양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인정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73.4%는 1인 가구나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이

러한 고령층의 특성은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돌봄주택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4년 약 100만 명에서 2048년에는 4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따라 돌봄주택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산층 자립 

및 경증요양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의 활성화는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그 원인으로는 노인복지주택 운영자의 토지 및 건물 소유 의무, 자금조달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속한 가능한 사업모델 부재, 입주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부족, 서비스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그리고 이로 인한 평판리스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고령자돌봄주택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설문조사가 실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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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고령자들의 전반적인 자립 능력은 높

지만, 돌봄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미인정 중산

층 고령자의 94.8%가 돌봄주택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72%가 입주를 고려하겠다고 응

답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한계를 인지한 경우 돌봄주택 이용 의

향이 더욱 높아졌다. 돌봄주택 이용 의향은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거주 안정성에 대한 신

뢰성과 비용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응답자의 51.5%는 건강 악화 시 퇴소 조건이 

있을 경우 입주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고, 25.6%는 이용료를 최우선 기준으로 꼽

았다. 평균적으로 월 100~2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적절하다고 인식되었으나, 이는 실제 

노인복지주택의 비용과는 괴리가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도시 지역을 선호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적 수단으로는 주택연금

과 사망보험금 선지급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수단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례할당추출법을 기반으로 표본을 선정했으나, 최종

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1,000명의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

과 해석 시 표본 대표성의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설문조사에서는 대면조사를 포함

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민간 주도의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돌봄 필

요도와 이용료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이 균형 있게 보급되었다. 현

재 일본의 고령자 주거형태는 일반주택 외에도 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

의료원,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료노인홈, 사코쥬, 그룹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

리법인은 유료노인홈, 사코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2000년 개호보험 도입 당시 고

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총 814,253명으로, 이 중 영리법인이 운영가능한 유료노인홈의 

정원은 37,467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고령자 주거시설의 침실이 236만 호

로 증가하였고, 이 중 약 49%는 영리법인이 제공 가능한 다양한 시설로 채워졌다. 22년간 

고령자 주거시설의 침실 수는 약 3배 증가하였으며, 그중 영리법인이 제공 가능한 시설의 

침실 수는 약 30배 이상 늘어났다. 더불어 2020년 기준 평균 연금수급액(약 20만 엔)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이 폭넓게 존재한다. 입주일시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월 이용

료 평균은 개호형 유료노인홈이 약 26만 엔, 주택형 유료노인홈이 약 12만 엔, 사코쥬가 

약 16만 엔이며, 월 이용료가 20만 엔 미만인 시설의 비율은 각각 개호형 유료노인홈 

32.9%, 주택형 유료노인홈 49.1%, 사코쥬 50.9%에 달하며, 이는 중산층 노인이 접근 가능

한 다양한 시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일본에서 이처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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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설이 단기간에 확대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주효했던 것으

로 분석된다. 첫째, 개호보험과 주거시설의 연계를 통해 입주자의 개호보험 서비스 접근

성을 높이고, 운영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

보하였다. 고령자 주거사업은 본질적으로 개호보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이 

운영사의 공급 가능한 가격과 입주자의 지불 가능한 금액 간의 격차를 보완함으로써 중산

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 공급이 가능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마스터리스 방식을 

통해 시설 전체를 임대하여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시설 공급과 대규모 

운영이 가능해졌다. 마스터리스 방식은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규모 시설 운

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및 수익성 증대에 기여

한다. 셋째,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거래를 안정화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넷째, 보조금, 세제 

혜택, 융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설 공급 활성화를 견인하였다.

2024년 7월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

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요양과 주거의 연계 강화, 토지･건물 소유 규제 완화, 거래 안정성 

제고, 부지･융자･보증･세제 혜택 등 일본의 민간 참여 촉진 정책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노인복지주택 설립 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사

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거주자가 요양서비스가 필

요할 경우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보조 주거형 노인복지주택의 설립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양서비스와 노인복지주택의 연

계는 단순히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 공급 

확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요양 및 주거사업은 단순한 분양이나 임대사업이 아니

라, 운영과 관리에 중점을 둔 장기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용 절감

이나 진입장벽 완화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운영사 입장에서는 안

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주거사업자가 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능 가격과 중

산층 고령자의 지불 가능 금액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입주자의 현재 및 미래 요양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이 주거시설로 분류됨에 따

라, 거주자가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되며, 이는 수시 및 틈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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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응의 한계,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 요양급여 과잉 이용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증요양자를 위한 별

도의 급여 및 수가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 주거사업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통합적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서비스

의 유형화를 촉진하고, 상호보완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ESG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과 

연계된 고령자 주거사업을 통해 부유층 고객 확보, 상품 판매 확대, 시설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너지를 달성한 바 있다. 보험회사의 노인복지주택 운영모델로는 독

립경영, 마스터리스, 위탁경영, 프랜차이징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터리스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한 확장 전략은, 시장 경쟁 심화나 입주율 저하 등 외부 여건이 악화

될 경우 고정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나 연금형 선지급 제도와 같은 자산 유

동화 방안은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돌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

으며, 동시에 보험회사에는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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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년 

→ 1959년 이전 출생자만 조사 진행

① 60대 후반(65~69세)

② 70대 전반(70~74세)

③ 70대 후반 이후(75세 이상)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도형, 시군구까지 확인]

SQ4. 귀하께서는 현재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① 혼자 

② 배우자하고만

③ 자녀와 함께 

④ 자녀 이외 지인･인척과 함께 (☞ 종료) 

⑤ 기타 (☞ 종료) 

SQ5. 귀하께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개 선택] 

부록 고령자돌봄주택 이용 의향 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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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③ 알지 못한다

SQ6. 귀하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① 예 (☞ 종료) 

② 아니오

SQ7. (SQ4=1) 귀하의 자산은 총 얼마입니까? / (SQ4=2) 귀댁의 자산은 총 얼마입니까? 

(공동명의 자산의 경우에는 지분비율 만큼의 자산가치를 포함해 주십시오.) 

※ 자산 예시

대
분
류

중
분
류

세분류 세세분류

자
산

금
융 
자
산

저축액

적립･예치식 저축
 󰋼 현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저축
 󰋼 적립식 및 예치식 형태의 펀드
 󰋼 저축성 보험 또는 만기에 일정금액을 받는 보장성 보험
 󰋼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기타저축
 󰋼 빌려준 돈, 따로 살고 있는 가구원 또는 거주주택 이외에 대한 

임차보증금, 납입한 곗돈 등

전월세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실
물 
자
산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기타 
실물
자산

자동차, 설비, 장비, 회원권, 권리금, 귀중품 등

① 2억 원 미만 (☞ 종료) ② 2억~4억 원 미만 (☞ 종료) ③ 4억~6억 원 미만

④ 6억~8억 원 미만 ⑤ 8억~10억 원 미만 ⑥ 10억~12억 원 미만

⑦ 12억 원 이상

[소프트쿼터 ③ : ④+⑤ : ⑥+⑦ = 1:1:1)

급여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

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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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및 기능 상태

1.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① 아주 건강   ② 비교적 건강한 편  

③ 건강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 ④ 건강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편 

2. 귀하는 현재 건강관리나 운동관리를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못하고 있다 못하는 편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귀하는 현재 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 가사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4. 귀하는 현재 금전 관리, 물건 사기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5. 귀하는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거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2. 「고령자돌봄주택」 이용 의향

6.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지역 [SQ3 지역명 제시]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년 ___개월)

7.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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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8.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개 선택] 

① 아파트 ② 빌라, 연립 ③ 단독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오피스텔 ⑥ 기타(      )

9.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입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무상거주

10.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실제 사용(전용)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선택]

[8번 문항=③ 단독주택 응답자만 추가 설명 제시] 단독주택에 거주하신다면, 마당을 제외한 

주택의 크기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① 10평 미만 ② 10~19평 ③ 20~29평 ④ 30~39평 ⑤ 40평 이상

11.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년 ___개월) 

12.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은 노인이 살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불편 불편 편리 매우 편리
① ② ③ ④

13.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은 노인이 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매우 불안 불안 안전 매우 안전
① ② ③ ④

14. 만일 귀하께서 현재 사는 곳을 떠나 이사를 해야 한다면, 옮겨 갈 곳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 같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

십시오. 1순위___, 2순위___ [2개 선택 필수] 

① 주거비용 수준

② 대중교통 편리성

③ 병원과 가까운 거리

④ 마트 등 생활편의 시설과 가까운 거리

⑤ 쾌적한 주거환경 (주변 공원, 녹지 등)

⑥ 자녀나 지인(친구)이 사는 곳과 가까운 거리

⑦ 지금 사는 곳과 가까운 거리

⑧ 향후 집값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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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

[보기 랜덤 제시]

15. 귀하께서 현재 또는 향후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 의

사가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유료 서비스 항목 랜덤 제시]

16. 나이가 들어 노후 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다음 중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① 도시

②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교외지역

③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전원

④ 별 차이 없음

17. 나이 드신 어르신이 혼자 혹은 배우자와 단 둘이서 사시는 경우 적절한 주택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① 10~15평 정도 ② 16~20평 정도 ③ 21~25평 정도 

④ 26~30평 정도 ⑤ 31평 이상 ⑥ 기타(          )

「고령자돌봄주택」 이란? 

(실버타운, 시니어 레지던스, 시니어 주택 이라고도 합니다)

- 어르신 홀로 또는 노부부만 사시는 경우, 건강이 악화되면 가사일도 어려워지고 응급상황이 

생길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돌봄주택」은 방, 거실, 욕실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건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입니다. 임대료(월세 또는 보증금)를 납부하시면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 식사, 건강상태 및 안부 확인, 생활 상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등의 서비스가 제

공되며, 식사는 건물 내 별도 마련된 식당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와 관리비를 납

부하셔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1)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③ ④

2) 병의원 및 외출 동행 서비스 ① ② ③ ④

3) 물품구매 서비스 ① ② ③ ④

4)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 ① ② ③ ④

5) 재산관리 대행 및 상담 서비스 ① ② ③ ④

6) 청소, 빨래 등 가사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7) 왕진의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 ① ② ③ ④

8) 응급 호출 서비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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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귀하는 고령자에게 이런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개 선택]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19. 지금 사시는 곳 근처에 「고령자돌봄주택」이 있다고 하면 입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개 선택] 

① 꼭 이용해 보고 싶다 (☞ 20으로 이동)

② 여건이 맞으면 이용할 것 같다 (☞ 20으로 이동)

③ 관심은 있으나 이용은 힘들 것 같다 (☞ 23으로 이동)

④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 23으로 이동)

⑤ 잘 모르겠다 (☞ 23으로 이동)

- 요청 시 빨래, 청소 등 가사지원 서비스나 병원 및 외출 동행, 심부름 대행을 유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이 비슷한 어르신들과 교우 활동은 물론 여가 취미 활동과 배움 활동도 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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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①,②)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이유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 2순위___ [2개 선택 필수] 

① 지금 사는 곳 근처라니 멀리 갈 필요가 없어서

② 생활이 편리할 것 같아서

③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어서

④ 건강관리를 잘해줄 것 같아서

⑤ 비슷한 연령의 노인들과 교류하며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⑥ 자녀 등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⑦ 도움 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서 

⑧ 기타(                          )

[보기 랜덤 제시(기타 제외)]

21. (19=①,②)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 시 월세･관리비･식사･기본서비스 비용으로 최대 얼마를 지

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월 100만원 미만 ② 월 100~200만원 미만 

③ 월 200~300만원 미만 ④ 월 300~400만원 미만 

⑤ 월 400~500만원 미만 ⑥ 월 500만원 이상 

22. (19=①,②) 만약 「고령자돌봄주택」에 입소한 후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져 홀로 보행이 어려울 

경우 퇴소해야 한다면, 그래도 입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개 선택] 

① 예   ② 아니오 

23. (19=③,④,⑤) 「고령자돌봄주택」을 이용하실 생각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주요한 이유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 2순위___ [2개 선

택 필수] 

①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싫어서

②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 25로 이동)

③ 노인시설은 왠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불안해서

④ 건물에 비슷한 연령의 노인들만 사는 것이 싫어서

⑤ 자식들 반대가 클 것 같아서

⑥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⑦ 타인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⑧ 기타(                        )

[보기 랜덤 제시(기타 제외)]

24. (19=③,④,⑤) 만약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자녀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고령

자돌봄주택」을 이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① 그러면 이용하겠다        ② 이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부록 141

   ③ 그래도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④ 잘 모르겠다

25. (23=②) 만약 월 이용료가 귀하께서 지급 가능한 금액이거나 월 이용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고령자돌봄주택」에 입주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① 방안이 마련된다면 입주하겠다  ② 한 번쯤 이용을 고려해 보겠다

   ③ 그래도 이용하지 않겠다     ④ 잘 모르겠다

26. 귀하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소 1개, 최대 2개 선택]

① 나 스스로 결정

② 배우자와 협의 후 결정

③ 자식들과 협의 후 결정

④ 노인주택 유경험자에게 물어본 후 결정 

⑤ 잘 모르겠다 (복수응답 제외)

27. 귀하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주

변에 여러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 2순위___ [2개 필수]

① 누가 운영하는가

② 이용료는 얼마인가

③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④ 건물의 외관, 규모, 형태가 마음에 드는가

⑤ 교통이 편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가

⑥ 주거환경(주변공원, 녹지 등)이 쾌적한가

⑦ 병원과 가까운가

⑧ 생활편의시설과 가까운가

⑨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한 곳인가

⑩ 기타 (                   )

[보기 랜덤 제시(기타 제외)]

28.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은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 등이 운영할 수 있

습니다. 귀하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

면, 해당 시설 및 주택을 누가 운영하는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까? [1개 선택]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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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귀하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시설이나 「고령자돌봄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유형의 시설에 입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1) ① 교외의 한적한 곳에 있는 시설･주택 ② 도심에 있는 시설･주택

2) ① 대규모 시설･주택 ② 소규모 시설･주택

3) ① 1인실 또는 부부실 
② 2인실 이상의 다인실(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

4)
① 한 곳에서 경증요양에서 중증요양까지   

모두 제공하는 시설･주택
② 경증요양 또는 중증요양에 특화된       

시설･주택

5)
① 이용자 전체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시설･주택
② 이용서비스에 따라 차등적 비용을       

지불하는 시설･주택

6)
①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주택
② 노인의 건강 또는 바람직한 생활을 위한  

관리를 강조하는 시설･주택

7) ① 집과 같은 형태 ② 병원과 같은 형태

8)
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주택
②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주택

9) ①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주택
②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주택

10) 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주택
②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주택

3. 향후 돌봄필요도별 희망 거주형태

30. 귀하께서는 몇 살까지 생존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만 나이 기준 약 (___)세

※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여성 85.6세, 남성 79.9세입니다. 

31. 귀하는 언제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

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만 나이 기준 약 (_____)세

※ 일상생활: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

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32. 귀하의 가족이나 지인 중 최근 10년 이내 요양시설에 입주하거나 자택에서 요양보호사의 보

살핌을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노인유치원)에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1개 선택]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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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

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거나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하며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

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판정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누워만 계시는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상체만 움직이시는 상태) 
75~94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부축 등을 하여야만 거동하시는 상태)
60~74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기나 지팡이 등에 의존하여 거동하시는 상태)
51~59점

5등급
치매확정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상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행동변화 증상을 갖는 상태)
45~50점

인지지
원등급
(치매)

치매확정 판정은 받았으나 일상생활은 별로 어렵지 않은 상태
(약간의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저하가 있는 상태)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

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

에게 가족요양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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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지지원등급(치매)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 어르신께서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

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의 가정 동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노인유치원)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

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예: 서울요양시설)

-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요양시설으로, 시설

에서 생활하시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 3~4인실이 일반적입니다. 

- 장기요양 3~5등급 이용자가 한달에 부담하는 

금액은 4인실이 74만 원, 1인실이 140만 원

(식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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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신상태

인지지원
등급
(치매)

치매확정 판정은 받았으나 일상생활은 별로 어렵지 않은 
상태 
(약간의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저하가 있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

다. 

②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거나 자비로 간병인을 고용한다.

③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④ 기타 (                                         )

34-1. 향후 귀하께서 장기요양 5등급을 받게 되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구분 심신상태

5등급
치매확정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상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행동변화 증상을 갖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한다. (☞34-2로 이동) 

② 서울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살핌을 받는다. (☞34-3으로 이

동) 

③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④ 기타 (                                         )

34-2. (34-1=①) 귀하께서 장기요양등급 5등급일 때,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을 하루에 최대 3

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구분 심신상태

5등급
치매확정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상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행동변화 증상을 갖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가족 또는 지

인의 돌봄을 받는다. 

②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자비로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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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고용한다. 

③ 서울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살핌을 받는다. (☞34-3으로 이동) 

④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⑤ 기타 (                                         )

34-3. (34-1=② 34-2=③)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5등급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귀

하께서 장기요양등급 5등급일 때,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구분 심신상태

5등급
치매확정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상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행동변화 증상을 갖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가족 또는 지

인의 돌봄을 받는다. 

②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자비로 간병

인을 고용한다. 

③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④ 기타 (                                         )

35-1. 향후 귀하께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게 되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구분 심신상태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기나 지팡이 등에 의존하여 거동하시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한다. (☞35-2로 이동) 

② 서울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살핌을 받는다. (☞35-3으로 이

동)  

③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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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35-1=①) 귀하께서 장기요양등급 4등급일 때,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을 하루에 최대 3

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구분 심신상태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기나 지팡이 등에 의존하여 거동하시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가족 또는 지

인의 돌봄을 받는다. 

②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자비로 간병

인을 고용한다. 

③ 서울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살핌을 받는다. (☞35-3으로 이

동) 

④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⑤ 기타 (                                         )

35-3. (35-1=② 35-2=③)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4등급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귀

하께서 장기요양등급 4등급일 때,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구분 심신상태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기나 지팡이 등에 의존하여 거동하시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가족 또는 지

인의 돌봄을 받는다. 

②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자비로 간병

인을 고용한다. 

③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④ 기타 (                                         )

36-1. 향후 귀하께서 장기요양 3등급을 받게 되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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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신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부축 등을 하여야만 거동하시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한다. (☞36-2로 이동) 

② 서울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살핌을 받는다. (☞36-3로 이

동) 

③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④ 기타 (                                         )

36-2. (36-1=①) 귀하께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일 때,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을 하루에 최대 3

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구분 심신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부축 등을 하여야만 거동하시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가족 또는 지

인의 돌봄을 받는다. 

②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자비로 간병

인을 고용한다. 

③ 서울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살핌을 받는다. (☞36-3로 이

동) 

④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⑤ 기타 (                                         )

36-3. (36-1=② 36-2=③)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3등급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귀

하께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일 때,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가족 또는 지

인의 돌봄을 받는다. 

②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자비로 간병

인을 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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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④ 기타 (                                         )

37-1. 향후 귀하께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게 되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

니까? [1개 선택]

구분 심신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누워만 계시는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상체만 움직이시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한다. 

(☞37-2로 이동) 

② 서울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살핌을 받는다. 

③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④ 기타 (                                         )

37-2. (37-1=①) 귀하께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일 때,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을 하

루에 최대 4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시고 싶으십니까? [1개 선택]

구분 심신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누워만 계시는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상체만 움직이시는 상태) 

①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가족 또는 지

인의 돌봄을 받는다. 

② 자택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초과시간은 자비로 간병

인을 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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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요양시설과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살핌을 받는다. 

④ 「고령자돌봄주택」에 거주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유사 시 「고령자돌

봄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④ 기타 (                                         )

4. 보험회사의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38. 귀하는 본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보험 종류 있음 없음
잘 

모르겠다

1) 종신보험(사망보험) ① ② ③

2) 치매 또는 장기간병보험 ① ② ③

3)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4) 상해･질병･암･건강보험 ① ② ③

5) 연금보험(개인연금, 변액연금 등) ① ② ③

6) 자동차보험 ① ② ③

7) 기타 ① ② ③

※ 치매 또는 장기간병보험은 치매진단을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

급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9. (38=①) 가입하신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38번 문항에서 ① 선택한 항목만 제시]

보험 종류 있음 없음
잘 

모르겠다

1) 치매 또는 장기간병보험 ① ② ③

2)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3) 상해･질병･암･건강보험 ① ② ③

4) 연금보험(개인연금, 변액연금 등) ① ② ③

5) 자동차보험 ① ② ③

6) 기타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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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8=①) 귀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행별 1개 선택]

[38번 문항에서 ① 선택한 항목만 제시]

41. 사망보험은 계약자 본인 사망 시 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간병비 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망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①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② 좋은 방법은 아니나 대안이 없으면 고려해 볼 만하다

③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42로 이동)

④ 잘 모르겠다 

42. (41=③) 노후 간병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망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① 해지환급금이 낮아, 해지 시 경제적으로 손해일 것 같아서

② 가족들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③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④ 기타 (                        )

43. 사망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불로 받아 본인의 노후 간병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후에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1개 선택]

①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② 좋은 방법은 아니나 대안이 없으면 고려해 볼 만하다

③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④ 잘 모르겠다 

44. 귀하께서는 보험회사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신뢰함 매우 신뢰함
① ② ③ ④

보험 종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종신보험(사망보험) ① ② ③ ④
2) 치매 또는 장기간병보험 ① ② ③ ④

3) 실손의료보험 ① ② ③ ④
4) 상해･질병･암･건강보험 ① ② ③ ④
5) 연금보험(개인연금, 변액연금 등) ① ② ③ ④
6) 자동차보험 ① ② ③ ④

7) 기타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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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별 1개 선택]

46. 귀하는 지금 사시는 곳 근처에 보험회사가 「고령자돌봄주택」을 운영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개 선택]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
매우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주택연금

47. 귀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

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①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③ 알지 못한다

48.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월 정해진 금

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자녀 지원도 없을 경우, 생활비 마련 등을 

서비스 종류
전혀 
없다

없는 
편이
다

어느 
정도 
의향
이 

있다

매우 
의향
이 

있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 

① ② ③ ④

2) 서울요양시설과 같은 노인요양시설 ① ② ③ ④
3)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관리 서비스 ① ② ③ ④
4) 상조서비스 ① ② ③ ④
5) 반찬 배달 등 급식 서비스 ① ② ③ ④

6) 병원 또는 외출 동행 서비스 ① ② ③ ④

7) 신탁 서비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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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향후 소득이 줄거나 없을 경우,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할 생

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① 이미 이용 중이다

② 향후 이용할 생각이다 

③ 배우자, 자녀들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 

④ 이용하지 않겠다

[① 이미 이용 중이다 보기는 47번=① 알고 있다 응답한 경우에만 제시]

49. 만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이 노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자녀 부양도 없을 경우, 생활

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은 월세로 내놓고, 그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①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② 좋은 방법은 아니나 대안이 없으면 고려해 볼만하다

③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④ 잘 모르겠다 

인구사회적 질문

※ 마지막으로 가족구성, 자산, 소득 등 통계처리를 위한 정보를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1개 선택]

① 예(____명)    ② 아니오

DQ2. (DQ1=①)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현재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1개 선택]

① 예    ② 아니오

D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이하 

③ 고등학교 

④ 2-3년제 대학교 졸업 

⑤ 4년제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DQ4. 귀하의 은퇴하시기 전의 직업 또는 귀하께서 일생 동안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은 무엇입니

까? [1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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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회사원(사무, 노동 포함)  

② 공무원, 교사, 교수, 군인  

③ 전문직

④ 문화예술 종사자  

⑤ 자영업  

⑥ 기업체 운영  

⑦ 전업주부

⑧ 기타(          )

DQ5. 귀 댁의 월평균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부담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최대 2개]

① 주거비(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수도세 등)

② 식비 

③ 의료비 

④ 간병비 

⑤ 통신비 

⑥ 경조사비 

⑦ 부채상환비 

⑧ 자녀지원비 

⑧ 부모부양비

⑩ 기타(          )

DQ6. 귀 댁의 주거비(월세, 관리비, 냉난방비, 수도세 등)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1개 선택]

① 20만원 미만 ② 20~40만원 미만 ③ 40~60만원 미만

④ 60~80만원 미만 ⑤ 80~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

DQ7. 귀 댁의 식비(식료품 구입 및 외식비 포함)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1개 선택]

① 20만원 미만 ② 20~40만원 미만 ③ 40~60만원 미만

④ 60~80만원 미만 ⑤ 80~100만원 미만 ⑥ 100만원 이상

DQ8. 귀 댁의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고 계십니까? [1개 선택] 

※ 생활비 지출에는 식료품(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보육료 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 지출(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외 소비지출) 등을 모두 포함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150만원 미만

④ 150~200만원 미만   ⑤ 200~250만원 미만 ⑥ 250~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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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9. 귀 댁의 생활비는 주로 어떻게 조달하고 계십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것 하나만 응답해 주

세요. [1개 선택]

① 연금(공적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② 금융소득     

③ 임대소득 ④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⑤ 자녀, 가족･친지의 지원

⑥ 주택연금 ⑦ 기타(                )

[⑥ 주택연금 보기는 47번 문항=① 응답한 경우에만 제시]

DQ10. 연금과 저축 / 금융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 자녀, 가족･친지의 지원 / 

주택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귀 댁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개 선

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⑦ 800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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